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International Networking to Promote Securing 
Expanded Maritime Development Domain (2015)

International Networking to Promote Securing 
Expanded Maritime Development Domain (2015)

BSPE 99355-10890-6

2016. 2

주        의

1. 본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보고서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해
양
경
제
영
역 

확
장
을 

위
한 

국
제
네
트
워
크 

구
축
사
업

2
0
1
6
·
2

B
S
P
E
 9

9
3
5
5
-
10

8
9
0
-
6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International Networking to Promote Securing 
Expanded Maritime Development Domain (2015)

BSPE 99355-10890-6

2016. 2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PE99355)”에 

관한 2015년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 02. 29.

   사업수행부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권문상 

   참 여 연 구 원 :  박성욱, 양희철

이문숙, 박한산

이창열, 이미진

김정은, 모영동

김선화, 박  원 

조아영, 최재희

윤성환

   기  술  지  원 :  전희진, 박유미





목  차

제1장 개요································································································ 1

  1.1 사업목적 ······························································································· 3

  1.2 사업내용 ······························································································· 4

  1.3 사업추진의 필요성 ··············································································· 6

  1.4 사업추진의 기본내용 ············································································ 8

  1.5 사업의 기대효과 ················································································· 14

제2장 2015년 사업활동······························································· 19

  2.1 사업내용 ····························································································· 21

  2.2 사업결과 ····························································································· 34

  2.3 최종 시사점 ························································································ 91

제3장 2015년 위탁연구 주요내용·········································· 97

  3.1 위탁연구내용 ······················································································ 99

  3.2 2015년 콜럼비아대 법대 세미나 ···················································· 101

  3.3 국제사법법원의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주요결과 내용 ············· 104

  3.4 국제협력(위탁)과제 결론 ·································································· 110

첨부자료································································································· 113



목  차

첨부자료

첨부 1. 해양법연구소(LOSI) 소개 ··························································· 115

첨부 2. 2015년 제10차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 참고자료 ········ 121

첨부 3. 2015년 하와이 지역대회 공동개최 참고자료 ························· 179

첨부 4. 하와이 지역대회 공동개최 추가 참고자료 ································ 242

첨부 5. 전문가 자문/초청세미나 관련 참고자료 ··································· 246

첨부 6.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참고자료 ·················· 262

첨부 7. 적도해양포럼관련 참고자료 ······················································· 267

첨부 8. 콜럼비아대 법대 위탁과제 영문보고서관련 참고자료 ·············· 325



제1장 개 요





제1장 개 요

 3

제1장 개요

1.1 사업목적 

○ 해양활동, 독도영유권, 해양경계획정, 동해지명 등 UNCLOS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국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 해양을 둘러싼 해양분쟁을 단계적,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해결 추진 

   -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량 및 역할 강화를 통한 국가해양권익 확보 및 국

제수준의 매개 역량 제고 

   - 국제해양법질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해 한반도 주변해역 경계획정에 대한 우리나라 주도형 이론형성과 확산

(위탁과제 포함)

   - 국제해양법 분야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한〈국제해양질서유도 - 국가정

책 제시 - 연구사업화〉의 단계화로 국제-국내-연구원의 인적/조직적 연

구 인프라 구축

○ UNCLOS 체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양법 이슈(neglected Issues)의 국제적 

레짐 형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과 국제해양질서 재편 시도에 대응 기반을 

구축

   - 세계적 권위와 역사를 가진 미국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미

국 버클리대 법대 소재, 1965년 설립)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연차대회를 

개최 → 우리의 당면 해양법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론을 

국제해양법학계에 전파하며, 우리에 유리한 학설형성 도모 추진  

   - 정부정책 결정･집행시 해양법 관련 문제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과의 자문 

및 공동연구를 통한 사전･사후적 검증으로 정부 정책추진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 및 실효성 강화 추진   

○ 태평양 소도서국의 해역관리와 해양이용 역량강화, 신진학자 양성 협력 기

반구축을 통한 해양과학 역량진출과 해양활동 및 외교네트워크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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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내용

○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국제해양법연차대회 및 지역대회 공동개최 

  - 연차대회는 대륙순환 원칙을 기반으로 개최장소를 비롯한 회의 주제 및 

분과주제 선정과 패널구성을 통해 국제해양법학계에의 영향력 강화 

  - 한반도 해양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활동을 위해서 미국 해양법연구소(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법대 소재) 연구진과 해양법 및 한반도 해양문제 현

안 수요를 접목, 양기관 공동연구 추진 및 해양법연차대회 반영 주제 및 

패널과 발표자 선정 등 협력

  - 지역대회는 지역적으로 이슈화 되거나 국제해양질서 관련 소수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쟁을 다루는 포럼위주의 지역회의로 개최하고 

현지 호스트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 국제사회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해양법분야의 세계적 석학(예, 국제사법재

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of Law of the Sea, ITLOS) 등에서 활동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재

판활동 등에 관여한 석학, 기타 관련 학계소속 전문가) 등을 선정, 국제적 

이론 형성의 선행 연구현황과 우리나라 적용의 손익을 분석, 우리나라 해

양정책 설정의 객관성과 국제적 개입성 강화, 우리나라 해양문제의 객관적 

검토와 국익 부합형 해양질서 형성 유도 

  - 국제 학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우호세력 확보와 비우호적 학자에 

대한 학술적 설득과 극복논리 개발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관계자들

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발생가능한 해양분

쟁의 적용가능성, 판례의 형성 방향, 관련 국제분쟁 발생 시에  대비한 성

향파악 등 사전 대처방안 수립 추진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분과를 해양법연차대회에 설치하여 개

최국 및 참여국 관계기관 그리고 참여 전문가들은 물론 해당분야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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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 도모. 특히 최근 국제무대에서 언

급되고 있는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번넌스 이슈들에 필수적인 해양과학

적 전문성을 한국의 해양과학기술 전문지식을 통해 접목시키는 네트워킹 

추진 

  - 해양법 정책분야 신진학자 초청프로그램 운용을 통하여 국가현안과제에 

대한 홍보 및 우호적 관계 수립 및 한국에 우호적인 젊은 전문 학자 양성 

추진

○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와 공동연구 수행 

  - 국가 해양법 현안에 대한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공동연구 수행 및 미

국 동부지역 소재 해양법학자들의 참여를 통한 법적 타당성 검증

   * 콜럼비아대는 자체 국제법 전문가 역량과 국제기구 및 국제(해양)법 전

문가 운용에 적격

  - 미국 콜럼비아대학 법대 연구진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한반도 해양관할

권 및 해양법 현안문제에 관한 동일주제 공동연구 → 비교분석  

  - 특히, 2013년~2015년 동안 독도문제 및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련된 

국제소송 대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소송절차법 및 재판관할권 문

제,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법 해석 문제 및 실체법적 대

응방안 연구

○ 적도태평양 소도서국들과의 해양외교네트워크 기반 구축 

  - 2013~2014년도에 수행한 현지연안 기반조사 결과 및 분석에 따른 현지 정

부대상 발표 및 정보공유를 통해 현지 해양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

크 기반 구축 

  - 태평양 도서국 연안조사결과 환경도 작성 및 연안국 활용제안, LOSI 및 하

와이 법대와의 해양법 대회 의제 상정, 신진학자 참여확대 등을 통해 태평

양 도서국들과 과학외교적 및 경제활동영역 확대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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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배경 

○ 우리나라는 독도영유권, 이어도, 동해명칭표기, 해양경계획정, 불법어업, 해

양과학조사, 해양자원개발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음. 해양에 관한 ‘헌법전’인 UNCLOS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다수 

규정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각국이 협약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인으로 작용 

○ 이는 국제판례의 해석과 적용, 각국의 실천에 대한 국제적 수용 문제가 우

리 주변수역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 더욱

이, UNCLOS 채택시 국제사회가 인지하지 못했던 이슈(예, 기후변화,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고의로 회피하였던 문제(MSR, 군사활동 등) 등에 대하

여는 현재 다양한 국제적 레짐 형성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간 북부대륙붕 경계를 제외하고 해양경계 미획정수

역에서 해양분쟁은 언제든 발생 가능. 중국과 일본이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경험과 실무적 국제협력을 구축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해양분쟁 

해결역량은 여전히 한계 존재. 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LOSI, ICJ, 

ITLOS 등 국제적 이론 및 실무해석 역량을 가진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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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의 투표권과 풍부한 자

원을 확보한 태평양 도서국과의 해양외교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이 시급. 

이는 해양과학의 이해력 증진 뿐 아니라, 해양경제영역 확대를 위한 실리

적 이유에 기인

○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우리나라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해양법적 논리 개발과 전파

도 절실히 요구 필요 

  - 한 예로,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암석)에 대한 200해리 주장의 불법성이 

해양법연차대회에서 제기되도록 하였으며, 중국의 이어도 주변수역 관할

권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따른 부당성에 대한 내용도 해양법

연차대회에서 제기하며 토론 주도

○ 본 사업추진은 일본의 해양정책재단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해양정책재단이 개최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는 향후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해양법 현안문제에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이며 해양법학적으로 일본의 영향력

을 저지할 학계적 기반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첨부자료 1 참조)

○ 즉,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성되어 지는 새로운 해양질서환

경을 반영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하여 외양에서의 해양활동을 확

보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해양질서 재편 시도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주도

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매개 역량 확보 필요

○ 해양현안에 대한 단발적이고 국내 지향적 시각을 지양하고, 국제해양법질

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한 새로운 해

양질서 패러다임 형성을 유도할 필요성 증가 

○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질서형성관련 현안 문제 중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여 

국내적 논리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을 통한 논리전개가 필수적 

  - 우리나라관련 해양법 현안문제 및 동해명칭 문제 등에 단기적 그리고 즉

시적 대응만으로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도출이 어려우며, 장기 그리고 

지속적인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 따라 네트워크가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8  

형성된 학계/기관(버클리대, 콜럼비아대, 하와이대, 영국킹스대, 호주 울릉

공대 등)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학계에 우호적 학설 형성 및 주도 필요

  - 독도, 이어도 수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비롯한 한 중간, 한 일간 그리

고 남·북간 북방한계선 문제 등 해양현안에 대한 해외 석학들의 객관적 평

가, 아국 이해 반영 기반 및 학문적 지지 확보 필요 

  - 한반도 주변수역의 대외적 영향, 즉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거시적 해양질

서 변화 요소의 사전 분석과 법적 해석을 유도,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주

변국 학자군, 국제석학, 국제판례의 경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기

반 마련 

○ 해양경계획정 중심의 해양현안에 대한 주제발굴과 세계 석학들과의 공감

대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현황 및 논리

구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 

○ 즉, 국제 해양질서의 레짐 형성을 주도하는 국제석학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우리나라 해양정책 및 해양현안 대응 능력 강화, 국제적 무대에서 우리에 

유리한  지지표를 줄 수 있는 우리와 가까운 이웃 국가인 남태평양 도서국

들과의 협력노력도 필요함(한 예로, 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 투표활동에도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지지 확보 등)

1.4 사업추진의 기본내용

○ 사업의 기본특성 변화 

  - 국제협력네트워크를 위한 공동회의 개최 및 국가아젠다 개발이 주를 이루

었기 때문에 기관 인프라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전년도의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KIMST 국가 R&D 사업에서 부처 임무형사업으로 해양과학기술원

으로 이전되어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개발도상연안.소도서국 해양

개발인프라구축연구 사업이 1단계 완료로 중단되었으나 사업의 특성상 필

요성에 따라 두 과제의 일부분만을 합치면서 창의과제로 2015년도 중반에 

재계되면서 전체적으로 과제가 축소되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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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기본목표 

  - (1) 국제해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법연차대회, (2) 지역현안 중심 및 

신진학자 육성 중심의 지역연차대회, (3) 국가해양정책 현안 수요에 대한 

공동연구, (4) 태평양도서국 진출을 위한 해양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 

  - (1)과 (2)는 국가 해양현안과 新해양이슈에 대한 국제적 이론과 레짐형성

의 방향을 이해하고, 아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3)은 현재 

이슈화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이고 객관적 해석과 판례적용 문제를 도출하

기 위해 추진, (4)는 태평양도서국의 해양이용과 개발 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의 적용과 활동영역을 확대, 장기적으로

는 태평양 도서국 해양진출 가능성 다각화, 해양외교력 강화 지지세력 확

보에 필요 

◾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공동개최 

  -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해양법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연차대회) 및 이를 

통한 국익제고방안 도출, 그리고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거나 세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국제적 신흥 이슈들에 대한 동향 및 네트워크 

가능 전문가 파악 

    ⋅2015년 대회는 해양법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국 해양법연구소가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학교 법대에서 2015년 10월8일 ~ 10일(안) 

공동개최(본과제 활용)

    ⋅2014년 대회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마드리드자치대 법대와 2014년 9

월 18일 ~ 21일 공동개최(본과제 활용)   

    ⋅2013년 대회는 미국 해양법연구소가 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학교 

법대에서 2013년 10월 11일 ~ 12일 공동개최(본과제 개발 및 활용)

    ⋅2012년 대회는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한국 서울에서 5월 21일 ~ 5월 

24일 공동개최(타과제 활용)

    ⋅2011년 대회는 호주 울릉공대학에서 11월 28일 ~ 12월 2일 공동개최 

(타과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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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주제 및 분과주제, 패널구성, 발표자 선정 등을 통한 국제해양법학계

에서의 영향력 강화 

  - 해양법 정책분야 세계적 석학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우호세력 확보와 비우호적 학자에 대한 학술적 설득과 

극복논리 개발 및 향후 해양관련 국제분쟁 발생 시에 대비한 재판관 및 

재판소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세력들의 성향파악 및 대처방안 수립

  - 해양과학기술분과 설치를 통해 개최국 및 참여국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은 

물론 해당분야 해양법 해양정책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도모

  - 해양법 정책분야 신진학자 초청운용을 통하여 국가현안과제에 대한 홍보 

및 우호적 관계, 우리나라의 학문적 견해전달 등을 통한 인식제고 추진

  - 대회개최 시 개최지국 정부 및 관계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향후 한

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추진

◾ 지역별 학술대회 공동개최 추진 

  - LOSI가 국제해양문제와 관련, 주요 현안이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지역별 학술대회(Regional Conference)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대변하고, 향후 아젠다 선점에 있어서 주

도적인 역할 수행 추진

  -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 지역회의로 발전시켜 하와이대 법대소

속의 Jon Van Dyke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 특히, 도서지역의 이슈들과 

동아시아지역 이슈들을 중점을 두고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여 젊은 학자들의 친한세력 확보노력 추진 

    ⋅2015년 

      - 하와이대 법대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에서 11월12일 ~ 13일 Maritime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time Boundaries 지역회의 하와이대 

법대의 Jon Van Dyke Institute와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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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한국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10월 1일 ~ 4일 동아시아국제법발전재단 

국제워크샵 공동개최 지원  

      - 러시아 극동연구소에서 10월 26일 ~ 30일 독도 및 북극정책에 관한 

남 북 러시아 국제학술 워크숍 공동개최 지원 

      - 하와이대 법대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에서 12월14일 ~ 16일 Our 

Ocean Planet-Governance for a Better Future 지역회의 공동개최 지원 

    ⋅2013년 : 미국 하와이대 법대에서 1월 31일 ~ 2월 1일 Jon Van Dyke 

Institute Inaugural Symposium and Conference를 공동개최 지원 

○ 적도태평양 개발도상 도서국 정부대상 연구결과 발표 진행 

  - 통가, 피지, 사모아의 현지 정부대상 현장연잔조사 결과 발표 진행 (조사허

가 의무사항) 및 자료제출 

    ⋅통  가 : 2015.11.20. 발표 

    ⋅피  지 : 2015.11.21. 발표 

    ⋅사모아 : 2015.12.11. 발표

○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의 정기간행물 발간 

  - 해외 유명 학술지 출판사 활용 영문도서 발간 내용(2013~2015) 

    ⋅2011년 호주 Wollongong(울릉공) 에서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된 해

양법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모아 Martinus Nijhoff/Brill사를 통

한 논문집을 책자로 발간(ISBN 978-90-04-26258-4, 2013년12월 발간)

    ⋅2012년 한국 서울에서 5월 21일 ~ 5월 24일 개최된 해양법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선별하여 버클리대 법대 온라인 논문집으로 2013년 

7월에 발간 및 책자로 버클리대 법대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되어 2014년 

1월에 배포됨(ISBN 978-0-615-97522-1)

    ⋅2013년 하와이대 법대에서 1월 31일 ~ 2월 1일 개최된 하와이 지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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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발표된 자료들을 논문집으로 하와이대 법대 출판사를 통해서 

2013년 12월에 발간(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2), Spring 

2013, ISSN 1942-9223)

    ⋅2015년에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에서 개최된 해양법

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모아 Martinus Nijhoff/Brill사를 통한 논

문집을 선택하여 책자로 발간(ISBN 978-90-04-29960-3, 2015년 8월에 발간)

  - 또한, 2015년에는 2014년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에서 버클리대 LOSI와 

공동 개최한 해양법연차대회 자료를 선별하여 Martinus Nijhoff/Brill사와 

계약을 통해서 2016년 해양법 전문 책자로 발간 예정으로 최종 편집을 완

료하여 Brill 출판사로 넘겨진 상태이며 2016년 상반기에 발간을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에서 개최한 해양법

연차대회 자료를 선별하여 Martinus Nijhoff/Brill사(안)와 계약을 통해서 편

집위원들이 구성되어 2017년 해양법 전문책자 발간예정을 목표로 현재 논

문수집 진행

○ 적도 개발도상 소도서국들에 대한 국내인식제고 및 현지 협력네트워크 구

축활동을 통한 결과물의 간행물 발간 

  - 태평양 도서국 총서 발간 : 파푸아뉴기니 및 팔라우(총2권)

   ∙ 파푸아뉴기니 ISBN 979-11-86184-27-1 / ISBN 979-11-950279-2-7(세트)

   ∙ 팔라우 ISBN 979-11-86184-26-4 / ISBN 979-11-950279-2-7(세트)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태평양 문화권의 역사, 특징, 지리적 범위 및 

각 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자연환경, 정부구조, 전설, 기초

경제, 기초볍률 등 도서국별 인문사회경제학적 기초정보를 담은 종합 

총서

  - 영문보고서 발간 및 제출 

   ∙ 통가, 피지 및 사모아 현장조사결과 영문보고서(3권) 및 환경도집(3권) 

발간 및 현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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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도해양포럼 뉴스레터

   ∙ 뉴스레터는 월 2회 발간을 기주능로 추진

   ∙ 적도해양도서국 내 주요 소식전달을 목적으로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

회 및 각계부서 관계자, 관련 대사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월 2회 배

포(이메일)

   ∙ 2013년 1월부터 시범발간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월 2회로 발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2015년은 1월부터 발간진행 

○ 국제협력/공동연구(위탁과제)

  - 국제공동연구의 최종적 목적은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국제

(해양)법적 해석의 객관화를 통한 아국 주도의 이론 형성 및 대응 전략 수립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콜럼비아대학 법대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와 우리나라 해양갈등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콜럼비아

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의 Jeong-Ho Roh교수와 협력 교수/ 인적네트워크

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탁과제를 통해 공동연구 수행  

  - 연차별 목표 및 수행주체별 수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시

로 변하고 있는 해양이슈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

  - 개요 

    ⋅대상 : 미국 콜럼비아대 법대 한국법연구센터 

    ⋅위탁과제제목 : ICJ 소송절차와 Forum Prorogatum 적용연구(*독도관련 국

제재판소에서 소송진행시 필요한 조치 기반 자료 확보 및 대응준비 추진)

  - 필요성 및 동기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우리나라 KADIZ 확대 조정 설정 등 

국제사회의 해양분쟁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충돌, 지역간 충

돌 현상으로 확대 양상을 보이는 바, 우리나라 현안 문제인 해양분쟁 

요소별 국제공동연구 추진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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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북아 해양 및 도서 영유권 문제가 외교적 대응 수위에서 실질

적인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적 해석과의 객관적 

접목을 통해 아국 해양정책 수립 필요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역량을 갖춘 해상교통로, 자원부존 

가능성과 함께 과거의 정치/역사적 긴장이 지속된 세력 충돌해역으로 

부상

    ⋅동북아 해역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남북한, 양안문제 등 정치적, 국

제법적 분쟁가능성을 내포, 이에 대한 국제 석학들의 객관적 해석작업

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영토 정책의 객관화를 확보할 필요

    ⋅우리나라 해양현안에 대한 국내 언론(국민감성)주도형에서 국제해양법

질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한 새로

운 해양질서 패러다임 형성 유도 필요 

    ⋅해양갈등 및 국제해양질서(국제판례 포함)의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해양갈등 발생 예측과 함께 우리나라 적용 가능사안의 사전 대응형 사

업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필요

    ⋅국제—국내 해양 현안문제의 거시적 연동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법연차

대회’와 함께, 국내 수요(한국형) 해양 현안에 대한 정책 수반형 국제

(법)적 해석 작업 수행 긴요  

    ⋅국제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콜럼비아대 법대의 

조직, 인적 인프라를 활용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국제해양문제 현

안과 우리나라 해양현안에 대한 국제적 동향, 아국 주도의 이론형성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으로 연구결과의 국제적 객관성과 파급력 확보 

1.5 사업의 기대효과 

○ 해양법 현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론을 국제해양법학계에 전파 →

아국에 유리한 학설형성 도모 → 독도영유권 강화, 해양관할권 확보 등 장

기적 해양정책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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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해양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수행 → 국가정책추진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제고

○ 국제무대에서 아국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우호세력 확보 → 해양경제영역 

확대에 기여

○ LOSI와 KIOST간의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 

  - KIOST 주도의 세미나가 안정화 단계 진입 시(대략 2015년 ~ 2016년), 국제

해양법 영역을 주축으로 해양과기원의 활동분야별 Panel을 점진적으로 추

가, 참여폭 확대 추진(해양종다양성, BBNJ/ABNJ 활동, 대양에서의 해양활

동, 해양과학조사, 자원탐사 등) 

  - 국제해양법과 해양과기원 주도 영역을 큰 테마로 추진하되, 후자의 영역별 

Panel은 KIOST 핵심부서가 세부사항을 주도하여 추진 → KIOST의 대외 

인적/조직적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확보, 지속가능한 환경, 도서국 활동, 해

양활동공간 확장, 해양에너지 등 책임부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외교활동

무대에서 과학적 기반 논리전개를 통해 과학외교활동의 영향력 강화 기대 

  - 국제해양법/정책의 인적/조직적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확보로 아국 주도형 

국제해양질서 형성 도출 → 해양영역별 사업화 →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친한 인사/조직의 확대에 기여

  -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는 학계, 국제기구,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정책 방향 제시 및 대내외 해양과

기원 역량/네임벨류/기관 브랜드화 제고

  - 국제해양법/정책 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전개가능한 해양질

서 형성의 예견과 KIOST 사업기획력 강화에 활용

○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국제협력연구에 따른 기대효과 

  - 우리나라 중심의 해양갈등 현안 문제를 주제로 설정,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위기관리 및 해양분쟁(영유권문제)의 이론적, 실무적 대응방향을 설정하

여, 정부정책의 객관화와 단계적 대응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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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법과 국제법 영역에서의 이론적 틀과 국제석학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

크를 보유한 콜럼비아 대학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국제질서와 법적 해석 

변화를 반영한 정책대응 방향 설정에 기여

  -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방안 도출과 새로운 해양질서 패러다임 형성을 유도

하고, 해양법 영역에서의 국제적 이론을 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인적네트워크와 다른 국가/지역들의 학자/전문가들의 제3자로서의 객관적

인 논리와 근거들을 축적하여 국제재판소 및 기타 국제외교무대에서 우리

의 의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가고 반대의사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시작하면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연동하여 운

용하며 사업추진의 국제적 객관성을 확보 및 전파 

  - 세부적으로 ICJ와 ITLOS의 분쟁해결절차, 잠정조치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 

연구는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절차적 이해, 제1단계 소

송단계에서의 사전 대응력 확보가 가능 

○ 국제해양법 및 해양정책 영역에서의 인적/조직적 인프라 확보로 우리나라 

주도형 국제해양질서 형성 도출 → 해양갈등현안에 대한 친한(親韓) 인사/

조직 확대에 기여 

○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는 학계, 국제기구,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한 중, 한 일간 해양경계와 해양갈등 현안에서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기여

  - 해양법/해양정책 분야 해외 석학과의 공동연구 수행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방안 도출 및 새로운 해양질서 패러다임 형성 유도 

  - 석학과의 공동연구와 국제적 논문집 게재 및 해양법 연차대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등 우리나라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리의 국제학설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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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연

구원이 추진해야 할 대형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회로 활용

○ 국제해양질서의 방향성을 예측하여 이를 정부 및 연구원 내부의 정책에 반

영함으로써 연구원의 내부 역량강화 및 인지도 제고

  - 신진 해양법인력의 발굴 및 재교육을 통한 국내 해양법 연구인력 역량 강화

  - 국제 해양질서 주도에 영향력 있는 국내 외 전문가 및 기관과 한국해양과

학기술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태평양소도서국들과 협력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도서지역의 넒은 해양에서의 자원발굴 활동 및 개발 활동에 대한 협의기

반 마련 

  - 정부간의 인적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해양분야 관련 현지 진

출의 수월성 확보

  - 국제무대에서의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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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5년 사업활동

2.1 사업내용 

  2.1.1 사업개요 

○ 사업명 :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PE99355)

   ※ 2014년 인프라/부처임무형 사업으로 운영 => 2015년 창의과제로 운영

○ 사업기간 : 2015.05.01 ~ 2015.12.31

○ 사업책임자 : 권문상 

○ 수탁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총예산 : 600,000,000(직접비 기준)(위탁 : 200,000,000원)

○ 주요목표 

  (1) 해양활동, 독도영유권, 해양경계획정, 동해지명 등 UNCLOS 해석과 적용

을 둘러싼 국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2) UNCLOS 체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해양법 이슈(neglected Issues)의 국제

적 레짐 형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과 국제해양질서 재편 시도에 대응 

기반을 구축   

  (3) 태평양 소도서국의 해역관리와 해양이용 역량강화, 신진학자 양성 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해양과학 역량진출과 해양활동 및 외교네트워크 거점

을 구축

  2.1.2 세부적 사업추진 내용 

○ 정부수요 기반, 주변수역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국제분쟁 및 소송절차 공

동연구

  - ICJ의 소송절차 및 ICJ의 Forum Prorogatum에 대한 해석과 적용

    :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국제소송 제기와 확대관할권 적용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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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해양법 해석과 적용이슈에 대한 아국 논리와 이론 주도형 

  - EEZ 내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와 유사개념

  - 국제판례연구,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해양활동 범위와 한계

○ 新해양법 이슈 및 레짐 형성과 국제해양질서 재편 논의 주도

  - 해양유전자원, IUU,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북극레짐 등

○ 적도부근 태평양 소도서국의 해양역량강화와 해양외교네트워크 기반 구축

  - 태평양 도서국 연안조사결과 환경도(圖) 작성 및 연안국 활용보고, 도서국 

인문사회학자료 발간 

□ 국가의 해양활동영역(maritime domain)의 확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회의 

○ KIOST-LOSI, KIOST-하와이 법대 공동으로 주제 및 발제자 선정

  - 전통적 해양법 해석과 적용이슈 ; 新해양법 이슈 및 레짐형성에 관한 국제

질서 논의 의제*
  * 기후변화, 해양(생물)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의 이용과 개발, 북극레짐, UNCLOS

의 新이행협정 체제 형성 가능성 등의 의제 중 선정

○ LOSI 5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 국제해양법석학 전문가 참여유도 → 아국의 
해양현안 및 장래 해양이익 요소의 전략적 주제 상정, 조기 정책 대응력 확보

  (1) 국제해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법연차대회

○ 미국 UC 버클리대 해양법연구소(LOSI) 와 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협력

을 통한 제10차 LOSI-KIOST 국제해양법연차대회 개최 

  - LOSI 설립 50주년 기념회의를 미국 UC 버클리대 법대에서 2015년 10월 9일 

~ 10일 개최(Law of the Sea Institut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 해양법 실무적용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를 패널로 정하여 진행

하였고 지난 50년간의 주요 이슈들과 추세 등에 대한 분석 진행

  - 해양법이 만들어진 배경, 절차 등에 대한 발표도 포함하여 해양법의 기본 

정신과 철학 등에 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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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11개국, 2개 단체, 26개 기관으로부터 약 33여명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노르

웨이, 캐나다 등

 ▪내용 : 이틀간 4개 세션/최종토의(기존/특별/기타발표 9회, 일반발표 18회)

 ▪테마 : Law of the Sea Institut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페널 : 4개 패널로 구성, 해양법연구소 50주년 기념 주요인물과 역사, 추세동향, 그
리고 최근 동향으로서의 국가관할권이원해역에서의 생물다양성관리, 해양생물자

원의 보호와 접근방식의 진화, 그리고 최종토의로서 해양자원관련과 관리의 새로

운 이슈 등임

 ▪조직위원회 및 협력기관 

 Organizers
  Harry N. Scheiber, LOSI
  Moon Sang Kwon, KIOST
 Advisory Committee
  John Briscoe, Briscoe Ivester & Bazel LLP
  Jordan Diamond, LOSI, Berkeley Law
  Holly Doremus, LOSI, Berkeley Law
  Nilufer Oral, Istanbul Bilgi University, Turkey

  - 추가로, 해양법이 적용되고 적용해석이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과 해양과학기술원의 활동을 반영한 해양과학기

술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해양활동 및 거번넌스에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제고 

  -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바, 젊

은 학자들을 육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에 

우호적인 인식제고 추진. 

  -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외교부에서도 2명이 참여하여 회의에 참여한 전문

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교류, 우리의 해양법관련 해석 전달 등 진행 

  -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고 한국에 대한 친한인식제고를 위해 젊은학자들을 

고 박춘호(전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의 이름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

한 certificate도 주며 축하하는 시간마련 

  - 2015년도 LOSI 50주년 기념 회의개요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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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전 회의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 2014년도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와 공동개최한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모 : 14개국, 26기관으로부터 약 32여명 참석 

  - 참여국가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노르

웨이, 포르투갈, 가나, 영국, 스웨덴 등(캐나다 참가자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

 ▪내용 : 총 8개 세션으로 6개의 기조연설 및 19개 (+1개 캐나다 논문취소)의 논문

발표

 ▪테마 : Ocean Law &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 패널 구성주제는 해양자원관리, 수중문화유산, 해양안보 I, 해양안보 II, 해양과학

조사, 다양한 포럼기구와 이들의 다양한 역할, 국제관계에서의 해양이슈들 (지구 

및 지역적 부분)

  - 그리고, 최종토론이 이러한 이슈들을 논제로 전 해양법재판관이며 현재 활발한 

국제재판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Prof. Tulio Treves가 주도하여 진행함

○ 2013년도 미국 버클리에서 개최된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모 : 13개국, 27기관으로부터 약 70여명 참석 

  - 참여국가 : 미국, 싱가포르, 호주, 그리스, 한국, 아일랜드, 캐나다, 터어키, 호주, 
피지,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내용 : 총 4개 기조연설, 22개 논문발표(한국인 : 2명 좌장, 2명 발표, 1명 환영사)

 ▪테마 : LOSI-KIOST Conference - Science, Technology, and New Challenges to Ocean Law

  - 수산, 종다양성, 심해저, 해양활동의 환경/법적 도전, 해수면/수중구조물, 쟁송중 

사례, 북극이슈, 중국해양정책 등 

  (2) 해양 법/정책/거번넌스 관련 지역대회 : 아시아 태평양지역대회(2015)

   ○ 미국 하와이대내에 위치한 동서센터(East West Center)에서 동서센터 및 하

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KIOST와 공동개최(첨부자료 3 

참조)

  - 이번 2015년도 지역대회는 “Marine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time 

Boundaries” 라는 테마로 2015년 11월 12일 ~ 13일 동안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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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5개국, 18개 기관, 약 28여명 초청인사들을 포함한 총 50여명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 사모아, 

뉴질랜드, 캐나다, 마샬  등 11개국  

  - 참여기관 : U Hawaii Law School, UN, Earth Justice, SPREP, US State Department, 

U Alaska, East-West Center, Hawaii State, ANCORS, U Wollongong, NOAA, Japan 

NIDS, Shanghai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등 다수 

 ▪일정 : 2015.11.12 ~ 2015.11.13

 ▪장소 : East West Center의  Imin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Pacific Room  

 ▪내용 : 총 7개 패널, 23개 논문발표, 3개 기조연설 

 ▪테마 : Marine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Maritime Boundaries

 ▪패널구성 주제는 다음과 같음

  -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번넌스 관련 태평양 소도서지역 및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들과 도서지역의 기후변화, 해양생물자원(BBNJ), 해수면 상승 및 도서지역 

해양경계획정, 해양자원보호 등의 이슈들과 아시아해역의 남중국해, 수산업, 새

로운 해양이슈 등의 해양법내에서 도서지역과 관련된 이슈들과 해양과학조사 등

이 포함된 패널로 구성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

력 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하와이대 JVD 국제법 연구소 이사회에 참석하여 하와이대 법대내에서의 해

양법련 젊은 학자, 특히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심 독려와 향후 해양정책연구소

간의 협력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와 주장에 대한 근거, 우호세력 확보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진행을 추진.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

권, 동중국해/이어도 이슈 등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한 최근추세 파악 및 

논리개발에 기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장이 가능한 유능한 학자

들과 연계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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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14년 및 2013년 지역대회 개요는 아래 참조(추가자료 참고자료 4 참조)

 ① 미국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아 공동으로 EAST WEST Center에서 2014년 

12월 14일 ~ 12월 16일 개최 

 ▪규모 : 5개국, 18개 기관, 약 28여명 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중국,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장소 : East West Center의 Burns Hall 1층 

 ▪내용 : 총 2개 기조연설, 15개 논문발표 

 ▪테마 : Our Ocean Planet – Governance for a Better Future

 ▪패널구성 주제는 다음과 같음

  - 해양 및 북극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장, 아시아 인권, 해양보호와 해양자원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새로운 해양이슈들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

력 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학자 파악 및 

논리개발에 기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보가 가능한 유능한 학자

들과 연계함

② 미국 하와이대 법대에서 2013년 12월 13일 JVD Workshop 공동개최 

  - 2013년 12월 하와이대에서 개최된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모 : 20여명 초청인사 및 기타 하와이법대 교수/학생으로 구성

  - 미국, 한국, 터어키, 호주, 네덜란드, (5개국)

 ▪내용 : 1개 기조연설, 15개 논문발표 

③ 미국 하와이대 법대에서 2013년 1월 31일 ~ 2월 1일 Jon Van Dyke (JVD)  Institute 
Inaugural Symposium and Conference 개최 

  - 2013년 1월에 하와이대에서 개최된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모 : 12개국/지역, 30개 기관, 약 100여명 참석 

 ▪참여국 : 미국,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캐나다, 호주, 터어키, 뉴질랜드, 팔라우, 괌

 ▪내용 : 총 5개 기조연설, 29개 논문발표(한국인 : 2명 좌장, 3명 발표, 1명 환영사)

 ▪총8개 패널중 해양법/해양정책 관련 주요 패널 : 동아시아 대립의 평화적 해결, 국
제환경법, 기후변화/해수면상승, 환경영향의 새로운 레짐, 해양자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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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기간행물/논문발표자료 발간 

  - 국제 해양법연차대회 개최후 발표문들을 토대로 영문서적을 세계 유명출

판사를 통한 발간 추진

  - 2015년에는 2013년 버클리 회의자료를 선별하여 2015년 8월에 발간완료

  - 또한 2014년 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료를 선별하여 국제 법률/정책관련 저

서전문발간 출판사인 Brill사와 협의를 통해 전문서적 발간계약을 완료하

여 2016년 상반기에 발간 예정 

  - 추가로 2015년 해양법연차대회 발표자료를 선별하여 2017년 출판예정으로 

Brill사와 협의진행 및 논문평가 및 선별작업 진행 중 

   ▪편집위원은 터어키 이스탄불 빌지대학의 Nilufer Oral 교수, 미국 해군대

학(Naval War College)의 Kraska 교수,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 소장

인 Scheiber 교수 그리고 KIOST의 권문상 박사 공동진행 

○ 지금까지 기타 정기간행물/논문발표자료 발간 활동사항     

  - 2011년 호주 Wollongong(울릉공)대학에서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된 해양법

연차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나온 논문들을 모아 약 2년간의 수정 및 편집 등을 

통해서 Martinus Nijhoff/Brill사에서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2013년 12월자로 발간(ISBN 978-90-04-26258-4, 2013년12월 발간)

  - 2012년 한국 서울에서 5월 21일 ~ 5월 24일 개최된 제7차 LOSI-KIOST 해양법

연차대회를 통해 나온 논문들을 선별하여 온라인 논문집(Web Symposium)으로 

2013년 7월에 게재(ISBN 978-0-615-97522-1, 버클리대 법대 발간)

  - 2013년 하와이대 법대에서 1월 31일 ~ 2월 1일 개최된 하와이 지역회의를 통해 

발표된 자료들을 논문집으로 2013년 12월/2014년 1월에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Vol 35. Issue 2)를 통해서 발간(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2), Spring 2013, ISSN 1942-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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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가 자문/세미나 

  - 해양법재판소에서 최근 이전보다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도 등으

로 인한 국제재판관련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예고되고 있는 바 이에 대

한 대응차원에서 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는 한국의 백진현 재판관

이 향후 9년 임기로 재임 되면서 백진현 재판관을 전문가로 활용하여 국

제해양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활동과 각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 

그리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재판관과 그렇지 못한 재판관들의 생각과 논리 

등에 대한 자문을 확보하고자 장기자문 진행 

  - 장기자문관련 활동보고서는 소송별 재판관들의 성향 및 철학 파악, 재판관 

교체에 따른 이슈별 현황 및 성향, 개별분야 소송건 관련 재판절차에 대한 

고려사항, 해양관련 소송 및 재판활동에 대한 국제적 추세, 해양법재판소

의 소송진행과정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월별 자

문활동 보고자료는 첨부자료 참조(첨부자료 5 참조) 

  - 초청 전문가로는 한국의 해양법의 초기멤버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국제

법협력대사인 정해웅 대사를 초청하여 정해웅 대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

였던 한반도 어업관련 국제법 활동 및 배경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우

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업관련 외교적 마찰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

진행  

  - 또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의 최창수 교수를 초청하여 새로운 기법을 활

용한 지난 50년간의 해양법의 시대별 동향을 국제적 동향분석 차원에서 

진행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양법연차대회 50주년 기념대회에서 발표함  

□ 독도영유권 등 정부수요 해양현안에 대한 국제소송 절차연구 및 실무대응력 

구축

○ ICJ의 소송절차와 Forum prorogatum(응소관할권, 확대관할권) 적용에 관한 연구 

○ ICJ 등을 포함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한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 현안 공동연구

  * 공동연구 위탁 및 거점활용 기관 : US 콜롬비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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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공동연구(첨부자료 6)

  - 1단계 공동연구분야는 국제분쟁해결절차부분에서 국제재판관련 기관 (국

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다수의 조정기관 등)에서 소송절차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잠정조치에 따른 절차상의 시나리오 구상에 대한 

연구로 진행

  - 2015년에는 ICJ의 소송절차와 Forum prorogatum(응소관할권, 확대관할권) 

적용에 관한 연구를 콜럼비아대 법대와 위탁과제를 통해 수행 

구분 목표
내용

수행주체 연구내용

1 
단계

1차년도
(2013)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제도

(자료분석)

KIOST-
콜럼비아大

- UNCLOS의 분쟁해결절차와 
우리나라 해양갈등 적용가능성

-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2차년도
(2014) ICJ 분쟁해결제도

KIOST -
콜럼비아大

- ICJ와 ITLOS의 소송절차

- ICJ와 ITLOS의 잠정조치

3차년도
(2015)

ICJ의 사례 접근 
해석에 관한 연구

KIOST-
콜럼비아大

- ICJ의 소송절차
- Forum prorogatum(응소관할권,

확대관할권) 적용

4차년도
(2016)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
의 관할권과 수리
가능성

KIOST-
콜럼비아大

-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 관할
권 관련 국제판례 분석

- 독도 주권 실행에 대한 유엔해양
법협약 강제절차 이용 가능성 검토

5차년도
(2017)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
에 의한 독도문제 
판단 가능성

-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한 독도문제 
해결 실현 가능성 검토

- 유엔해양법협약과 영토문제의 실체법적, 절차법
적 분석

계속
(2018~계속)

- 새로운 해양법 구성 대비 
-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로의 중.일.통일한반도 진출로 인한 충돌대비 

협력전략 및 러시아/미국/인도 등의 대국의 해양/수중 인터벤션, 기
후변화 등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레짐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

- 통일대비 

 

  - 추진내용

    • (주제범위) KIOST-콜럼비아 법대와의 공동연구는 정부부처 현안 대응

수요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현 단계에서는 해양분쟁(갈등)에 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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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현황 

  제2장 ICJ의 소송절차

   제1절 소송 절차의 흐름과 실무

    1. 소제기 방법 및 기한

    2. 법정대리인 및 소송참가자 선정 방법 및 기한

    3. 준비서면, 답변서 등 작성과 제출 방법 및 기한

    4. 재판관 기피신청

   제2절 ICJ 관할권

    1. 특별협정에 의한 관할권

    2. 양자 및 다자 조약의 재판조항

    3. 일방적 선언에 의한 관할권 수락

    4. 선결적 항변

     (1) 관할권 항변

분쟁해결절차 연구에 주력하며 2015년도에는 응소관할권과 확대관할

권에 대한 소송절차에 대한 연구 수행

    • (사업추진)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공동연구(위탁)에서 선정된 주제는 중

주제에 대하여는 연차의 제한 없이 수행하고, 장기 수행이 필요한 사

항은 5차년 단계사업으로 편성 추진진행

    • (주제선정) 연차별 수행 목표는 KIOST와 콜럼비아 대학이 협의하여 

선정하되, 해양현안 사안 중 (1) 해양갈등/분쟁 사안, (2) 동북아 해양

갈등의 영향력, (3) 국제질서변화에 따른 아국 파급력을 우선 고려 

    • 우선 수행과제로 우리나라 현안이면서 국제분쟁화 확대 일로에 있는 

독도영유권문제, 해양갈등 요소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선정, 추

진 진행

    • 단, 추진의 단계화와 현안문제 도출을 위하여, 해양법연차대회사업을 

통해 도출된 영역에서의 과제 수요와 연계하여 조정력을 확보 추진

    • 국가 아젠다는 국제해양법의 영역별 주제를 중심으로 도출된 국제해

양질서 현안 문제 중, 아국 관련 현안과 연계하여 별도 도출하여 추진

  - 2015년도 KIOST-콜롬비아 법대 연구는 “국제소송에 있어서 확대관할권에 

관한 연구”로 세부사항은 다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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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리가능성에 관한 항변

     (3) 기타의 항변

   제3절 서면 및 구두절차

    1. 서면절차

    2. 구두절차

   제4절 궐석재판 및 제3국 소송참가

    1. 궐석재판

    2. 제3국 소송참가

   제5절 판결 및 재심

    1. 판결

    2. 재심

   제6절 부수절차(Incidental Proceedings)
    1. 잠정조치

    2. 반소제도(Counter-claims)
  제3장 ICJ 판례에서 확대관할권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제1절 ICJ 확대관할권의 기원 및 발전

    1. 확대관할권의 기원

    2. 확대관할권의 성문화

   제2절 ICJ의 확대관할권 해석 및 적용사례

    1. 확대관할권 적용 사례 분석

    2. 확대관할권 성립 유형 분석

     (1) 일방적 제소후 공식적 합의

     (2) 비공식적 합의

     (3) 묵시적 동의

   제3절 확대관할권에 대한 국제적 이론과 해석의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 (예산) KIOST-콜럼비아대 해양법 국제협력 사업은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연

동하되, 국제적 이론 분석의 객관성과 외국 석학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년 

US$200,000 위탁과제형태로 지급, 운용하기로 하였으나 과제형태가 인프라 과

제에서 창의과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과 과제시작일정이 늦어짐 등

을 고려하여 예산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는 200,000,000(한화)를 

과제수행 예산으로 지급ㆍ운용 

  - 추진방법/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일정 : 2015년도에는 분기별로 계약체결, 공동연구 수

행 주제 조정 및 확정 → 양기관 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법(해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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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을 통한 연구 향상 → KIOST-콜롬비아대 연구자 교류/연구수행 

→ 전문가 회의 및 최종 연차 보고서 작성 

    • 연구 추진방법 : KIOST-콜럼비아 대학 외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

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을 중심(원고 위탁 포함)으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

           - ICJ의 확대관할권에 관한 판례와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필요에 따라 ICJ소송경험자들을 통한 소송절차 실무 연구 

    • 국제협력은 사안(주제)별 전문가 그룹을 사전 구성하고, 원고위탁계획

을 공동으로 수립 → 연구진행의 단계적 추진 확보

          - ICJ의 소송절차 및 확대관할권에 관한 이론적 틀 마련을 위하여 국

제재판소 소송절차 및 해양법 전문가와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한 자

문 실시

          - 확대관할권 이론적 분석의 신뢰성을 위하여 세부 주제 및 주요 쟁

점에 대하여 국제재판소 소송절차 및 해양법 전문가에게 연구 자문

(원고 등) 

    • 3/4분기에서 4/4분기 동안 전문가들을 콜럼비아대 법대명으로 초청하

여 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자문내용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사업의 

내실 확보 추진

    • 일정별 추진 

구 분
2015 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연구 추진방향 확정    

KIOST-
콜롬비아 

연구수행

공동워크숍

국제전문가

활용

추진진도(%) 30 70 100



제2장 2015년 사업활동

 33

    • (연구결과활용) 위탁기관의 보고서는 과제 완료후 2개월 내에 제출

    • (추진체계) 해양갈등 현안 및 국제해양갈등 현안 중 우리나라 적용 가능 

요소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 → 국내 및 콜럼비아 대학이 공동 추진

방향 설정 →보고서 및 세미나 작업을 완료 → 최종 국가정책방향 제언

□ 적도태평양 개발 소도서국가들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2013~2014년도 부처 임무형 사업수행시 진행되었던 소도서국 연안기반조사 허가에 

따른 의무사항 진행  

○ 현장 조사시 구축되었던 현지정부부처간 신뢰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해 현지 정부

간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향후 노력 및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양자간 노력 협의 진행

○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국제무

대에서의 “한 표”를 행사하고 있고 또한 기후변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국내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활동 

    (1) 태평양 소도서국 정부대상 연안기반조사 허가 의무사항 수행 및 정부간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 현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허가를 확보해야 하며 조사허가 

의무사항으로 조사결과 및 분석이 완료되면 현지 정부에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함.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까지 진행된 조사결과를 통가, 피

지, 및 사모아 정부 대상 보고진행 및 자료 제출

조사해역에 대한 2015년 결과 발표에 따른 대상정부기관 

조사
연도 

현지조사해역
협력정부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
기타 

2013

통가

- 토지환경기후변화자원부
- 지질조사국 및 환경국
- 농림수산삼림부
- 국제지역기구 SPREP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해저열수광상탐사
지역 확보지역 

피지

- 토지광물자원부, - 수산삼림부
- 도시개발환경부
- 국방부(해군 및 수로국)
- 국제지역기구 SPREP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해저열수광상탐사
지역 확보지역

2014 사모아
- 자원환경부, - 양식수산부, 
- 국제지역기구 SPREP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 남태평양 도서지역의 해양환경
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SPREP의 본부가 위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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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현지에서의 지속적 요구사항에 따라 뉴질랜드 및 피지 대사관을 통

한 지속적 조사 요청신청 등에 대한 협력활동에 따른 노력 협의 

  (2) 국내인식제고 및 성공적 현지에서의 활동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국내 전문가 

및 관심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 적도해양포럼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 

    ① 적도포럼뉴스레터 격주 발간 계속 

    ② 적도해양포럼 운영 및 포럼개최(2015.11.23.)

    ③ 파푸아뉴기니 및 팔라우 태평양도서 총서 발간 

 

2.2 사업결과

  2.2.1 제10차 해양법 연차대회 개최(첨부자료 2 참조)

Participants of the LOSI-KIOST conference(2015)

front row:  (L-R) Robin Warner, Sherry Broder, Willy Østreng, Nilufer Oral, Harry Scheiber, Moon Sang 

Kwon, Bernard Oxman, Jane Scheiber, Jin-Hyun Paik, Carlos Espó sito, Jordan Diamond

middle row:  Russell Moll, Craig Allen, Daniel Bodansky, Kathryn Mengerink, Su Jin Park, Julie Stabile, 

Jennifer Jeffers, Kristina Gjerde, Rebecca Fan, Clive Schofield, John Briscoe

back row:  Nick Monacelli, Joseph Kramek, Youngmin Seo, Stephen Minas, Joel Coito, Richard McLaughlin, 

James Kraska, Chris Carr, Vasco Becker-Weinberg, David VanderZwaag, Seokwoo Lee, Yasuko Tsuru, 

Roná n Long, Michael Moh, Charity Lee, Chang Soo 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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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해양법 국제연차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

구소가 지역호스트로 버클리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요기관(major 

sponsor)으로서 주관개최

○ 회의 소개 

  - 회의제목 : 해양법연구소 50주년 기념(Law of the Sea Institute(LOSI) 50th 

Anniversary Conference)

부제목 1 : LOSI and Ocean Law Debates – A Half-Century Retrospect

부제목 2 : New Issues in Marine Resources Law and Management    

  - 일시 : 2015.10.09. (금) ~ 10.10. (토) 

  - 장소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Claremont Hotel Conference Hall) 

  - 주최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현지호스트기관(Local Host) :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Law of the Sea 

Institut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협력(협찬) 기관(Cooperating Sponsors) : 7개 기관

    ⋅Briscoe Ivester & Bazel LLP 

    ⋅Portuguese Studies Program, UC Berkeley 

    ⋅Jon Van Dyke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Istanbul Bilgi University 

    ⋅Dickson Poon School of Law, King's College London 

    ⋅Morrison & Foerster LLP 

    ⋅Harte Research Institute for Gulf of Mexico Studies, Texas A&M University- 

Corpus Christi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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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위원회 : 이번 제10회 LOSI 회의의 조직위원회는 Harry N. Scheiber, 

Law of  the Sea Institute(LOSI), Berkeley Law, Moon Sang Kw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KIOST), John Briscoe, Briscoe Ivester & Bazel 

LLP, Jordan Diamond, LOSI, Berkeley Law, Holly Doremus, LOSI, Berkeley Law, 

Nilufer Oral, Istanbul Bilgi University 등 총 6명으로 구성
  - 참여인원 : 이번 회의에는 11개국 2개 단체 26개 기관에서 35명이 참가하

였으며, 현지 학생 참가자 들을 포함하여 약 45여명의 국제해양법/해양관

련 국제법학자, ITLOS 재판관, 학계전문가, 기구/기관 관계자, 미국해경 등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

  - 참여국가로서는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아일랜드,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등

  - 논의 주제 : 이틀간 4개 세션 및 최종토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행

주제

Panel 1 Evolution and leading figures in the history of LOSI
(해양법연구소 역사에서의 주요인사 및 발전사)

Panel 2 Key Topics in LOSI history 
(해양법연구소 역사상 주요 사안들)

Panel 3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Managing biodiversity
(국가관할권이원해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

Panel 4 Protec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evolution of approaches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 접근방식의 진화)

최종토의
Discussion : New issues in marine resources law and management
(최종토의 – 해양자원관련 법과 관리의 새로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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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구성 : 총 4개의 패널이 1.5일 동안 진행되었고 기조연설 4개가 진행

되었음. 기조연설을 제외하고 총 2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패널 주제

는 해양법의 발전사와 주요인물/이슈, 그리고 해양자원에서의 종다양성 및 

접근성, 기타 MSP, 극지해역, 분쟁이슈 등

  - 주요 참석자 및 발표자 : 

    ⋅Craig Allen 미국 워싱턴대,

    ⋅Daniel Bodansky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 

    ⋅Sherry Broder 미국 하와이대 법대, 

    ⋅Vasco Becker-Weinberg 포르투갈, 신리즈본대학교(Universidade NOVA de 

Lisboa) 

    ⋅John Briscoe 미국 Briscoe Ivester & Bazel LLP 해양법/환경국제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Christopher Carr 미국 Morrison & erster LLP. 법률사무소 

    ⋅Joel Coito 미국 연안경비대

    ⋅Jordan Diamond 미국 버클리대 법대, 

    ⋅Holly Doremus 미국 버클리대 법대 해양법연구소

    ⋅Carlos Espósito 스페인 마드리드자치대 법대, 

    ⋅Kristina Gjerde IUCN(폴란드)

    ⋅Jennifer Jeffers 미국 Morrison &erster LLP. 법률사무소 

    ⋅James Kraska 미국 해군해전대학, 

    ⋅Ronán Long 아일랜드 국립대 법대, 

    ⋅Kathryn Mengerink 미국 환경법연구소 (ELI)

    ⋅Stephen Minas 영국 킹스컬리지 

    ⋅Nilufer Oral 터키 이스탄불 빌지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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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nard Oxman 미국 마이애미 대학 

    ⋅Clive Schofield 호주 울룽공대 국립해양자원안보 연구센터, 

    ⋅Harry Scheiber 미국 해양법연구소 소장 

    ⋅Jane Scheiber 미국 버클리대 법대 

    ⋅Willy Østreng 노르웨이  국가과학원 극지연구소 

    ⋅Yasuko Tsuru 일본 소피아대 국제대학, 

    ⋅Robin Warner 호주 울룽공대학 

    ⋅David Vander Zwaag 캐나다 델하우지대학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박수진 KMI

    ⋅이석우 인하대 법대 

    ⋅권문상 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

    ⋅최창수 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이미진 해양과학기술원 정책연구소 및 현지 참석자 

    ⋅정해용 외교부

    ⋅서영민 외교부 

○ 젊은 또는 해양법을 새롭게 연구분야로 연구하고 있는 해양법 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 우호적인 세력확장을 위해 선별

하여 초청하고 발표하게 하며 전 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이었던 고 박춘호 

재판관의 이름으로 certificate 부여

  - 2015년 제10차 해양법연차대회에서는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온 Stephen 

Minas 가 선발되어 Judge Choon Ho Park Scholar Certificate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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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Choon Ho Park Scholars (Young Scholar Programme)
2015 2014 2013

1
Stephen Minas

Katy Sato Joel Coito
2 Vasco Becker-Weinberg Tara Davenport 

<박춘호상을 받고 있는 영국 킹즈칼리지의 Stephen Minas(왼쪽에서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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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첨부자료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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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날 : 해양법연구소와 법적논쟁 – 50년의 반추 

 <환영사 및 축사>

○ 환영사: 해리 샤이버 교수(Harry Scheiber)(버클리 해양법연구소장)

  -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작되어 하와이 마이애미를 거쳐 버클리에 자리 잡기

까지의 해양법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법과 해양문제를 다루어 온 전통 소개

  - 해양법연구소의 이러한 성공이 있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KIOST에 사의 표시

  -  또한 본 연차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준 해양법연구소

의 직원들과 존 브리스코(John Briscoe) 변호사에게 사의 표명 

  - 이번 연차대회는 학술행사일 뿐만 아니라 해양법연구소 설립 50주년을 축

하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부여

○ 환영사: 권문상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가들의 평화적 해양 개발을 위해서는 해양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

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해양법연구소가 지난 50년간 이루어온 업적과 노력

에 대하여 경의 표시 

  - 본 회의는 인간과 바다를 위한 전문가와 학자들의 논의의 장소이며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원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

  - 샤이버 교수와 해양법연구소 직원인 조단과 토니에게 감사 표시 

○ 특별강연: 백진현(국제해양법법원 재판관)

  - 백 재판관 자신도 30년전 본 해양법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있었다고 회고

하면서 지난 50년간 해양법과 해양정책 발전의 중심에 있어왔던 해양법연

구소의 성과와 역할을 높이사며 50주년 축하전달

  - 축사에 이어 백 재판관은 올해 4월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린 권고적 의

견 Case No.21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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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Commission 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강연진행

  - 백 재판관은 먼저 “해저분쟁재판부는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1조가 본 사안에 대하

여 관할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검토

  - 그러나, 제191조가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고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제138

조제1항 역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제21조에서 관할권의 근거조사 

  - 백 재판관은 규정 제21조는 해양법재판소를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주

는 규정이라고 평가하고 21조의 “matters”는 분쟁으로만 해석을 한정해서

는 안됨을 주장

  - 비보고 비규제 불법 어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에 있

어서 백 재판관은 사인의 책임은 국가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고 해양법협약 제94조는 국가에게 기국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 비보고 비규제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의무는 연안국에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은 연안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태도 강조

  -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이며 상당

한 주의의무는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적 통제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

  - 기국의 의무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는 쉽게 설명되지 않지만 불법어업

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는 기국의 회원국들에게서 보고

를 받았을 때 협력할 의무라고 설명 

  -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 어선들의 위반이 바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필

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가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강조 

  - 책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법어업의 빈번함이나 반복성은 적절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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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1: 해양법연구소 역사에서의 주요인사 및 발전사>

 좌장 샤이버 교수

○ 샤이버 교수 : 해양법과 해양법연구소의 맹아기: 역사적 관점에서

  - 해양법연구소는 1965년 2월 로드아일랜드대학교에서 설립되었으며, 1977

년에 하와이대학교로 이전되어 거의 20년간 하와이에 소재

  - 이 시기의 해양법연구소는 해양학에 기반을 두고 미국의 해양정책을 위한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진은 미국인으로 구성

  - 해양법연구소의 연구의 시작은 무해통항권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으나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관점이 지금과는 매우 달라 그 연구 접근법은 현

재와는 상이

  - 1960년에 이루어진 제네바 회의 실패로 인하여 보편적 해양법에 대한 요

구가 있었으나 냉전시기라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1965년에 논의가 이루어

진 zoning문제가 관할권문제로 이어져 논의 전개

  - 1971년 제네바 회의에서부터 미국중심 논의를 탈피하였으며 심해저가 논

의의 중심되었으며 공해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

  - 이후 하와이대 소관 기간 중 해양법연구소는 하와이대학교의 동서문화센

터(East-West Center)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유엔의 해양법 회의에 주

요한 기여를 한 많은 외교관들과 학자들이 중립적이고 지적 및 학문적으

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국제적 성격의 컨퍼런스, 워크샵 및 논문의 발표 

등에 참여

○ 크레그 앨런 (Craig Allen)교수 (University of Washington): “ 해양질서에 헌

신한 윌리엄 버크와 그의 유산”

  - 버크 교수의 제자인 앨런 교수는 버크 교수의 후계자로서 해양법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버크 교수의 연구업적을 기리고 훌륭한 스승으로서 동료

로서 친구로서의 그와의 경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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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크 교수는 “Ocean Sciences, Technology, and the Futur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의 저자로 1968년 워싱턴 대학으로 부임한 이후 Law and Marine 

Affairs를 만들었고 Ocean Development Law Journal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과학기술의 해양법에의 적용에 큰 관심 확대

  - 해저광물채취 및 유전, 가스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양환경에 대한 관

심 확대

  - 버크 교수는 뉴헤이븐 스쿨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법형식주의자로서 환

경보호를 위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환

경보호를 원한다면 일방적 제재를 통한 것이 아니라 국제조약을 통하여 

해결해야한다고 강조

○ 리차드 맥로플런(Richard McLaughlin)교수(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 버크 교수의 연구조교였던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학생들에게 엄격했던 

버크 교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회상  

○ 쉐리 브로더(Sherry Broder)교수(하와이대학교) “해양법연구소의 하와이시절”

  - 1977년 하와이로 이전된 이후 해양법연구소는 East-West Center와 깊은 관

련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학자들의 참여가 증가

  - 유럽 대서양 중심적 관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관점이 더해졌는데 초대 원

장은 John Craven이 지냈으며 Thomas Mensha가 뒤를 이 원장으로 운영

  - 1977년 11차 연차대회는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언이 예상됨

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78년에는 극

지, 심해저, 해양법과 우주법 등이 함께 이루어졌고 1982년에는 특별관할

권에서의 각국의 실행, 1983년 제14차 대회에서는 북해어업, 심해광물, 폐

쇄해, 해협에 대한 논의가 각각 진행

  - 1993년 제27차 대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개최



제2장 2015년 사업활동

 45

<PANEL 2 해양법연구소 역사상 주요 사안들>

 좌장 카를로스 에스포시토(Carolos Esposito) 마드리드 자치대학

○ 윌리 외스트렝 Willy Oestreng, 노르웨이 국가과학원 극지연구소장 : 해양법

협약 성안과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군소국가들의 영향력 노르웨이의 사

례 “Small States and Power in the decision process of UNCLOS III, the case 

of Norway”

  - 가장 어려운 협상이었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노르웨이 같이 작은 국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Eliot L Richardson의 업적으로 이것은 

power of others 보다는 power of outcome에 기인한 접근방법이 이유 

  - power of outcome은 power of others와 다른 형태의 힘으로 power of others

가 경제적 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으로 양자적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power of outcome은 평화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외교적 힘으로 다자관계에 적합하다고 강조

  - UNCLOS III은 의장, 총회라는 공식적 구조와 공통이해그룹, 타협그룹과 

같은 비공식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복잡한 다자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power of outcome을 지닌 국가에게 유리

  - 즉 개인의 외교적 능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UNCLOS III에서 공해자유와 연안국의 권리 보장을 모두 추구

하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느데 성공  

  - 심해저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배타적 경제적 수역을 받은 국가가 되었으며 

유럽 대륙붕의 37%를 소유한 국가로 강화 

○ 권문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창수(한국사이버외국어대학교) : 해양법협

약연구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 지난 50년간의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해양법협약의 주요 저널에 실린 논문을 주제어를 통하여 주요 주제어의 

등장과 소멸 그리고 주제어간의 연관성의 강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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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해양법, 배타적경제수역 해양환경, 통항, 어업, 미국이 계속해서 상위에 존

재해왔으며 배타적경수역과 해양환경은 제3시기에 등장하였으나 현재까

지 계속 주목증가

○ 이석우 교수(인하대) 토론

  - 저널을 폭 넓히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

과 함께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와 영어 이외의 언어까지 포함시키

면 더 실증적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제언 

○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국 해전대학 (US Naval War College): 해

양법협약의 전략적 기반

  - 해양법협약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시대 양극주

의라는 정치적 대립과 남북문제라는 경제적 갈등 상황에서 전략적 필요성

에 의하여 잉태

  - 영해와 국제해협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으며 주요 해양 강국들은 영해의 

범위를 성문화하고 무해 통행의 내용을 정의하고 국제항행을 위해 사용되

는 해협을 통과하는 수송체계를 확실히 하고 또한 공해상에서의 자유 보

존추진

  - 1930년 헤이그 회의에서는 30국 중 20국이 3해리 영해를 지지하였으나 냉

전기간 동안 연안국의 영해를 12해로로 확대하였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6-24해리 주장

  - 2차세계대전이후에는 흑해 항로 폐쇄가 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본 관측

이 많았었고 영국 알바니아 사건등 군선의 무해통항에 대한 사건 발생

  - 이에 따라 통항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러시아는 자국

의 겨울 항로 보장을 위한 주장 전개



제2장 2015년 사업활동

 47

○ 대니얼 보단스키 (Daniel Bodansky) , 아리조나 주립대: 기후변화와 국제해

사기구

  - 해상운송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에 불과하나 북극에서 항로의 

개방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 작용 

  -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위해서는 운영방법보다는 선

박의 디자인을 변경하면 더욱 큰 효과 부여

  -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는 복잡한 규제체재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해사기

구 해양법협약, 기후변화협약이 모두에 적용 가능

  - 기후변화협약은 특정 주체가 아닌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에 대

해서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논의 필요

  -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 적용되는 특정 정책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으나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차별이 없어 후진국에 부담이 되고 규제에 있어 

많은 이해관계의  복잡성 존재

  - MARPOL 73/78의 부속서 6에서 대기오염을 다루고 있으나 부속서 6에 가

입한 국가로 한정되어 있고 유엔해양법협약 체제는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

가스가 오염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 존재

  - 유엔해양법협약은 바다 위의 대기를 해양환경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

데 그 근거는 대기를 통한 오염만 다루고 있는 것에서 발견 가능 (대기는 

환경이 아니라 오염의 매개체)

  - 기구간상호작용(Institutional Interaction)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례로 차별적 공동책임에 대해 IMO적용 가능성 파

악 필요 

○ 클라이브 스코필드 Clive Schofield, 호주 울룽공대학교 해양경계의 추구: 과

거 50년간에 걸친 해양경계 획정의 진전과 도전과제

  - 지난 50년 동안 국제해양법의 발전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주제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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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 작업을 통해 각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해양공간 배분에 집중

  - 초기에는 연안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경계획정은 해양경계를 확대하려

는 주장이 늘어나고 어업구역의 확대(1960년대와 70년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기술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해양자원에 대한 경쟁내재

  - Lewis Alexander의 저서 a Recent Examples: Offshore Claims of the World, 

1966는 이러한 현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당시 각국의 논리와 실행 설명

  - 이후 직선기선체제가 한계에 도달했고 대륙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안 브라우니, 홀리스 헤드버그, 박춘호, 론 맥크냅 등이 등장하여 경계문

제의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대두

  - 현재 다른 접근법과 대안적 접근방법이 각국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동중국, 미국과 이웃국가들, 섬의 경계획정 문제가 이슈로 등장

 <해양법협약상 새로운 발전에 대한 보고>

○ 크레익 앨런(Craig Allen) 워싱턴대학, “국제해사기구정책과 난민사태” 

  - 최근 일어난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의 정책이 법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중심은 이주민과 망명 사이에 법적 차별성이 존재하는가의 문

제 논의 필요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난구조협약은 해상난파선으로부터 구조된 인명들

이 첫 번째 도착한 국가에게 난민으로서 받을 것인가의 여부 결정권 부여  

  - 앨런교수는 망명과 이주민 사이에 법적 차이를 구별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제니퍼 제퍼스(Jennifer Jeffers)변호사(Morrison&Foerster LLP, USA): 팔라우

의 새로운 수산정책 

  - 태평양도서국가는 the Palau Arrangement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를 추

구하였는데 이 제도는 선주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조업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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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라우에서 먼저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태평양도서국가 모두에서 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익창출, 국내일자리 창출 등을 유발하고자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

  

<연안경비대의 발표 및 회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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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 해양자원법과 해양자원관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쟁점

○ 기조연설 : 로넌 롱(Ronan Long)교수 아일랜드 국립대학: 해양생물자원의 

규제와 관리 - 유럽연합의 지난 50년간의 성공과 실패

  -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68년에 제기되었고 각국의 이익 추구

와 접근 제한 사이에서 계속된 균형 유지

  - 유럽의 경우 현재 어획량과 양식량을 모두 줄이고 있으나 세계적 관점에

서 보면 모두 증가 추세 

  - 유럽의 경우 공동의 자원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은 크

게 문제가 되어오지 않았고 현재 유럽의 해양생물자원 관리에 있어서 문

제는 선박의 과대 능력과 정책목표의 부정확성

  - 이에 비하여 세계적 문제는 기국의 통제 부족, 모니터링 부족, 수산자원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보조금, 어선 능력의 과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이라고 설명 

  - 유럽의 바다는 생산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나 건강하거나 깨끗한 상태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산소부족 지역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원인 중 하나

를 남획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  

  - 유럽연합의 성공은 각국이 자국민의 조업행위의 규제에 대한 책임, 국제협

력, 수산활동에 대한 조건적 자유 부여라는 점에서 성공하였으나 해양환경

보호, 해양생물자원보전, 지속가능하고 형평한 이용, 사전주의 적용, 생태

기반접근,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평가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탄력을 보장하면서 해양의 생태적 

한계내에서 개발이 필요하면 단기적 경제적 이익추구에서 장기적 지속가

능한 개발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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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III.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

 좌장: 야수코 추루 교수, 일본 소피아대학

○ 크리스티나 저드(Chrisitna Gjerde) (IUCN):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

물다양성보호와 지속가능한사용을 위한 개발체제 구축에 대한 견해”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환경보호 필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2001년에 

심해저 bottom trawling의 영향/효과 감지

  - 현재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는

데 해양생물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포함한 혜택은 10여개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

  - 각국의 공해상의 접근에 대한 제한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기술과 선박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글로벌 재정체체의 개발필요 제언 

○ 로빈 워너 교수(Robin Warner) (호주 울롱공대학교): 새로운 수렴- 국가관할

권이원지역에 있어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개발 

  - 워너 교수는 태평양의 특징으로 가장 큰 바다이며 해양도서국이 존재하고 

가장 큰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 및 CC Zone이 있는 것을 설명

  - 이러한 태평양의 경제적 특징으로 지속적 개발을 위해 도서국가들의 보존

이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을 위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해저광물개발이 수입

원으로 활용

  - 사회적 특징으로 태평양도서국과 공해간의 문화적 연관성 높음 인적 기술

적 자원의 부족역량구축, 기술이전의 필요가 있으며 태평양을 통합된 지

역으로 강조

  - 이러한 태평양의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다양

한 지역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는데 도서국가들은 각국 관할권 이원을 보호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국가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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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설립을 위해 사전주의, inclusiveness, 통합성, 대

표성, 적합성 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

  - 해양유전자원의 경우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배분체제가 여전히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 역시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

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임시적 체제가 아닌 장기적 상설적 재정체

제가 필요하며 교육과 훈련기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 닐루퍼 오랄 교수(Nilufer Oral), 터키 이스탄불 빌기 대학(Istanbul Bilgi 

University, Turkey): 공해자유의 원칙인가 아니면 해양환경의 보호인가? 유

엔해양법협약의 새로운 이행협정에 있어서 문제점

  - 공해상의 자유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관계는 무엇인가? 두 개념은 상충하

는가라는 질문이 자신의 발표의 주제라고 설명

  - 해양법협약 193조는 개발권은 해양환경보호의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으며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보호는 모든 국

가에게 해당되며 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17 21, ILC 국가책임 제33

조(the examples of mass pollution at sea causing)는 해양환경보호를 대세적 

의무로 보고 있다고 설명

  - 공해자유에 대해서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곳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공해상의 자유는 제한된 것이

라고 주장

  - 결론적으로 해양환경보호의무가 공해상의 자유에 우선하고 그러므로 공해

상 MPA설립이 공해상 자유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

○ 데이빗 반더즈왁 교수(David Vander Zwaag) (댈하우시 대학): 국가관할권이

원의 북극해의 거버넌스 - 협력의 흐름 그러나 여전히 험난한 바다 

  - 다양한 환경보호조약을 예시하면서 해양거버넌스에 있어서 협력의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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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설명하면서도 북극해의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이 남아 있다고 지적

  - 그 원인으로 향후 거버넌스체제에 대한 예측이 힘들다는 것을 들었는데 

북극해의 얼음의 움직임에 관할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극해 

5개국이 계속 거버넌스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지

에 대하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

○ 박수진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유엔해양업협약상 국가관할권이원지

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들 

  - 해양법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성안 당시 수산자원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현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소유와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지적

  - 이러한 규범적 문제 외에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나고야 의정서 역시 국내관할권내의 자원에 대한 규

정만 하고 있다고 설명

  - 유엔해양법협약은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다면서 해결책으로 세 번째 이행협정의 성안과 해

양법협약의 개정 제안

<PANEL 4: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접근방식의 진화>

 좌장: 러셀 몰(Russel Moll)(캘리포니아 해양기금)

○ 캐트린 멘저링크(Kathryn Mengerink)(환경법연구소): “심해저상의 영향과 현

저함의 정의”

  - Significant Impacts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이는 미국식 용어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협약상에 있는 다른 용어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대한 질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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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저링크 변호사는 국제해저기구가 해양환경에 대한 심대한 해를 방지할 

것을 의무로 하려하고 있으면서 협약에서 규정하는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 협약상 손해 (damage)와

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 

  - Significant Impact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국가실행, 영향의 범위, 영향의 지

속기간, 강도 우선제시 

  - 이러한 요소를 적용할 때 300~600킬로미터 영향을 주고, 20~25주년의 기

간동안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되는 심해저개발은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심해저광물개발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시간이 지

날수록 축적될 것이라고 경고 

○ 스테판 미나스(Stephan Minas), (킹스칼리지 영국): “권리의 남용?” 해양보호

구역의 선언, 해양영해 분쟁 및 Chagos 중재

  - 해양보호구역(“MPA”)의 창설은 수십 년간 연안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보

존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으나 최근 국가들이 잇따라서 해양의 거대한 

지역을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특히 영해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의 일방적 설정 역시 논란이 되고 있

다고 문제제기 

  - 모리셔스와 허락 없이 MPA를 설립한 영국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이를 남

중국해에 적용하여 분쟁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다자조약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

약 제30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  

○ 이석우 교수(인하대학교) : “남극에서의 포경행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의 판결의 영향: 과학적 포경연구에 대한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

  - ICRW 제 8조는 체약국은 과학조사를 위해서 고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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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의 JARPA II는 과학연구 계획 관점과 시행

관점의 두 가지 모든 관점에서 그 견본의 규모가 합리성 결여 주장

  - 그런데 국제사법법원은 JARPA II가 상업적 포경을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본이 자국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정의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은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

  - 이에 이석우 교수는 제8조상 합리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제8조 허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본 판결을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실

패한 판결로 평가

○ 바스코 베커 와인버그 교수 리스본 노바 대학(Vasco Becker-Weinberg, Universidade 

NOVA de Lisboa): “유럽연합과 해양공간 계획” 

  - 유럽연합이 어느정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각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에 유럽연합이 관할권

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유럽연합의 관할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 또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이 몇 나라 밖에 되지 않

는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는데 앞으로 과정에서 상이한 수준의 관할권들 사

이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해양관

할권과 경제적 연관성이 가지는 불평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포루투

칼의 해양공간은 벨기에의 해양공간보다 훨씬 광대하나 벨기에의 해양공

간이 차지하는 GDP가 벨기에 전체의 30%에 해당하는데 비해 포루투칼의 

해양공간이 국내경제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미만에 해당한다고 설명)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56  

 

<Ostreng 교수와 Oxman 교수(좌), 백진현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우)>

○ 시사점 

  ◼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영향력 강화

  - 직접적 예산확보를 통한 해양법연차대회 공동운영을 지속되면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은 해양법연차대회의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파트너로서 해양법 

및 국제법 학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위치확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법연차대회의 공동기획 및 운영자의 역할도 수

행하면서 국제해양법 아젠다 선정유도 

    ㆍ2016년도 주제, 패널 구성, 개최 장소 선정에 있어 해양법연구소는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의 주도적 역할 진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공신력 향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진이 국

제해양법 학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향상으로 발전 

  - 이러한 영향력 향상은 국내연구진의 위상 향상을 효과를 동반하고 있어 

親韓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

  - 국제해양법학계에서의 親韓 네트워크 강화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상 

강화는 한반도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전환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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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중국 또는 일본 해양정책재단이 국제해양법연차대

회를 공동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해양법 현안문제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 

  - 본 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법의 논의를 다운로드 하는 작업과 동시에 우

리나라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 업적을 국제해양법 학계에 업로드

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확대가 필요

  ◼ 2015년 회의표정 

  - 각 기조연설에서는 발제자들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와 연계

하여 발표진행

  -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 무원, 신진학자 등 

해양과 관련된 핵심 직업군의 고위직 실무자들이 함께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은 향후 해양갈등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입

장을 전개하는 데 좋은 인프라로 활용 가능

  - 특히 지역별 신진 학자들을 친한파로서 양성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바, 해양법재판소나 국제재판소 외에 각 지역별 해양영역에서 우리

나라 현안에 대한 이론적 해석의 긍정적 틀을 형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활발히 이루어져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논의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발표시간에 전달하지 

못한 견해와 성향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논의전개를 

통해 정보교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강화해 가는 중요한 계기로 진행

  - 회의과정에서는 오전 및 오후 회의는 물론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에서 기

조연설 강연들이 포함되어 회의 일정이 빡빡한 강행군으로 진행되었으나 

참석자 모두가 빠지지 않고 모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집중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격의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

자들이 저변을 강화하고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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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특히 세계적인 지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해양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우리 입장을 홍보함으로써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은 물론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한 기회로 활용가능

  - 올해에는 해양법연구소 50주년 기념으로 해양법이전과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해양법이 만들어진 후의 동향과 배경 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

루어 졌는데 젊은 학자들에게 좋은 배움의 시긴이 주어졌으며 현재 해양

법 해석에서의 수정되어야하는 부분 등에도 많은 시사점 논의진행.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

지 못했던 학자들이나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해양법 연차대회는 해양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양법적 시

각에서 조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으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양현안문제에 대해 세계 해

양법 석학들에게 그 지혜를 얻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관련 아젠다를 발굴하여 

미래 대비 필요

  -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 지원기관으로 활약하면서 과학과 법학이 

함께하는 발표와 세션들이 만들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융합적 

연구분야를 통한 해양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현

재 추세와 걸맞는 것으로 이러한 발표와 패널 구성으로 학제간 융합연구

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며 과학과 해양법/해양정책학이 

따로 우리의 해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계되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영

  - 또한, 이러한 융합적인 회의를 통해서 상호역할이 서서히 부각됨에 따라 

해양법 현안에 관하여 해양법/국제법 및 해양정책 전문가들의 견해와 국

제적 추세 그리고 재판정에서의 일들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우

리나라가 해양법관련 소송문제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 

준비된 자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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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해양 전략 파악

  - 해양법연차대회에 참가하는 학자 및 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해양 정책 및 

전략 입안자로서 이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해양 전략 

파악가능

  - 노르웨이의 윌리 외스트렝은 Small States and Power in the decision process 

of UNCLOS 3, the case of Norway”을 통하여 외교관의 개인적 역량을 최대

화 하여 다자회의를 주도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르웨이의 해양

외교전략 소개  

  - 미국의 제임스 크라스카는 냉전체제 이후에 계속된 해양안보에 우선한 미

국의 해양전략 소개

  - 포루트칼의 바스코 베커 와인버그 교수는 해양공간계획을 통하여 포르투

칼의 향후 해양전략을 소개  

  ◼ 향후 해양 분쟁에 대한 예측과 대응방안 수립

  - 해양법연차대회 참가자의 발표는 각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분쟁 또는 분

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와 향후 

해양분쟁을 예측할 수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가능 

  - 해양법연차대회 참가자는 해양 분쟁 발생시 각국 소송단의 대표로서 활약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참가자들의 개인적 성향 및 논리적 접근

방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가 해양분쟁의 당사국이 되었을 경우 적절한 소

송단 구성 및 경쟁국의 소송단으로 활약하게 되는 경우에 대응책 수립에 

활용가능

  - 스테판 미나스의 경우 모리셔스와 허락 없이 MPA를 설립한 영국의 결정

을 해양법협약 300조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다자조약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설립을 주장 

     ㆍ해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설

립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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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트린 멘저링크 “심해저상의 영향과 심대함의 정의”는 심해저개발에 있

어서 환경규정의 강화를 강조하였는데 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심해저광물개발규칙의 제정에 있어 환경규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

로 예측

    ㆍ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국익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심해저개

발을 위한 규범체제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학계의 논의와 국제해저기구

의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진행

  - 데이빗 반더즈왁 교수는 국가관할권이원의 북극해의 거버넌스에 있어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한다고 분석하고 향후 북극해 거버넌스 체제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

    ㆍ북극 거버넌스 참여는 국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

한 국가적 전략 수립과 검토 필요   



제2장 2015년 사업활동

 61

  2.2.2 지역회의 개최 

○ 동서센터(East West Center) 및 하와이대 법대 JVD 연구소와 공동주관 지역

회의(첨부자료 3,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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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IOST-JVD 지역회의 단체사진>

<PANEL 1: 공해의 새로운 장 :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새로운 국제 협약> 

 좌장 샤란다 베이커 교수(Faculty Advisor to the Environmental Law Program, Professor 

WSRSL) 

○ 클레멘 요우 물랍압 Clement Yow MULAPAP (Adviser,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Young Scholar)

  - FSM 및 SIDS 및 BBNJ 논의 동향에 대해 발표

  - 해양은 기후변화 및 자원제공 등의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해양의 2/3은 ABNJ, 즉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속함. 하지만 이런 해양은 

현재 해양오염, 수산자원의 남획,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산성화 등

의 문제 대두

  - 해양유전자원의 경우, 육상의 유전자원과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별도로 진행

  - 소도서국가연맹(AOSIS)은 국제협약이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UNFCCC)의 

목적이행을 고양하기 위해 현재 정부 간 협상에 중요하고 큰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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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협상에서 AOSIS가 취한 주요 입장을 설명하고, 2015년 12월에 협상

의 예상되는 결론을 미리 예상한 전망을 모색추진

○ 던칸 퀴리 Duncan CURRIE (Director, Globalaw and former Pew Environment 

Group Consultant )

  - “환경 NGO 및 국가관할권논의를 벗어난 생물다양성”이 발표의 주제

  - 국가관할권이원지역(ABNJ)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경우 과다어획, 기후변

화, 대양 산성화, 오염 및 해저 광업 등이 모두 합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

었고 계속 생명을 줄 대양에 중요한 위협으로 대두

  - 2020년까지 MPA 네트워크에서 대양의 10%를 보호할 Aichi Target에도 불

구하고 해사재판소 관할수역의 1% 이하만이 해양보호지역에서 보호

  -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

련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제1회 UN 총회의 실무진 회의 이래, 각 정부

와 환경 NGO 단체는 10년 간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노력을 향상할 필요를 공식적으로 논의 

진행

  - ABNJ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

(UNCLOS)에 따른 새 이행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으며, 2011년에 

해양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 역량구축과 해양기술이전 등 지역별관리도

구, 이득의 공유를 포함하여 ‘패키지’: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합의안으로 모

멘텀 확보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각국은 69회 UNGA의 회기 말 전에 UNCLOS의 국제기구개발에 관한 결

정을 하기로 동의

  - 2015년 1월 주축 회의 후, UNGA 결의안 69/292에서 각국은 국가관할권이

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협약에 따른 국제

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을 개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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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사재판소관할수역의 생물다양성 실무단체인 29곳 NGO 단체연맹으로써 

해사재판소관할수역동맹과 IUCN은 ABNJ에서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해 고

지된 공개담화를 장려하고 투명성의 증진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의 

접근편의 도모

<East West Center Imin Center에서의 회의 전경>

○ 조아영, “한국의 관점에서 본 CBD의 실질적인 이행 문제” (KIOST) (Young 

Scholar)

  -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간략한 설명

  - 현재 대한민국의 생물다양성 현황 및 특히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해 소개. 

단위 면적 당 생물다양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제공국 보다는 자원 제공국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

  - 나고야의정서는 글로벌환경관리의 혁신적 성과로 간주되며 새 기회를 창

출할 것으로 기대. 하지만 그 법적 확실성의 결핍으로 인해 ‘창의적 모호

함 속의 걸작품’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 모호성은 당 협약의 해석에 모순

을 일으키며, 이는 당사국 간에 갈등 발생 가능. 다른 한편, 법적 확실성의 

모호성은 또한 국내 이행에 더 상당한 융통성을 허용. 이 점에서, 이러한 

공백은 각국의 국내입법을 통해 메워질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 차원에서 

효과적인 이행이 나고야 협약의 성공 요구

  -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변화에 대처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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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력 제시. 유전자원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으

나, 정부 부처 간 갈등 존재

  - 한국은 해양생물자원에 다양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지만, 해양수산업생물

자원은 여러 법률로 규제.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으로 인해 이들 법률을 통

합 중에 있으나, 용어의 통일 및 계획수립 기간 등의 불일치 등 문제 존재

 

<한국 관점의 CBD 이행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조아영변호사 및 회의 전경>

<PANEL 2 :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좌장 맥신 버켓(Maxine Burkett)(Professor WSRSL, Director, Center for Island Climate 

Adaptation and Policy)

○ 데이빗 프리스톤 David Freestone(Executive Director of the Sargasso Sea 

Alliance, Visiting Scholar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in 

Washington D.C., visiting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at the 

UN University in Japan) 

  - 해수면 상승 변화의 경향은 지역별로 다양하지만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서 

가장 크게 발생(according to IPCC AR5 2014)

  - IPCC의 2100년까지 1미터 해수면 상승한다는 예측은 지금은 매우 적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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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것으로 평가. 기존의 측정방법은 현재 육상얼음의 용해를 반영하여 

수정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경계획정의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강조 

  - CIL 보고에 따르면 통상기선은 상당히 대륙의 큰 물리적 변화로 인하여 

계속 이동 진행.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통상기선으로부터 해양경계의 상

실로 연계가능

  - 연안국의 경우 물리적인 보강물로 경계를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인 

가설로는 이를 수행하기 곤란

  - 혁신적인 국제법의 발전 및 변화 필요.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국제법을 수

정 제안

  - VCLT는 근본적 변경의 원칙의 경우 해양 경계를 제외한 경계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언급. 몇몇의 학자들은 VCLT 초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

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원칙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

○ 데일즈 삼보 도로우 Dalee Sambo DOROUGH(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Alaska Member of the Inuit 

Circumpolar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UN Issues,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북극해와 Inuit의 존재, 역할 및 권리에 대해 발표

  - 북극의 원주민들은 북극지방에 관심을 돌리게 한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급

속히 커지는 관심과 막강한 경제력에 정면으로 대립

  - 북극 지방에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에서 북극의 토착

민으로 Inuit의 개별, 단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에 대해 절박한 요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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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촉발된 변형과 북극해 빙하와 북극 대양 등 Innuit 

사회 및 그 고국에 미치는 영향은 인류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인권에 

기반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 강조   

○ 클라이브 스코필드 Clive SCOFIELD, (Professor and Director of Research at 

the Australian Center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University of Wollongong)

  - 기후변화의 가장 우려가 되는 영향 가능성 중 하나가 해수면상승임을 강조

  - 해수면의 상승은 저지대에 있는 해안가 영토의 범람 가능성을 높이고 이

것은 곧 해안선의 퇴각 상기 

  - 이러한 변화 때문에 통상기선은 '응급 상태'에 있고 이 기선은 영원히 변하

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그러한 기선에 따른 각국의 

해양 상의 주장에 대한 외부 한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존재 

  - 해안 국가별 해양 관할권의 큰 상실의 위험에 관하여 해수면 상승이 바로 

저수역선 기선과 해안선을 ‘각 경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추론은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강조. 이는 문제가 되는 해수면 상

승과 특정한 형태의 해안선 사이의 해안 지형의 다양한 형태, 상당한 복잡

성과 피드백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준점들과 전체로 간주된 기선 사이에 

구분 때문 

  - 현재 어떻게 지리적, 지구물리학적 요소들이 해양관할권이 얽혀있는 관계

를 중재하는가가 모색되고 있는 실정 

  - 현재 몇몇 국가들이 UNCLOS외 다른 대륙붕 경계를 규정하려는 움직임 

존재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68  

  

<중국 상해대 법대의 Xue 교수(좌), 오바마대통령의 누이인 하와이대 Maya 
Soetoro-Ng 교수(중), 사모아의 Saisamoa Grey Price 박사과정 학생 (우) 등>

<PANEL 3 :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호>

 좌장 그레이스 매그루더(Grace Magruder)(J.D. Candidate 2017,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Young Scholar) 

○ 클락 페테루 Clark Peteru(Legal Adviser at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Environmental Regional Programme)

  - CBD 나고야협약 관련 SPREP의 해양 활동에 중점을 두어 발표 진행 

  - 해양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남획, 선박에 기인한 요인, 유전자원의 거래 등 

언급

  - 서중앙 태평양의 경우 대형 건착망을 설치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

  - 원양의 경우 채광 가능성이 존재. 심해평원, 기요타입의 해산, 열수분출공, 

확대중심축의 후배호 등으 지역 언급 

  - SPREP의 2015년 해양 관리지역에 관한 발표진행. 해양의 천연산물의 경우 



제2장 2015년 사업활동

 69

매우 높은 다양성과 가변성 내재. 또한 해양 유기체들은 좀 더 특이하고 

다양한 화합물을 제공. 2011년 1,458종의 해양천연산물 확보

  - 해양 유기체는 고착성이며 화학적 방어를 위해 매우 강한 화학물질 보유. 

이러한 것은 과학자들과 상업적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흥미 유발. 특히 솔

로몬 제도는 이러한 물질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언급 

○ 워윅 갈리트 Warwick GULLETT, (Professor and Dean of Law at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and former Deputy Director of the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CORS)

  - 환경영향평가(EIA)는 1970년대 초부터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된 이후 특정 

개발프로젝트나 활동의 환경영향을 이해,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인 도구인 

것으로 입증

  - 해양환경에서의 개발활동에 EIA를 적용하는 것은 더 최근에 시작되었고, 

그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적 위해가 인접국가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가능

성의 증가로 인해 더 도전적으로 발전

  - 국경을 벗어난 환경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지닌 해양환경에서의 개발

활동에 대해 EIA 실시 의무와 과제 조사진행. 이는 EIA 프로세스를 검토, 

각국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상당한 환경적 해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

트활동에 대한 EIA 실시에 각국에서 명확하지만 불충분한 세부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개발활동계획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인접국과 

협력의무의 출현을 나타내는 국제법의 개발내용으로 조사진행. 이들 의무

는 또한 해양활동에 적용된다. 바다에서의 활동의 성격과 다양성은 여러 

해양 구역에서 관할권의 복잡성과 짝을 이루어 해양활동이나 해양 지역별 

국경을 초월한 EIA 합의안의 개발에 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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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대 법대의 Grace Magruder박사, SPREP의 Clark Peteru, 호주 울룽공 법대의 

Warwick Gullett 학장, 아이다호대 법대의 Anastasia Telesetsky 교수(좌 ->우 방향) >

○ 카마일 터컨 Kamaile Nichols Turcan(Attorney Adivser with the Pacific island 

Section, NOAA OFfice of General counsel in Honolulu)

  - 서태평양 등 아메리카 사모아 대형 선박 금지 구역

  - 국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서태평양에서의 참치의 연승어업 규제진행 중. 아

메리칸 사모아는 대형선박 금지지역에 해당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은 서부와 중부 태평양의 고

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주 타깃으로 진행 

  - NOAA는 CMMs를 미국 내에서 WCPFC의 권한으로 이행.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아메리칸 사모아를 포함한 연승어업 선박에는 미적용

  -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MSA) of the 

US : 미국 연안의 수산자원과 대륙붕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구. 

보존 방법의 경우 10개의 국내 기준과 다른 적용가능한 법에 합쳐져야 함

을 강조

  - American Samoa Large Vessel Prohibited Area (LVPA) 는 기어갈등을 피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그에 더하여 사모아 지역의 작은 규모의 어업용 선박

을 보호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필요

  - 그러나 작은 규모의 사모아 어업용 선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는 

NOAA가 제한구역에서의 제한된 어업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촉

구에 따른 것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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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4 : 수산> 

 좌장 리차드 워스그로브(Richard Wallsgrove) (Executive Director Blue Planet 

Foundation, Adjunct Professor WSRSL, Advanced International Law and High 

Growth Entrepreneurship)

○ 아나스타샤 텔레테스키 Anastasia TELETESKY, (Professor, University of 

Idaho Law School) 

  - 선박들이 적대적인 방식으로 어획을 추적하는 산업 어업은 지구의 상업적 

수산업의 실질적인 감소 유도

  - 어업이 지속되길 희망하는 수산업 지도자들은 재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간 봉쇄될 수 있는 어장이나 관리에 변화가 중요함 인식

  - 새로운 형태의 제휴관계는 관리가 미흡한 대규모 산업 어업이 이러한 환

경에 가해 온 압력에 대응하여 부상 

  - 그러한 제휴관계 하나는 Morro Bay 지역사회가 있는데, Morro Bay 시는 

새로운 수단, 새 모니터링 방법과 실시간어획량전자식집계 등을 도입하여 

어업관리방식을 바꾸기 위해 자연관리단과 지역의 수산업계와 협력 진행 

  - 이들 제휴관계는 Morro Bay 지역사회쿼터펀드로 계약된 어업임차권으로 

지역의 어민들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별 협동조합으로 계속 발전 진행. 

Monterey만 수산업트러스트도 비슷한 모델과 유사

  - 보존 조치를 준수함을 입증하는 시장의 주자들에게 이용 가능하고 어업 

쿼터 대여에 기초한 ‘캘리포니아협력모델’이 또한 어업 압력을 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어업에 적절

  - ‘캘리포니아’ 협력 모델이 원양어업선박에 대한 정부할당허가제의 현재 

관행에 대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보존 협력

자들이 어업관리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전념해왔기 때문임 이

러한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현재 참여도 협력도 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어업권의 보호를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작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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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과제의 극복은 각국의 국민들이 태평양 어선의 수혜적인 소유자들이거

나 어선이 자국 국적으로 등록된 국가로부터 진행 중인 다면적 집행의무 

요구필요 

○ 이석우 Seokwoo Lee, “Fisheri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Issue of Law 

Enforcement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Professor of Law, Inha University 

Law School, Korea; Chairman of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sia) 

  - 동중국해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은 지금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동중국해에 관련된 중국과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오는 12월 

예정. 이에 대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한 낙관론 존재 

  - 협력 메커니즘에 관련한 가능한 동의안은 다른 분쟁지역에도 똑같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PANEL 5 : 남중국해>

 좌장 마히나 투터(Mahina Tuteur)(Post –JD Fellow at the Ka Huli Ao Center for 

Excellence in Native Hawaiian Law)(Young Scholar)

○ 알렌 클락 Allen CLARK(Senior Fellow, EWC) 

  - 남중국해(SCS)는 중국과 다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사이

에 점점 갈등 가능성의 근원

  - 모두가 SCS의 특정 지역에 대해 미해결의 영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 지

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상업 및 자유통행권 문제의 측면에서 

커다란 전략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강조 

  - 이들 국가의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는 주권의 문제는 분쟁의 주요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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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오히려 SCS 해저 근해의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접근

성과 관련된 문제로 제시.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중국해는 최소한 790억 

배럴로 입증된 원유매장량과 900조 m3로 추산되는 천연가스를 보유추정 

  - SCS의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해양 문제의 다수는 Spratly 및 Paracel 도서

와 같은 지역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원유 및 가스자원의 근해 소유권과 직

접 관련 

  - SCS가 세계 연간 어획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수십 억 달러 수산업의 군

집지역이라는 점도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 현재 아시아인 식사의 22% 이

상을 차지하는 어류단백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과다이용과 그로 인

한 해안지역의 어업 축소 및 장거리에 걸친 상업적인 어획으로 어업의 경

계는 SCS의 분쟁수역에까지 영향. 그 결과, 어업권은 이를 주장하는 국가

들에게 점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된 국가보안문제

로 대두 

  - 자연자원은 중국과 SCS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에 분쟁을 몰고 가는 주요 

요소. 그러나 이들 갈등 지역에 대한 의결은 중국이 더 논쟁적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수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거래 패턴과 밀렵을 통해 

자원의 접근성을 늘려가고 있음에 대한 인식 필요

○ 제라드 피닌 Gerard FININ, (Senior Fellow, EWC) 

  - 필리핀은 서필리핀해의 주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에 직면

  - 촌락 차원의 필리핀 어부들과 최근의 인터뷰는 종래 어장의 접근성에 대

한 중국 군대와의 최근의 대전을 감내하는 한편 중국 어부들과 장기적인 

협력 강조. 일부가 필리핀 국가에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것에 직면하여, 

정부관리는 미국과 양국 관계를 재조사 착수. 현재 필리핀 민족주의자 정

서는 새로운 정치동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개진행

○다이엔 데시에르토 Diane DESIERTO(위성중계회의, Michael J. Marks distinguished 

Professor in Business Law and Co-Director of the ASEAN Law &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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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ALIC) at the University of Hawaii William S. Riochardson School of 

Law, Member of the Scientific Advisory Board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Membr of the Academic Council of the Institute of 

Transnational Arbitration, Associate Editor of the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Legal expert for the ASEAN-China Technical Working  

Group on the Code of Conduct of Parties to the South China Sea, etc.)

  - 지난 10월 29일 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

룰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UNCLOS의 해석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에 대한 국제법률기준 확인. 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남중국해/

서필리핀해 분쟁지역의 모든 분쟁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랜드마크적 

중재판정이라고 주장

  - 9-dash 라인 지도의 합법성, 특정 지리적 특징의 성격, 그리고 인공섬과 간

척지의 시사점, 향후 모든 SCS/WPS 주장 국가 사이에 구속 가능성 있는 

향후의 해양경계확정까지 비롯되는 실질적, 증거 기반의 절차적 사안들을 

논의 예상 

<PANEL 6 : 해상경계분쟁>

○ 기조연설 : Maya Soetoro-Ng (Director of Community Outreach and Global 

Learning for the Matsunaga Institute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n Manoa, 오바마대통령 누이)

 좌장 마리아 게이도스(Maria Gaydos)(State of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 of Boating and Ocean Recreation Legal Fellow), (Young 

Scholar)

○ 사이사모아 그레이 프라이스 Saisamoa Grey Price(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Hwaii at Hilo)(You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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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 EEZ 비교해보면 사모아의 섬들이 훨씬 크지만 

스웨인 섬 때문에 전채적으로 아메리칸 사모아의 영토(해)가 확장

  - 페드로 페르난데즈(스페인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1840년 스웨인이 발견한 

스웨인 섬으로 지금은 무거주

  - 그리고 사모아와 아메리칸 사모아를 비교하였을 때 사모아가 14배 크고 

인구도 1/3 수준. 하지만 현재 해양 경계를 보면 스웨인 섬으로 인하여 아

메리칸 사모아의 해양영토가 훨씬 넒어진 것을 강조. 즉, EEZ는 아메리칸 

사모아가 약 3배 이상 큼. 그런데 사모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으로 생계

를 이어가는 상황이며 스웨인 섬과 사모아가 아메리칸 사모아와의 거리보

다 가까운 것을 강조

  - 섬이 존재하는 것 또는 경계 결정지역에 있는 섬의 경우 왜곡효과 가능. 

이러한 섬의 존재를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충분한 고려 필요 

○ 김석균 Suk Kyoon KIM(전 해양경찰청 청장)

  - 한중간 광범위한 해양 문제에 대해 황해와 동지나해의 해양경계확정은 가

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문제로 언급

  - 양국은 1996년부터 지난 20년에 걸쳐 해양경계확정을 협상하였으나 해양 

경계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며 양국 간 해양분쟁의 근원으로 부각. 2015

년 12월에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을 갖기로 함에 따라 협상 중에는 많은 요

소들이 고려되었는데 지정학적 요소와 다자간 관계도 그 중 하나로 첨부

  - 한국의 경우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형평한 해결원칙 주장. 

한국은 적어도 중국의 직선기점 제9번과 10번 점이 UNCLOS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도 강조 

  - 반면 중국은 이들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의 적용 시 siltline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즉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은 실트라인까지 나아간다는 

것인데 황하와 양자강을 타고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

성된 이 선을 따르게 되면 한국과 중국 간 수역의 3분의 2가 중국에 속하

게 되어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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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single maritime boundary 갖는 것을 강조

  - 군사활동은 경계획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대가 EEZ에서 활동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큰 의미 보유. 중국의 불법 어업 역시 중요 쟁

점 중 하나인데 이러한 어업문제는 경계획정 관련 협상의 중요 내용 중 하

나로 부각

  - 우리는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각기 다른 요소들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 강조. 또한 황해 쪽 경계는 싱글로, 그리고 동중국해의 경우는 듀

얼로 나누어 경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 주장

○ 마사유키 마쓰다 Masayuki MASUDA, (Senior Fellow in the Regional Studies 

Departmen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NIDS) in Tokyo)

  - 중국의 현재 해양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 현재 중국의 대외 행동은 과거와 

비교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 2012년부터 많은 외교 활동전개 진행

  - 시진핑은 국내 외교 및 안전관련 정책을 다시 새로 정비. National security 

commission을 세웠고 central conference on foreign affairs도 구축.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조직 사례

  - 2013년 1월에는 평화적 발전을 지속한다고 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해양

전략을 수립. 여기에서 Weiwen(维稳) - 지역의 안정성 유지, 와 Weiquan(维
权) : 중국의 해양과 관련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라는 두 가지 개념이 동등

하게 중요강조 

  - 중국의 Weiwen 전략으로 볼 수 있는 대미정책은 후진타오 시대에서 시진

핑으로 넘어오면서 갈등 및 대립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변환 

  - 또한 Weiwen 과 Weiquan의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정치를 본다면 중국- 

일본사이의 과열된 양상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구조적 문제는 아직도 내재. 국가의 정치적 지위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서 중국이 아시아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이에 대한 일본과의 미묘한 갈등 

존재. 또한 중국의 군대가 현대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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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7 : 떠오르는 이슈들>

 좌장 데이빗 포만 (David Forman) (Director of the Environmental Law Program at 

th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WSRSL))

○줄리아 슈에 Guifang(Julia) XUE, (Chair Professor, Koguan Law School,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Polar and Deep Ocean 

Development, SJTU and Executive Director Research Base on national Marine 

Rights and Strategy)

  - 중국은 생물 지리학적,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풍부한 해안해양생태계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중국은 해양보호지역(MPA) 종

합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그 3가지 주요 카테고리는 no-take MPA로 알려

진 해양자연보고(MNR), 다용도 MPA로 알려진 특별해양보호지역(SMPA), 

그리고 영구적 혹은 계절별로 봉쇄된 MPA 등 어업자원보존지구(FRCZ)로 

설정

  - 중국에서 대부분 연안지역에 94프로가 사람이 살고 있으며 중국의 생물다

양성은 매우 높게 평가. 하지만 1950년부터 중국은 대부분의 중요 해양 지

역을 꽤 많이 상실. 하이난 지역 제외한 서쪽 지역, 연안은 거의 다 오염 

및 파괴진행. 특히 다이너마이트 어업 등으로 생태계 파괴 심각

  - 이에 대해 중국은 1980년부터 MPA를 지정하기 시작하여 매우 숫자가 많

아진 상태. 그리고 2005년부터 SMPA를 지정

  - 중국의 해양보호지역 설정은 멸종위기종을 보존하는데 매우 좋은 수단이

며 많은 효과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러한 보호지역의 설정

의 경우 양에 치우쳐 있어서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하다는 문제

점 존재 

  - 해양보호지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고 top-down 방식과 bottom - up 방식의 적절한 조화 필요. 마지막

으로 예방적 접근을 시도할 때, 유용 가능한 정보에 입각하여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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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민 Dongmin Jin, “Korean Arctic Policy and Science Plan” (극지연구소 극

지정책부장)

  - 한국은 북극 연안 국가가 아니지만 기후변화 등 북극에 대해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수행

  - 또한 한국은 해양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들이 존재. 조선, 항해, 해운 등

이 있으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

여 많은 과학자들이 극지방에 관심 집결 진행 

  - 극지연구소의 연혁에 대해 소개. 한국은 2004년에 남극 지역의 활동 및 보

호를 위한 법 제정진행.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남극에서

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2차 

기본계획 기간 중

  - 한국은 북극 활동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국제협력, 과학기

술 연구의 강화, 지속가능한 북극사업, 기관의 기반확보 등 네 가지를 목

표로 하여 정책목표 설정. 이를 근거로 하여 북극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

젼으로 설정

  - 해양/육지 연구로 나뉘어서 해양과 관련한 것은 대기, 인공위성, 이산화탄

소 시스템 등. 올해에 아라온은 인천에서 시작해서 북극지역을 항해. 해빙 

조사진행

○ 에리카 로센탈 Erika Rosenthal, (Attorney, Earthjustice International)

  - 올해 12월에 있을 파리기후회의협상은 이미 전례가 없을 만큼 거의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할 계획 제시

  - 그러나 이 파리협약은 수조 달러의 투자를 청정에너지 미래로 바꾸는데 

필요한 강력한 시장의 신호를 제공하는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 각국이 제시한 INDC를 모두 지킨다고 하여도 이번 세기가 끝날 때는 현재 

목표인 2℃가 아니라 3~3.5℃ 정도 지구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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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4년도 지역회의 자료 
 - 2014년도 지역회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요 지원자로서(major sponsor) 하와이

대 법대 및 동서센터와 공동개최하는 지역대회로서 “Our Ocean Planet – Governance 
for a Better Future” 테마로 2014년 12월 14~16일 동안 개최함

 - 규모 : 5개국, 18개 기관, 약 28여명 참석 
 - 참여국 : 미국, 한국, 중국,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 장소 : East West Center의 Burns Hall 1층 
 - 내용 : 총 2개 기조연설, 15개 논문발표 

 - 패널구성 주제는 해양 및 북극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장, 아시아 인권, 해양보호와 해
양자원의 보호, 해양과학조사, 새로운 해양이슈들 등으로 구성됨

 - 하와이 법대 및 동서센터(East West Center)는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 양성을 통한 우호세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하와이대 지역 세미나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지지학자 파악 및 논
리개발에 기여, 향후 주변해양 경계획정시 지원세력 확보가 가능한 유능한 학자들과 
연계가 유용함

  - 또한 이 협상에서 소도서개발국(AOSIS)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 요구. 

1.5℃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주장. 또한 ‘손실과 피

해 (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워크스트림(workstream)2를 통

해 2020년 이전 감축 진행 요구

  - 앞으로 많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하여 저탄소 성

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 JVD 운영위원회 

  - 내년 지역회의는 호주 울룽공대에서 개최 진행

  - 타 후원금 확보의 여부 검토 

  - JVD지역대회를 태평양도서국 및 동아시아 이슈에 주요 중점을 맞추어 나

가고 특히 젊은 학자들의 관심을 촉진시키고 동기여부를 주는 역할 진행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80  

  2.2.3 국제협력 수행 : 국제사법법원의 확대관할권 이론에 관한 콜럼비아

대 법대 위탁연구(첨부자료 6 참조)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콜럼비아대 법대는 방대한 자료와 인적자원, 저명한 

국제법관련 법률 학자, 국제적 사회에서의 명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

라 자체적 국제법 전문가 역량과 국제기구 및 국제(해양)법 전문가 운용이 

가능하여 협력연구를 통해 해양법상 분쟁해결제도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와 우리나라 해양갈등 분야에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객관

적이고 권위있는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한반도주변 해역 관련 해양법 현안에 대한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협력

연구 수행을 통해 미국 동부지역 소재 해양법학자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동부지역 학자들을 통한 법적 타당성 검증 수행 

○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협력활동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13~ 

2016년 동안은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등과 관련된 국제소송 대비 국제사

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중재재판소(Arbitral Tribunal)에 

대한 소송절차법 및 실체법적 대응방안 수립 연구 추진

○ 또한 콜럼비아대 법대 명칭아래 우리나라의 견해와 학술적 논리를 전파하

여 현재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

해 알려지고 있는 것을 시정토록 노력

○ 2015년 최종보고서는 영문보고서로서 제출되었음. 내용 및 분석 등은 제3

장 참조(세부내용은 제3장 참조. 위탁보고서는 첨부자료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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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적도태평양 개발 소도서국 현지정부대상 현장보고를 통한 해양활동

영역 확장 및 외교네트워크 거점 구축  

○ 현지정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발표 진행

  - 2013 ~ 2014년도에 수행한 연안현장의 허가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기반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를 통가, 피지, 사모아의 현지 정부대상 결과 발표 진행 

    ⋅통  가 : 2015.11.20. 발표 

    ⋅피  지 : 2015.11.21. 발표

    ⋅사모아 : 2015.12.11. 발표

  - 사업 개요 및 주요 조사 분야 소개

  - 해저 지형 조사 결과

  - 연안 3차원 지형 조사 결과(통가/사모아)
  - 연안 해수/퇴적물 중금속 조사 결과

  -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서식처 분류 결과(통가/사모아)
  - 연안 플랑크톤 현황 조사 결과 등등 

  - 현지 보고회에 관련 정부관계자들(해양과기원 연구조사활동 담당부서)이 

참석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으로 진행

  - 자연과학적 조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서 및 지도집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출함에 따라 현지 정부는 매우 만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추가 조사 및 공동연구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수행을 적극적인 

요청

  - 생물생태/오염/지형조사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에서도 특별히 관심 

 

<통가정부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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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좌) 및 사모아(우) 정부대상 발표>

<사모아 정부대상 발표>

  2.2.5 적도해양포럼 운영 

○ 2015년 적도해양포럼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5.11.23. 13:00 ~ 17:00

  - 장소 : 해양환경관리공단 도약실(서울 송파구 소재)

  - 주최 : 적도해양포럼 

  -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후원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기업협회 

        ※ 적도해양포럼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첨부 참조(첨부자료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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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참석자 

  - 김성진 前해양수산부 장관, 홍기훈 KIOST 원장,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권문상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장 등 70여명

○ 주요내용 

  - 해양수산과학 ODA 네트워크 창립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모델을 토대로 해양수산 과학기술 ODA 수요에 대응

    ∙ 전지구적 국제환경 및 대양별 특성에 따른 ODA 전략을 분석하고, 해양

수산 과학기술분야 ODA 추진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세미나

    ∙창조경제를 위한 해양수산과학 ODA(김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

력부장)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14 Oceans and Seas)(장봉희 KOICA 농어촌

개발팀 과장)

    ∙ 해양수산과학을 위한 적정기술개발(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적정기술

학회 회장)

  - 토론(김영웅 한국항만협회, 김현주 KRISO, 서경석 KIMST, 오광석 해양수

산부, 이광남 수산정책연구소, 이우성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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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Science, Technology & New Challenges to Ocean Law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 출판년도 : 2015.08 
   - 편집저자 : H. Scheiber, J. Kraska, M. Kwon
   - ISBN 978-90-04-29960-3

Author Contributions 

Science, Technology & New Challenges to Ocean Law
Chapter authors:

John Briscoe,  LOSI Distinguished Scholar, San Francisco
Joel Coito, Lt. and Judge Advocate, US Coast Guard
Tara Davenport, Yale University, USA
Ruth Davis and Quentin Hatch, Wollongong University,Australia
Jordan Diamond, LOSI,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Environmental Law Institute, USA
Maria Gavouneli, University of Athens, Greece
James Kraska, Duke University and Naval War College, USA
Moon-Sang Kwon,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Ronán Long,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Richard McLaughlin, Harte Research Institute, Texas A&M University, 
Kathryn Mengerink, Environmental Law Institute, USA
Alexander Proelss, University of Trier, Germany

    ∙ 해양수산과학 ODA는 패키지형으로 포괄적인 추진이 필요

    ∙ 추진체계의 일원화 및 총책화를 통한 내실있는 ODA사업 추진

    ∙ 물자제공,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ODA 콘텐츠의 다각화를 통한 상생기

반 마련

  2.2.5 발간자료 

○ 현재 2015년에 추진된 서적은 2 분류로 진행 

○ 첫번째 분류는 해양법/정책관련 서적이며 두 번째 분류는 개발도상 연안 

소도서국 관련 자료로 구분하여 진행

○ 해양법/정책관련해서는 2013년도 해양법연차대회제목인 “Science, Technology 

& New Challenges to Ocean Law”라는 제목으로 연차대회시 발표된 논문

들을 선별하여 Brill사를 통해서 2015년 8월 발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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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Ros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Clive Schofield, Wollongong University, Australia
Tullio Treves, Milano University (former judge, ITLOS) Italy
David VanderZwaag, Dalhousie University, Canada
Jun Zhao, Zhejiang University, China

서적목차 

Science, Technology, and New Challenges to Ocean Law 
Table of Contents

Foreword - Harry N. Scheiber, Director, LOSI
Introduction -  The Co-Editors (Scheiber, J.Kraska, M.Kwon)

Part I: Adjudication
  (ch.1)  Judge Tullio Treves, “Law and Science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TLOS” 

Part II: An Historical Overview
(ch. 2)  James Kraska “From the Age of Discovery to the Atomic Age: Marine 
Science Seapower, and Oceans Governance”

Part III: Ecosystem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n Ocean Resources Use
[ch. 3) Ronán Long, “A European Law Perspective: Science, Technology, and New 
Challenges to Ocean Law”
(ch. 4) Ruth Davis and Quentin Hanich, “Developing an Equitable Ecosystem-Based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
(ch. 5) David VanderZwaag, “Sustaining Atlantic Marine Species at Risk: Scientific and 
Legal Aspects”
(ch.6) Justin Rose,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i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Part IV: Resource Challenges Above and Below the Oceans
(ch.7) Kathryn Mengerink, “The Deep Ocean: Advancing Stewardship of the Earth’s 
Largest Living Space”
(ch. 8) Tara Davenport, “Submarine Communications Cables and Science: A New 
Frontier in Ocean Governance?”
(ch.9) Maria Gavouneli, “Energy at Sea: New Challenges over Troubled Waters”
(ch.10) Alexander Proelss,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Current Challenges”
(ch.11) Richard McLaughlin, “Idle Iron versus ‘Rigs to Reef’: Surviving Conflicting 
Policy Mandates in the Gulf of Mexico”

Part V: Regional Issues: The Arctic and the South China Sea 
(ch.12) Clive Schofield,  “Delimiting the Bering Sea, the Strait and Beyond: When Is a 
Straight Line Not a Straight Line?”
(ch.13) Jordan Diamond, “The Role of Indigenous Peoples in Managing Offshore Arct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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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4) Jun Zhao, “China’s Emerging Arctic Strategy and the Framework of Arctic 
Governance”
(ch. 15) Joel Coito, “Boundary Conflict: The China-Philippines Confrontation over the 
Scarborough Reef, and the Viability of UNCLO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Part VI: Enforcement in Ocean Management Regimes
(ch. 16) Stuart Kaye, “Combatting IUU Fishing: An Assessment of Contemporary 
Practice”
(ch. 17) John Briscoe, A Remembrance of Stefan Riesenfeld

- 제목 : Ocean Law and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 출판년도 : 2016 상반기 

- 편집저자 : James Kraska, Carlos Esposito, Moon-Sang Kwon, Harry Scheiber

목차

Ocean Law and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Table of Contents

Editors’  Introduction 
I. Managing Ocean Resources :  Rising Challenges and New Responses 
II.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II.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Law 
IV. Marine Scientific Research 
V. Multiple Fora and Multiple Roles 
VI. Ocean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Global and Regional Context 
Conclusion

○ 또한, 추가로 2015년에는 2014년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에서 버클리대 

LOSI와 공동 개최한 해양법연차대회 자료를 선별하여 Martinus Nijhoff/ 

Brill사와 계약을 통해서 2016년 해양법 전문 책자로 “Ocean Law and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이 발간 예정

으로 최종 편집을 완료하여 Brill 출판사로 넘겨진 상태이며 현재 발간을 

기다리고 있고(2016년 상반기 예정),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에서 개최한 해양법연차대회 자료를 선별하여 Martinus Nijhoff/Brill

사(안)와 계약을 통해서 편집위원들이 구성되어 2017년 해양법 전문책자 

발간예정을 목표로 현재 논문수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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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ploring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A Jurisprudence of Pragmatic Altruism: Jon Van Dyke’s Legacy to Legal 
Scholarship

PART I: ON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Chapter 1: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Chapter 2: The ‘Territorialis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 Requiem for the 
Remnants of the Freedom of the Seas?

PART II: DISPUTED LIMITS 
 Chapter 3: The Role of Islands in the Generation of Boundaries at Sea
 Chapter 4: The El Dorado Effect: Reappraising the ‘Oil Factor’ in Maritime Boundary 
Disputes
 Chapter 5: Oil and Water: Assessing the Link betwee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nd 
Hydrocarbon Resources
 Chapter 6: Adriatic Blues: Delimiting the former Yugoslavia’s Final Frontier
 Chapter 7: The Scope for Unilateralism in Disputed Maritime Areas

PART III: ENDURING DISPU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Chapter 8: Sovereignty as an Obstacle to Effective Oceans Governance –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Chapter 9: The South China Sea: Competing Claims and Conflict Situations
 Chapter 10: Politics, International Law and the Dynamic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Chapter 11: The Notion of Dispute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Order: 
Qualification and Evidence
 Chapter 12: Perspectives on East China Sea Maritime Disputes: Issues and Context
 Chapter 13: The China-Japan Dispute Over Entitlement in the East China Sea: Legal Issues 
and Prospects for Resolution

PART IV: MARITIME SECURITY AND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Chapter 14: Maritime Security in the post-9/11 World: A New Creeping Jurisdiction in the 
Law of the Sea?
 Chapter 15: Maritime Security and Jurisdiction over Pirates and Maritime Terrorists
 Chapter 16: Korea’s Trial of Somali Pirates
 Chapter 17: A Missing Part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ddressing Issues of State 
Jurisdiction over Persons at Sea”

2013년에 발간된 자료 목록 

①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Brill/Martinus Nijhoff 

Publishers 
- 출판년도 : 2013년12월 

- ISBN 978-90-04-26258-4
- 논문 편집 및 제작 등 책임자 : 호주 

울룽공대학 
국립해양자원전략연구소

- 주편집자 : Clive Schofield, Seokwoo Lee, 권문상  

- 배경 : 2011.11.28.~12.2.동안 해양과학기술원의 첫 주요지원 공동개최 해양법연차대회 

회의였던 호주 울룽공대학에서 개최된 제 6회 국제해양법연차대회에 발표된 논문들

을 모아서 테마들을 chapter로 분리하여 법률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출판사인 

Brill사를 통해서 약 2년간의 논문수정, 심사, 수정 및 편집 등을 통해 발간

     - 목차  

○ 지금까지 발간된 서적 :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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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 PUSHING THE LIMITS OF OCEANS GOVERNANCE – ENVIRONMENTAL AND 
MARINE LIVING RESOURCE CONCERNS
 Chapter 18: Distributing a Conservation Burden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A Case Study 
of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Tuna Fisheries
 Chapter 19: In Combating and Deterring IUU Fishing: Do RFMOs Work?
 Chapter 20: “Good Faith” Obligation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 
Proposal on Uniform High Seas Fisheries Management
 Chapter 21: The Legacy and Fate of Bluefin Tuna under International Law

PART VI: POLAR LIMITS
 Chapter 22: The Southern Ocean, Climate Change and Ocean Governance
 Chapter 23: Whaling in the Antarctic: Protecting Right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International Litigation
 Chapter 24: Marine Protected Areas in Antarctic Waters: A Review of Policy Op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Chapter 25: Evaluating Canada’s Position on the Northwest Passage in Light of Two 
Possible Sourc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Chapter 26: The Practicalities of Ecosystem Approach in the Barents Sea: The ECOBAR 
Project

PART VII: NEW CHALLENGES IN OCEANS GOVERNANCE – CLIMATE CHANGE AND 
THE OCEANS
 Chapter 27: Sea Level Rise and the Law of the Sea: How Can the Affected States be Better 
Protected?
 Chapter 28: Ocean Energy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Case of Korea 
 Chapter 29: Exploiting the Ocea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Case Study on Iron 
Fertilisation 
 Chapter 30: Through the Back Door: A Critical Appraisal of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s Usefulness as a Tool to Combat Climate Change
 Chapter 31: Principles and Normative Trends in EU Ocean Governance

PART VIII: BEYOND THE LIMITS – EXPLORING AND MANAGING NEW FRONTIERS
 Chapter 32: Governing the Blue: Governance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apter 33: Beyond Delimitation: Interaction Betwee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and High 
Seas Regimes
 Chapter 34: Addressing the Marine Genetic Resources Issue: Is the Debate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Part I. Looking Back, and Looking Ahead
-The Final Fronti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David Freeston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EEZ Regime: Reflections After 30 Years / Robert Beckman and Tara Davenpor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② “Securing the Ocean for the Next Generation”

 - A Law of the Sea Institute Publication

 - 출판사 :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 출판년도 : 2013년7월(인터넷으로 최초발간)

 - ISBN 978-0-615-97522-1

 - 논문 편집 및 제작 등 책임자 : 미국 UC 버클리대 해양법연구소
(LOSI)

 - 주편집자 : Harry N Scheiber, 권문상

 - 서적출판은 시간이 많이 소모됨에 따라 그리고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은 현재 발
생되고 있는 아젠다들로서 빠른시간내에 알리는 것이 중요시 되어 우선적으로는 
UC Berkeley 대학의 법대 온라인 웹심포지움 발간으로 우선 2014.07에 게재하였고
(http://www.law.berkeley.edu/15589.htm), 서적으로는 2014.12에 발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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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Fisheries Regimes
-Enforcement Cooperation in Combatting Illegal and Unauthorized Fishing: An Assessment of 
Contemporary Practice / Stuart Kay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in the EEZ: How Far Can We Go? / Zhen 
Sun,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Going Once, Going Twice -- Sold to the Highest Bidder: Restoring Equity on the High Seas 
through Centralized High Seas Fish Auctions / Anastasia Telesetsky, University of Idaho
-Key Issues on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  Seong 
Wook Park, KIOST

Part III. International Tensions and Multilateralism
-Understanding the Recent U.S. and Mexico Treaty on Shared Hydrocarbons: Moving Toward 
Transboundary Marine Energy Security in the Gulf of Mexico / Richard McLaughlin,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Maritime Delimitation and Joint Resource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  Seokwoo 
Lee, Inha University and Young Kil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Seabed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Disputed 
Maritime Areas of the Asia-Pacific Region / Vasco Becker-Weinberg, University of Hamburg 
(Germany)

Part IV. Marine Boundaries and Resource Use
-Securing the Resources of the Deep: Dividing and Governing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 
Clive Schofield,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The Effect of Historic Fishing Rights in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 Leonardo Bernar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art V. Ecosystem, Climate Change, and Cultural-Property Issues
-International Legal Challenges Concern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 Alexander Proelss, University of Trier (Germany)
-Why International Catch Shares Won’t Save Ocean Biodiversity / Holly Doremu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rine Biodiversity, Ecosystem Services and Better Use of Science Information / Betsy Baker, 
Vermont Law School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Mechanism under Inter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Law: 
Adopt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o Control Marine Pollution under International Law from 
the Aspec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Chen Ju Che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Taiwan)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Submerged Treasures for the Next Generati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Law / Lowell Bautista, University of Wollongong

③ 하와이대 JVD 지역대회 논문집 

 -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2), Spring 2013)

 - ISSN 1942-9223

 - 하와이대 법대 출판사 

 - 발간형식 :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Vol 35 Issue 2

 - 발간일 : 2013년 하반기 발간 

○ 적도태평양 소도서국관련 발간서적은 2분류로 진행 

  - 첫째분류는 격주로 발간배포된 적도태평양 Newsletter 이며 매 격주 적도

해양포럼 위원들과 관련 대사관 등 관계기관/부처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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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발간표지 및 첫회(2013년 1월)에 발간되었던 Newsletter 표지>

  - 두 번째 분류는 관련 서적발간인데 지난해까지 발간되었던 4권의 총서외

에 올해계획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와 팔라우 총서 발간

  - 또한 영문보고서/환경도집을 통가, 피지, 사모아를 대상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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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주제 분류
2015 Law of the Sea Institut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기념

2014 Ocean Law and Policy - Twenty years of development under the UNCLOS regime 기념

2013 Science, technology and new challenges to ocean law 분야

2012 Securing the ocean for the next generation 분야

2011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분야

2010 Institutions and regions of ocean governance 분야

2009 Law of the Sea and Ocean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Pacific Ocean and the Pacific Rim 지역

2009 Changes in the Arctic Environment 지역

2008 Ocean governance-structures, functions, and innovation 분야

2007 A Half Centuary After the Geneva Conventions 기념

2007 Law of the Sea in the Gulf of Mexico and Carribbean: Unresolved issues and  challenges 기념

2006 Towards a Framework for the New order of the Sea 분야

2006 Oceans in the Nuclear Age : Legacies and Risks (A Conference to Examine the Legacies 
and Future Implications of the Nuclear Age for the Oceans) 분야

2003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Ocean-Resources Law 분야

2.3 최종 시사점 

  2.3.1 해양법연차대회 관련 2016년 활동 계획 추진 

○ 목적을 우리나라 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기획추진 

○ LOSI의 지난 주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주제에 대한 예측하여 우리의 필요

에 맞도록 주도적으로 LOSI운영 기획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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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부주제 키워드

2015

Evolution and leading figures in the history of LOSI

Key Topics in LOSI History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Managing Biodiversity 관할권이원, 
생물다양성

Protec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 Evolution of Approaches 생물다양성

2014

Ocean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 Global and Regional Context 국제관계

Multiple Fora and Multiple Roles

Marine Scientific Research 해양과학

조사

Maritime Security 안보

Protecting Underwater Heritage 수중유산

Managing Ocean Resources: Rising Challenges & New Responses 자원

2013

Enforcement in ocean management regimes 이행 및

강제

Regional issues: The Arctic and the South China Sea 지역

Resource challenges above and below the oceans 자원

Ecosystem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n ocean resources use 자원, 환경

2012

Ecosystem, climate change, and cultural-property issues 환경

Marine boundaries and resource use 경계, 자원

International tensions and multilateralism 분쟁

Fisheries regimes 수산

2011

Beyond the limits - Exploring and managing new frontiers 관할권이원

New  challenges in oceans governance - Climate change and the oceans 기후변화

Polar  limits 극지방

Pushing the limits of oceans governance - Environmental and marine living resource 
concerns 환경

Maritime security and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안보

Enduring disput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분쟁

Disputed limits 분쟁, 
경계

On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경계

2010

Blue water and "Green Oceans": Climate change & Marine environment 기후변화 

환경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지역

Ocean Issues in the Polar Regions 지역

Institutions Governing Ocean Activities 거버넌스

Regional Issues and Ocean Law - The African, Latin American, & Indian Ocean Areas 지역

ITLOS  Procedures and Jurisdiction

○ 지난 5년간 세부주제는 관할권이원지역(ABNJ), 분쟁해결, 경계획정, 해양

자원, 기후변화, 해양환경, 극지방(지역) 등이 주요이슈들로 진행 참고

○ 우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주제 파악을 통한 2016년 회의계획에 포함 추진 

진행 

  - 관할권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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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 생물자원탐사에 대한 국가적 입장 정립(BBNJ 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

장 정립)

  - 공해 보호구역 설정 등에 대한 국가적 입장 정립

  -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국가적 입장 정립

  - 기후변화와 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의 관계

  2.3.1 기타 시사점 

○ 지난 5년간 미국 해양법연구소와 간접적으로 협력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의 기여도를 확장하였으며 직접적 예산확보를 통한 활동은 올해 2015년

이 3년째로서 인적네트워크 구축 시작 및 국제이슈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견해 전달이 점진적 달성 중 

○ 해양법 현안문제 및 동해명칭 문제 등에 단기적ㆍ즉시적 대응만으로는 국

익에 부합하는 결과도출이 어려우며, 장기ㆍ지속적인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노력 필요

○ 버클리대 법대(미국 해양법연구소), 콜럼비아대 법대, 하와이대 법대, 영국 

런던대 법대, 호주 울릉공대 법대를 중심으로 국제해양법학계에 우호적 학

설 형성ㆍ주도 추진

○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로 일본을 통해 알려

지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해양법적 논리개발과 전파도 절실히 

필요

  -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암석)에 대한 200해리 주장의 불법성 제기(’10년, 

’11년 대회시) 

  - 중국의 이어도 주변수역 관할권 주장에 대한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따른 

부당성 제기(’14년 대회시)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일본 해양정책재단이 국제해양법연차대회를 공동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국제해양법학계에서 주변해양에 대한 해양

법 현안문제에 부정적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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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해양세력 

충돌 지역에서의 법적 해석과 해양이익 접근에 대한 해석은 한반도 주변수

역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현안임. 이에, 그간의 LOSI 회의를 통해 구

축한 국제재판소, 국제법(해양법) 실무 및 이론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적 학술행사는 우리나라 주변해역 현안에 대한 사전 의제 점검(이론, 실무)

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핵심 이슈가 국제분쟁으로 성숙될 경우 

우리측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인적자원 수급과 이론적 배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또한 현지 연안 조사허가의 의무사항으로 진행된 현지 정부대상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서 현지 정부대상 홍보활동과 연구결과 발표/자료제출을 통

해 신뢰확보와 향후 현지에서의 활동전개시 협력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홍

보활동 등을 통한 현지에서 향후 경제활동 영역 확장 노력 기여   

  - 현지정부와 협력조사 활동을 통해 확보한 기초 해양정보를 적도태평양 도

서국에 제공함으로써 대상국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 환초 내 안전해상 운

송로, 생태계 보존, 위협요소 파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우리나라와 적

도태평양 도서국과의 경제 산업ㆍ활동 협력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가능 

  - 또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해양개발진출의 기반 마련과 우리나라의 국

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궁극적으로, 도서국들의 당

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신뢰확보 등은 적도태평양 해

양 유용자원 탐구와 공동개발 가능성 확보를 통해 국익창출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국제적 무대에서 우리와의 공통관심사에 대

한 협조 가능

  - 총서발간 등을 통해 내국민 및 국외관계자, 현지도서지역 관계자 및 상호

간 인식제고에 노력. 영문기술전문서적발간 및 배포, 현지 정부관계자대상 

홍보, 관련 관계자 포럼 초청 등을 통한 상호홍보 및 상호간 인식제고 진행

  - 해양환경의 실태자료 현지 정부제공, 당면한 해양관련 이슈파악,  대응방

안 개발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원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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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도 해양의 소도서국들과의 연계고리를 확보하고 관계구축을 추진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

보를 현지 정부에 제공하고 설명의 시간을 투자하여 현지 정부와 신뢰와 

추가요구사항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 조사활동 추진

이 필요하며 또한 적도태평양포럼의 확대발전과 국제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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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15년 위탁연구 주요내용

3.1 위탁연구내용 

○ 제목 : 국제사법법원의 확대관할권 이론에 관한 연구

○ 기간 : 2015.05.01 ~ 2015.12.31

○ 위탁기관 : 콜럼비아대 법대

○ 위탁과제책임자 : 노정호 교수 

  3.1.1 서론  

○ 최종 목표

  -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등의 분쟁에 대한 국제소송 절차연구를 통한 주

변해역 분쟁 대응방안 수립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동시

  - 독도영유권, 이어도주변수역 해양경계획정, 독도 해양과학기지와 독도 입

도지원센터 등 시설물 건설을 둘러싼 해양분쟁에 대한 국내 학계, 부서간 

합의력 부재에 대한 정부 대응력 조기 구축 필요

  - 국내 해양법학계의 인적 인프라 약화와 국제적 경쟁력 약화는 국내 해양

문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로 작용. 학문적 논쟁의 

성숙과 이론형성 기반 약화로 인해, 국내 학자들간 논쟁은 주로 외국의 학

설과 주변국 이론에 쉽게 좌우

  - 특히, 동북아 해양 및 도서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 대응 수위에서 실질적인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적 해석과의 객관적 접목을 통

해 아국 해양정책 수립 필요

  - 결국, 국내외 학자/석학, 국제재판소 실무 경험자(재판관) 들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해양정책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유도함으

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력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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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해양정책 결정과 이행과정에서 해양권익 확보에 대한 학설 및 이론

이 국내 학자를 중심으로 개진되고 형성되는 일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주변국과 갈등관계가 있는 핵심 사항이 국내 해양법(학) 학자들 

간에만 소통되고, 국제적 학자 및 학설형성을 주도하는 국제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소한 내용일 경우가 많다는 한계존재

  - 이러한 국내적 이론을 국제적 이론으로 확산해서 해양법관련 학설을 형성

하는 국제적 전문가들에게 알리고 주변해역의 사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

  - 특히, 이어도 등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비롯한 해양현안, 영유권에 관한 실

무적 해석과 적용(ICJ, ITLOS, PCA), 이론적 해석(학계) 과정에서 아국 입

장 강화를 통한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 필요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방법

  - 해외 전문가 인력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과 네

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콜럼비아대 법대를 해외 거점으로 활용

  - 양자 협의를 통해 국가 해양현안과 관련한 주제와 해외 전문가에게 의뢰

할 구체적 쟁점 선정

  - 양자 협의를 통해 주제와 관련한 해외 전문가를 선정하고 콜럼비아대 법

대를 통해 자문 보고서 의뢰

  - 콜럼비아대 법대 연구진과 우리원 연구진, 그리고 선정한 해외 전문가와 

함께 주제 관련 심층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콜럼비

아대 법대의 연구보고서에 반영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 해양관할권, 관할권 주장중첩해역에서의 해양활동, 영유권 분쟁 등 정부의 

해양 갈등현안에 대한 정책 수반형 국제(법)적 해석 작업에 대한 조기 대

응 방안 수립, 제시 

  - 국제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콜럼비아대 법대의 조직, 

인적 인프라를 활용,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국제해양문제 현안과 우리

나라 해양현안에 대한 국제적 동향, 아국 주도의 이론형성을 위한 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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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행으로 연구결과의 국제적 객관성과 파급력 확보

  - 국제법 영역에서의 이론적 틀과 국제석학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

한 콜럼비아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질서와 법적 해석 변화를 반

영한 정책대응 가능

  - 국제해양법질서의 실무적, 이론적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적 석학 참여를 통

해, 우리나라 해양갈등 현안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해석과 갈등의 전개 

양상을 사전에 파악, 국가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

  - 해양갈등 및 국제해양질서(국제판례 포함)의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해

양갈등 발생 예측과 함께, 국제소송 발생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해석태

도를 갖춘 국제적 인사를 중심으로 조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추진방향

  - ICJ와 ITLOS의 분쟁해결절차, 잠정조치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 연구는 한

반도 주변수역의 해양분쟁 요소에 대한 절차적 이해, 제1단계 소송단계에

서의 사전 대응력 확보가 가능 

  - KIOST-콜럼비아대 사업은 해양법연차대회 사업과 연동하여 운용하되, 사

업추진의 국제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활용

  - 주제선정은 양 기관 공동으로 하되, 국가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설정. 연구

추진은 다양한 판례분석기반 이론과 실무적 접근이 확보된 형태로 진행

  - 우리나라 중심의 해양갈등 현안 문제를 주제로 설정,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위기관리 및 해양분쟁(영유권분쟁)의 이론적, 실무적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정부정책의 객관화와 단계적 대응력을 확보를 위한 주제 발굴도 함께 수행

3.2 2015년 콜럼비아대 법대 세미나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0일(금), 콜럼비아대 법대

  - 참석자 :

    ㆍ외부) Sienho Yee(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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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필(연세대)

노정호, 김상현, Wanjun Seow(콜럼비아대)

    ㆍ내부) 이창열, 모영동

  - 목적 : 국제사법법원의 확대관할권 이론 검토와 독도문제에 대한 함의 발굴

○ 주요 내용

  - 독도 문제의 배경

    ㆍ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권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시마

네현의 고시에 의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편입시켰다는 주장은 서

로 모순됨을 시사

    ㆍ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었다가 누락된 배

경에는 한국이 대마도를 포함하여 한국의 영토로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한국 주장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는 외교

사적 배경이 있다는 연구존재

  - 국제사법법원의 소송실무

    ㆍ일반적으로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절차는 4~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주장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이 대부분 차지

    ㆍ또한 소송비용은 사안에 따라 2~6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ㆍ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은 크게 본안에 대한 관할권과 부수적 관할권으

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주제와 관련한 본안에 대한 관할권은 당사국의 

의사에 기초

    ㆍ관할권 수락의 방식으로 당사국간 특별협정, 조약에 분쟁해결처리 규

정, 관할권 인정의 일방적 선언이 있으며 모든 방식은 협의, 수락, 사전 

동의에 근거

    ㆍ따라서 일반적인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한국의 독도문제

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회부될 위험성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

    ㆍ소송 진행은 당사국을 대표하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소송

대리인은 외교사절의 단장과 같은 지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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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소송단은 국내전문가와 국외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송절차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기술전문가 등 소송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

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소송단의 선정과 규모 등은 전적으로 당

사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

  -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ICJ 관할권 논의

    ㆍ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로 한국의 영토를 일부 언급하고 있는바 전혀 

관련이 없는 조약은 아니라고 강조

    ㆍ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은 연합국과 일본이며, 동 조약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

    ㆍ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포기해야하는 영토를 표기하고 있는 제2

장의 해석에 대하여 일본이 연합국을 상대로 국제사법법원에 소를 제

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존재

    ㆍ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의 

대상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며, 연합국이 독도 문제를 분쟁으로 다투고 

있는지 의문이고, 국제사법법원이 소송참가자가 아닌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을 제3당사자의 소송참가 없이 다룰 수 있는지 

의문제시

  - 확대관할권의 검토와 독도문제와 관련성

    ㆍ비공식적인 형태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을 인정

하는 것을 확대관할권 이라 정의

    ㆍ이러한 확대관할권은 일방의 제소로 시작되며, 보통 법원의 관할권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관할권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법원에 의하

여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사용

    ㆍ대부분의 확대관할권은 일방적 제소 이후, 피소국이 사후에 이를 수락

하는 형태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사건의 경우 제소국의 본안 주장에 대

하여 적극적인 반박을 함으로써 피소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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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그러나 국제사법법원은 제소국이 소 제기의 권리를 남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사안을 국제적 홍보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 규칙은 제

소국은 가능한 관할권의 근거를 표기하도록 요구

    ㆍ또한 제소국이 관할권이 없는 제소임을 밝힌 경우 법원은 피소국에 송

부하고 동의가 없는 한 재판목록에서 제외 

  - 독도문제 이슈화를 위한 대한 일본의 도발 시나리오

    ㆍ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만들고 이를 법적인 절차로 끌어들이

기 위하여 일본 어선을 독도에 강제상륙을 시도하여 한국경찰과 출동

하게 하여 집행관할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만들어 낼 가능성 존재

    ㆍ또한 일본이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로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적 분

쟁을 만들어 이 분쟁을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영

유권의 문제로 엮는 전략을 쓸 가능성 존재

    ㆍ그러나 전자의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에 속할 가능성은 없으며, 후

자의 문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 성립의 가능성 부제

    ㆍ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 필요

3.3. 국제사법법원의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주요결과 내용 

  3.3.1 보고서 개요 

○ 주제: “국제사법법원의 국제분쟁해결절차”

○ 목적

  - 국제사법법원의 소송법적 관점의 연구 성과 축적

  - 한반도 주요 해양현안 문제의 사법적 해결 가능성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 국제사법법원의 확대관할권 이론의 독도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문제 검토

  - 독도문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서의 법적 검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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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독도문제의 사실관계

  1.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법원 제소

  2. 독도문제 관련 조약

제3장 국제사법법원의 개요

  1. 설립규정

  2. 목적

  3. 정족수

  4. 재판관

  5. 소송절차

  6. 공식 언어

  7. 소송절차의 평균 소요시간

제4장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

  1. 특별협정

  2. 조약과 협약에 포함된 재판조항

  3. 지역적 또는 양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약

  4. 일방적 제소에 대한 관할권 수락

  5. 확대관할권

제5장 국제사법법원의 소송절차

  1. 소송절차 흐름도

  2. 제소 이전의 고려 사항

  3. 소의 제소

  4. 사건 개시

  5. 피고국가의 출석

  6. 재판관 구성과 기피신청

  7. 선결적 항변

  8. 잠정조치

  9. 제3장 당사자의 소송참가

○ 보고서 목차(보고서 내용 원문은 첨부파일 8 참조, 보고서 원문에서 협의상 

비공개자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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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증거규칙 일반

  11. 서면절차

  12. 구두절차

  13. 판결

  14. 판결의 이행

제6장 함의

  1. 한국에 대한 함의

  2. 정책적 고려사항

제7장 워크숍 결과 반영

제8장 결론

  3.3.2 보고서 내용 

  1) 문제의 배경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으며, 이

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영토인 것을 현대 국제법적 수단을 통해 재확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독도문제 지속적 제기

   ∙ 우리나라가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을 무시로 

일관하자,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수차례 

제의하였으나 거절

   ∙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재판 관할

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분쟁당사국의 합의가 추정되어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이른바 확대관할권 이론이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시행

  2) 국제사법법원의 재판관할권

   ∙ 인적 관할권 요건으로 국가만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당사자 자격이 

있으며(규정 제34조 제1항),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한하여 재판 관할권

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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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당사국 간 특별협정을 통한 제소(규정 제40조 제1항)

     - 일반 조약 또는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재판조항에 따른 제소(규정 제36

조 제1항)

     -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양자적 또는 지역적 조약에 따른 제소

(ex-남미의 보고타 협약)

     - 강제관할권 수락에 대한 일방적 선언에 기초한 제소(제36조 제2항)

   ∙ 물적 관할권 요건으로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의 위반

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 행사 가능(규정 제36조 

제2항)

  3) 국제사법법원의 확대관할권 이론

   ∙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소가 결정(규정 제36조 제6

항)

     - 확대관할권은 위에서 설명한 공식적인 재판 관할권 인정 방법이 아닌 

비공식적 재판 관할권 인정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피제소국이 사후에 

그 관할권의 성립에 동의하는 경우를 지칭

     - 분쟁당사국은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

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규정 제26조 제2항)

     ※ 1948년 코르푸 해협 사건, 1951년 아야 델라 토레 사건, 1952년 앵글

로-이란 석유 사건에서 확대관할권 적용

     - 규칙 제38조 제2항은 분쟁당사국이 소를 제기할 경우 “가능한” 관할권

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관할

권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확대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

로 활용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1978년 규칙 제38조 제5항을 새로 신설하면서 

확대관할권 이론의 적용에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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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항은 피제소국이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동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제소국이 밝힌 경우, 그 신청이 

피제소국에 송부되고 피제소국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사건 총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

     ※ 이후 사건의 경우 피제소국의 적극적 응소로 확대관할권이 제한적으

로 적용되고 있음(2000년 프랑스 형사재판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상

호공조에 대한 사건)

  4) 확대관할권 인정방식

   ∙ 확대관할권은 다음의 사후동의와 묵시적 동의라는 방식으로 인정

   ∙ 먼저 일반적으로 제소국의 일방적 제소에 대한 피제소국의 명시적 동의에 

의하여 성립되나 분쟁의 되는 경우는 명시적 동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안보리의 결의

에 기초한 영국의 소제기에 대하여 알바니아가 “안보리의 권고를 전적

으로 수용하고 재판정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 확대관할

권 성립의 주요 근거로 인정(이후 알바니아는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

변을 제기하였으나 불인정)

   ∙ 다음으로 피제소국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동의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보통 관할권에 대

한 적극적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한 항변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 아야 델라 토레 사건에서 콜럼비아가 페루에게 아야 델라 토레의 신변

을 인도해야 하는가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이 관할권 항변

의 주장 없이 본안 문제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것을 재판 관할권에 대

한 묵시적 동의로 간주

     - 반면, 앵글로-이란 석유 사건에서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다른 이유를 들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

는데, 영국이 그 밖의 다른 이유를 선결적 항변으로 주장하고 있으므

로 재판 관할권에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

다는 것을 밝힌 점을 들어 묵시적 동의로 보지 않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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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본의 일방적 제소로 인한 국제사법법원 절차 진행 가능성 검토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분석 결과 재판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

의에 기초하며, 위에 열거한 네 가지 방식에 의하여 재판 관할권이 인정

   ∙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일방적 선언을 한 반

면, 한국은 유사한 내용의 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 한국과 일본은 당사국 간 법률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

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또한 독도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하여 독도문제가 한국의 의사와 무관

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6)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2조의 분쟁해결조항 관련 문제 검토

   ∙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2조는 조약으로부

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규정하는 재

판조항 존재

   ∙ 이에 따라 일본이 연합국을 상대로 일본으로 귀속되는 영토에 관한 조

항의 해석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관

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발생

   ∙ 한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에 구속받지 않음은 

분명하며, 일본과 연합국간 해결은 한국의 영토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확인

  7) 확대관할권에 기초한 소제기 가능성 검토

   ∙ 일본은 확대관할권에 기대어 일방적 소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

적으로 표명하는 경우 강제관할권은 성립될 수 없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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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항변 절차를 이

용하여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한국의 입장을 보다 확고

하게 주장할 수 있음을 강조

  8) 국제사법법원의 일본 재판관 참석에 대한 대응

   ∙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 국적의 Hisashi Owada가 재판관으로 역임중

   ∙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같은 국적을 가지더

라고 모든 사건에 출석할 자격을 가지며(규정 제31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이의가 제기된 사실이 없음 파악 

   ∙ 다만, 정치적, 행정적, 전문적 성질을 가지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

이 있거나(규정 제16조), 대리인, 법률고문, 변호인, 국내법원 또는 국제

법원의 재판관으로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의 경우(규

정 제17조)에는 출석에 제한을 받은 경우 존재 

   ∙ 그 밖의 경우에 한국은 재판부에 한국 국적 또는 다른 국적의 특별재판

관 임명을 요청 가능

3.4. 국제협력(위탁)과제 결론

○ 콜럼비아대 위탁연구에 기반한 정책제언

  -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일방적 소제기에 대하여는 무반응, 또는 국제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가장 최선의 대

응 방안으로 제언

  -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확대관할권 이론에 기초하여 피제소국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제소에 사항에 대하

여 건건이 항변하는 선언 또는 답변서 제출을 절대 삼가야 함을 강조

  - 일본의 일방적 소제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차선의 적극적 행위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는 행위뿐이

며 이러한 행위에서도 본안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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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샌프란시스코의 재판조항을 근거로 연합국을 상대로 독도문제가 

포함된 조항의 해석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고려할 필요 존재

   ∙ 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판단 범위는 제3국인 한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 2015년 국제공동워크숍 논의 내용의 시사점

  - 일방적 제소에 의한 국제사법법원의 절차 개시는 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는 

조약 또는 협약의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으로도 가능하므로 다자, 지역, 양

자 협정 체결시 주의 필요

  -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 명백하나, 

일방적 제소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관할권을 사

후 수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극도로 자제 필요

  -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일방적 제소에 대하여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공식적 발언을 하지 않고 한국은 국제사

법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 유지 필요

  - 영유권 문제에 있어 역사적 권원이 국제사법법원에서 강력한 논거로 적용

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해당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사실이 어느 국가에 

더 강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련 논거의 수집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강조

○ 자문/세미나 회의 개선방향 및 향후 계획

  - 개선방향

   ∙ 2015년도 연구주제 관련 전문가 섭외 과정에서 전문가들 연구일정 조율

이 어려워 당초 계획했던 전문가를 모두 섭외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

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후보군을 늘리는 안과 해당 전문가

의 추천을 통해 주니어급 해외 전문가를 섭외하는 안 추진

   ∙ 연구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해외 전문가 섭외와 세미나 참석자의 범

위 선정에 있어 대외비 사항을 숙지 강조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112  

  - 향후계획

   ∙ 2015년 워크숍 논의 중에 거론되었던 독도 주변해역의 우리나라 활동에 

대한 일본의 국제분쟁제소 시도 가능성을 2016년도 공동주제로 선정

   ∙위탁연구과제 연구 방향의 정합을 위하여 우리원 연구진의 단기방문 추진

Natural Resourc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contains 
significant proved and probable oil reserves, and countries in the region are 
eager to extract these. Particularly large quantities lie in the EEZs of Vietnam,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The East China Sea is also home to a gas field, 
but the extent of its reserves are unknown (from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http://amti.csis.org/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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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 해양법연구소(The Law of the Sea Institute, LOSI) 소개

LOSI (Law of the Sea Institute, 해양법연구소)

❍ 미국 해양법연구소 (LOSI)는 처음에는 LSI 약자를 사용하면서 해양법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학자/연구자들의 국제적 콘소시움 임

❍ 1965년도에 미국 University of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대. URI)의 John Knauss 학장

과 Lewis M. Alexander(지리 및 해양학과장) 그리고 Dale Curtiss Krause(지리학자)의 

주도로 만들어 졌음

❍ LSI의 첫 HQ는 URI의 지리학과였음

  - 해양과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 시대적 현황 

  - 해양법과 관련된 이슈들이 토의 되고 있던 뉴욕 UN본부 근처에 해양법관련 전문가

들의 모임이 용이함

❍ 초기 LSI의 목적은 법률가, 과학자,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이 해양환경 제어와 활용관

련 문제점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함

❍ 초기 후원기관은 미국 해군연구사무소(Office of Naval Research), 수산청(Bureau of 

Commercial Fisheries), 그리고 환경과학서비스청(Environmental Science Services Administration) 

이었음

❍ LSI/LOSI의 행보 

  - LSI가 URI(1965～1977) 에서 이전하여 하와이대(1977～1996)와 마이애미대 등에 설

치되어 있었으나, 2002년도에 UC Berkeley대로 이전함

  - Berkeley대로 이전된 계기는 Berkeley대 법대가 1930년대 후반부터 Stefan Riesenfield 

교수가 시작한 장기간의 해양법관련 연구활동 전통이 있었기에 LOSI가 이를 기반으

로 구축되어 질 수 있는 튼튼한 기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Berkeley대의 해양법 분야에 대한 활동지원은 대학, 연구관련 재단,  정부지원금

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씨그랜트, 캘리포니아대 해양위원회, Pacific 

Rim Research Program, 포드재단 등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워싱턴대, 하와이대, 노르웨이의  Fridtjof Nansen Institute 등 해양법 관련 다양

한 국제적 연구소 및 연구기관들과도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LSI/LOSI 변천사 

    ․ 1965년-1977년 : URI 소재

    ․ 1977년-1996년 : UH 소재

    ․ 1996년-2001 : Dalhousie 대학(Canada), North Carolina 대학, Miami 대학 소재

    ․ 2002년-현재 : UC Berkeley 소재(LSI가 UC Berkeley에 정착하면서 LOSI로 약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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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일정
해양법연구소 

소속
회의테마 회의장소

1차 
1966년 

6월27~30일 URI The Law of the Sea : Offshore Boundaries and 
Zones URI  

2차 
1967년 

6월26~29일 URI The Future of the Sea's Resoruces URI 

3차 1968년 

6월24~27일 URI The Law of the Sea-International Rules and 
organization for the sea URI 

4차 1969년 

6월23~26일 URI The Law of the Sea: National Policy 
Recommendations URI 

5차 1970년
6월15~19일 URI The Law of the Sea: The United Nations and 

Ocean Management URI 

6차 
1971년
6월21~24일 URI The Law of the Sea :ㅁ New Geneva 

Conference URI 

7차 1972년 

6월26~29일 URI The Law of the Sea: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URI 

8차 1973년 

6월18~21일 URI The Law of the Sea : the emerging regime of 
the oceans URI 

9차 1975년 

1월6~9일 URI Law of the Sea: URI 

10차 
1976년 

6월22~25일 URI The Law of the Sea : Conference outcomes and 
problems of implementation URI 

11차 1977년 

11월14~17일 UH Regionalisation of the Law of the Sea URI 

12차 
1978년 

10월23~26일 UH The Law of the Sea : Neglected  Issues 네덜란드

13차 
1979년 

10월15~18일 UH Law of the sea : state practice in zones of 
special jurisdiction 멕시코

14차 1980년 

10월20~23일 UH The Law of the sea in the 1980s 독일

15차 
1981년
10월5~8일 UH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development 

issues in the Pacific basin 하와이

16차 1982년 

6월21~24일 
UH The Law of the Sea and Ocean Industry : 

New Opportunities and Restraints 헬리팩스

17차 1983년
7월13~16일 UH The 1982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오슬로 

18차 
1984년
10월24~27일 UH the developing order of the oceans, 샌프란시스코

19차 1985년 

7월24~27일 UH The UN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 impact 
and implementation Cardiff, Wales

20차 1986년 

7월21~24일 
UH The law of the sea : What lies ahead 마이애미

21차 1987년
8월3~6일 

UH The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extended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Pacific 하와이

22차 
1988년 

6월12~16일 
UH

New Developments i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 Economic,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Change

로드아이랜드

23차 
1989년 

6월12~15일 UH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네덜란드 

LSI 해양법 연차대회 (1966~1998)

  - LSI 해양법연차대회(Annual conference of the Law of the Sea)는 1966년부터 1차대회

를 시작으로 1998년 31회 대회까지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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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일정
해양법연구소 

소속
회의테마 회의장소

24차 1990년
7월24~27일 UH

The Law of the Sea in the 1990s: A 
Framework for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동경

25차 1991년 

8월6~9일 
UH The marin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w, policy, and science 스웨덴

26차 1992년
6월22~25일 UH The Law of the Sea : New Worlds, New 

Discoveries 이탈리아

27차 
1993년 

7월13~16일 UH The Role of the Oceans in the 21st Century 한국개최

(서울) 

28차 1994년
7월11~14일 UH Ocean Governance: Strategies and Approaches 

for the 21st Century, 하와이

29차 1995년
6월19~22일 

U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Oceans: The Challenges of UNCLOS and 
Agenda 21

인도네시아 

30차 
1996년 

5월19~20일 U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UAE

31차 
1998년 

3월30~31일 
마이애미

한국과의 연계 

  - LSI 관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1981년도와 1984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워크숍

이었음. LSI는 연차대회외에도 지역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금도 

LOSI란 명칭아래 다양한 워크숍 등을 개최함

    ․ 1981년 6월30일 ~ 7월3일 : Law of the Sea - Major Problems from the East Asian 

Perspective.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 1984년 7월3일 ~ 7월6일 :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UNCLOS III Review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하와이대 East-West Center의 환경정책연구소)

  - 1993년 7월13일 ~ 16일 : 제27차 LSI 연차대회(제목 : The Role of the Oceans in the 

21st Century)를 서울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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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연도 개최장소 주제 및 분과구성 주관기관

제1차
2006년 

10월24~
25일

한국,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주제 : 신해양질서의 형성 
- 제1패널 : 도서영토분쟁
- 제2패널 : 해양경계획정
- 제3패널 : 해양분쟁의 해결
- 제4패널 : 지역간 현안과 전망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
(LOSI)

-공동주관 : 인하대 국제법센
터, 해양법포럼

-후원 : 인하대학교, 대한항공

제2차
2007년

10월17~
18일

한국,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주제 : 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제1패널 : 영토분쟁과 해양문제와 관련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

- 제2패널 : 북한의 해양문제와 해양법
- 제3패널 :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여타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절차
- 제4패널 : 해양경계획정과 

월경(越境)자원의 협력적 관리
- 제5패널 : 과거 50년간 해양분쟁 해결의 

역사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
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
구소(LOSI), 동북아역사재단

-공동주관 : 인하대 국제법센
터,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
법연구소(LOSI)

-후원 : 인하대학교, 인하대 
법학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
해로연구회

제3차
2008년
4월28~

29일

미국, 
버클리

(Claremo
nt Hotel)

・주제 : 해양지배 - 구도, 기능, 그리고 혁신
- 제1패널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I)
- 제2패널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II)
- 제3패널 : 해양생물자원
- 제4패널 :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의 현안
- 제5패널 :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의 

한계와 새로운 시도
- 제6패널 :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의 

시사점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
(LOSI)

-공동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
구소(LOSI)

-기타후원 : 국토해양부, 한국
해로학회 외 3개 기관

제4차
2009년
8월27~

28일

하와이 
호놀룰루

・주제 : 태평양 및 태평양 연안의 해양법 및 
해양정책

- 제1패널 : 동북아지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 제2패널 : 선박, 해상운송과 기후변화
- 제3패널 : 대륙붕 분쟁
- 제4패널 : 어업규제
- 제5패널 : 해상안보와 자유항행
- 제6패널 : '임페커블(Impeccable)호 사건
- 제7패널 : 하와이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국립기념물

-공동주최 :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
(LOSI), 하와이 대학

LOSI 해양법 연차대회

  - LSI가 US Berkeley대에 정착하게 되면서 US Berkeley Law of The Sea Institute 

(LOSI)와 INHA 대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LOSI 연차대회를 매년 공동개최 해

왔음. 2011년부터는 인하대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협력기관이 변경되어 진행됨

  - 2012년도에는 제7차 연차대회로서 여수엑스포 개최를 기념하여 서울에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최되었음 

  - LOSI 연차대회는 해양법 및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양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저

명한 국제해양법학자, ITLOS(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각국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

석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매년 간행물로 출판되고 있음 (LOSI 1차-9차 연차

대회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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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2010년
10월 

5~6일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
법재판소)

・주제 : 해양 지배구조에 있어 기구와 지역
- 제1패널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시각
- 제2패널 : 국제해양법재판소의과정과 

재판권
- 제3패널 : 태평양 지역의 해양법과 

지역문제 
- 제4패널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해양법과 지역문제
- 제5패널 : 해양활동 관할 기구
- 제6패널 : 극지의 해양이슈
- 제7패널 :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해양법과 지역문제 
- 제8패널 : Blue Water and Green 

Oceans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공동주최: 미국 UC버클리대
학 해양법연구소(LOSI), 인
하국제해양법센터 

-공동후원 : 일본 해양정책연
구재단, 대만 중앙연구원

-기타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녹색성장해양포럼, 한국해양
연구원, 한국해로연구회, 인
하대 국제해양법센터 외 4개 
기관

제6차

2011년
11월 
28일

~
12월 2일

호주 
울릉공 
대학 

・주제 : 해양관할권 
- 제1패널 : 해양관할권경계
- 제2패널 : 해양으로부터 육지의 분리- 

기선문제
- 제3패널 : 도서분쟁
- 제4패널 : 해양경계획정의 전개
- 제5패널 : 새로운 시각 (젊은 해양법 

전공자 패널)
- 제6패널 : 해상안보와 해양관할권 경계
- 제7패널 : 해양거버넌스의 새로운 도전 

- 기후변화와 해양
- 제8패널 : 마지막 미개척지 - 

확장대륙붕 확보
- 제9패널: 미개적치 관리 및 탐사 

-주관 :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공동후원 : 호주 ANCORS, 
울릉공대학

-기타후원 : 한국해로 
연구회, 녹색성장해양 포럼 
외 3개 기관

제7차

2012년
5월
21일

~
5월
24일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플라자
호텔)

・주제 : 다음세대를 위한 해양확보 
- 제1패널 : 유엔해양법협약후 30년의 

재고 
- 제2패널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연안국의 책임과 국제적 협력
- 제3패널 : 해양과학조사촉진과 법률적 

체제 재고 
- 제4패널 : 해양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젊은 해양법 전공자 패널)
- 제5패널 : 해양의 평화적 사용과 

국제기구의 역할 
- 제6패널 :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의 

권리확보
- 제7패널 : 심해저자원과 개발기술에 

대한 전망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공동후원 : 국토해양부, 
해로연구회, 대만 
Academia Sinica

제8차

2013년
10월
11일

~
10월
12일

미국, 
버클리대
(Claremo
nt Hotel)

・주제 : 해양법내에서의 과학, 기술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제1패널 : 수산자원 I 
- 제2패널 : 수산자원 II
- 제3패널 : 생물종 다양성
- 제4패널 : 심해저 이슈 
- 제5패널 : 해양행위의 환경 및 법률적 

도전 
- 제6패널 : 해수면 및 수중공간에서의 

구조물 
- 제7패널 :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슈들
- 제8패널 : 지역적 이슈들 – 베링해와 

북극 
- 제9패널 : 지역적 이슈들 – 중국의 

해양정책과 국제법
- 제10패널 : 종합적 검토 – 종합토론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기타후원 : 미국 
국제법학회, 호주 울룽공대, 
캐나다 달하우지대, 미국 
텍사스A&M 대, 터어키 
이스탄불 Bilgi 대, 미국 
델라웨어대, 아일랜드 
국립대, 캐나다 빅토리아대 
외 3개 기관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120  

회차 개최연도 개최장소 주제 및 분과구성 주관기관

제9차 

2014년
9월
18일

~
9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팔라스
호텔)

・주제 : 해양법 및 정책-UNCLOS의 지난 
20년

- 제1패널 : 해양자원관리 – 부각되는 
도전과 새로운 대응 

- 제2패널 : 수중문화유산의 보호 
- 제3패널 : 해상안보 I
- 제4패널 : 해상안보 II
- 제5패널 : 해양과학조사 
- 제6패널 : 다양한 해양관련기구와 역할 
- 제7패널 : 지구적 및 지역적 측면에서의 

국제관계에서의 해양이슈들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공동후원 :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법대 

-기타후원 : 하와이대법대, 
Fridtjof Nansen 연구소, 
영국 King’s College 
London, 터어키 이스탄불 
Bilgi 대, 호주 울룽공대, 
아일랜드 국립대 외 3개 
기관

제10차 

2015년
10월
8일
~

10월
10일

미국, 
버클리대
(Claremo
nt Hotel)

・주제 : LOSI설립 50주년 기념-회고 및 도전
-주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국 UC버클리대학 
해양법연구소(L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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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와이법대 지역회의 개요 

○ 미국 하와이대 법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3년 1월 회의

  - 일시 : 2013.01.30–02.01
  - 장소 : 하와이대 법대

  - 규모 : 11개국/지역, 30개 기관, 약 100여명 참석 (미국,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캐나다, 호주, 터어키, 뉴
질랜드, 팔라우, 괌)     

  - 내용 : 총 5개 기조연설, 29개 논문발표 (한국인 : 2명 좌장, 3명 발표, 1명 환영사)
  - 121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에 각개별 페널마다 총 100여명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마지막 2개 페널

은 참석자들이 서서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 총8개 패널중 해양법/해양정책 관련 주요 패널 :  동아시아 대립의 평화적 해결, 국제환경법, 기후변화/

해수면상승, 환경영향의 새로운 레짐, 해양자원의 보호 등

  -  130명이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였는데 하와이 주지사, 호톨룰루 시장, 하와이주 최고법원의 Chief Justice 
Mark Recktenwalt, 하와이 주 상원의원 Layton H. W. Hee, 그리고 하와이왕국의 Kapiolani 여왕과 

Kalakaua  와의 후계인 공주 Princess Abigail Wanananakoa도 함께 하였음

  -  Closing 리셉션은 Judge Helen Gillmore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시장 등이 참석하였음

  - 해양법(정책) 및 태평양지역에 영향력있는 기관으로 지역거점 확보 및 젊은 학자양성 우호세력 확대를 

위한 기관협력/공동연구 필요성 확대

  - 회의의 인력지원은 하와이대 Law Review에서 교수, 학생, 지원 등 36명이 지원되었으며 총 예산은 

$150,000이었음

  - 아침은 따로 제공되었으며 점심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음

  - 모든 회의는 비디오로 촬영되었으며 인터넷으로 다시보기가 가능함

    ((http://blog.hawaii.edu/lawreview/symposium/biographies-of-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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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지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며 그 외의 하와이관련 기관에서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소개도 하와

이대 법대 "Law Review" 홈페이지에도 소개됨

(http://blog.hawaii.edu/lawreview/symposium/sponsors/)

○ 미국 하와이대 법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3년 12월 워크숍

  - 일시 : 2013.12.13
  - 장소 : 하와이대 법대 Manika 회의실

  - 주관기관 : 하와이법대 Jon Van Dyke 국제법연구소

  - 공동후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규모 : 20명을 초청하여 총 50여명의 전문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며 4개국7개기관에서 참여하여 15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 졌음 (한국인은 하와이대 교수 등을 포함하여 4명이 참석함)
  - 예산 : 총 $29,300으로 계획되어 진행되었으며 자기비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에 대한 예산은 총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음. 총 예산중 $10,000(10,566,452원)은 KIOST가 부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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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숍의 주요 내용 : 
    ①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2013년12월13일 진행된 워크샾에는 다양한 연구관심사를 아우르는 주제에 부

합하여, 국제해양법,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등을 포함한 폭넓은 발표가 이루어졌음. 
    ② 2013년 1월말 진행된 학술 지역회의와는 다르게 워크샾 스타일의 소규모로 진행되었지만, 향후 JVD 

Institute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늠하고 향후 해양법/해양정책/해양거번넌스 등에 대한 협력가능성에 대

해서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동행사 역시 KIOST가지원을함에 따라 

하와이대학 로스쿨 관계자뿐만 아니라 하와이현지의 주요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KIOST의 인지도를 제

고할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됨 

    ③ 행사전 체총 참석인원은 프로그램에 언급된 공식초청 참가자를 포함하여 (세션별로상이하나) 전체대

략 80명정도의 인원이 참석함. 다만, 워크샾 형식의 실무형 행사로 기획되어 진행된 관계로 대학관계자

이외의 외부인사 참석은 특이사항이 없었음 

    ④ 해양법관련 주요발표문에 대한 시사점:
      ․동 JVD Institute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해양법관련 논문 발표자료는 모두 5건으로 그가운데 덕성

여대 홍승용총장의 “Emerging Marine Issues surrounding the Northeast Asian Rim” 이외의 4건의 발표 주

제 및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Professor Nilufer Oral, “ITLOS Advisory Opinion No. 2: Obligations and Liabilities for IUUFishing”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으로 계류중인 불법어업(IUU) 문제에대한 국제환경운동단체인 

IUCN이 재판소에 제출한 입장을 배경으로 향후 국제해양법이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IUU문제에 대처해

야함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Oral 교수의 발표는 최근 서부 아프리카지역에서 IUU문제로 많은물의를 일

으키고있는 한국의 원양어업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동재판소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 한국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재판소에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황에서 동 IUCN의 

입장 및 의견에 대해 주의깊은 분석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Sherry Broder, “The Arctic Sunrise Case (Kingdom of the Netherlands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ITLOS Order 11/22/13”

         러시아의 소송절차 참가거부로 국제적인 관심을 야기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근 판례인 네덜란

드와 러시아간의 The Arctic Sunrise Case에대한 분석발표였음. 억류중인 그린피스대원 및 선박에 대한 

석방과 관련한 재판소의 명령 이외에도 주요 해양국가들이 국제 해양법재판소의 소송절차에 참석을 거

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경향에 대한재판소의 입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사례

임. 국제해양법의 소송과 관련한 절차문제에대해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Seokwoo Lee, “Whaling in the Antarctic;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nd the 

Sino-Philippines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인하대 이석우교수는 최근 해양과 관련된 국제 사법기관의 주요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안 분석을 발

표함.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처음 피제소자로 참가한 일본의 주장과 변론을 중심으로 호주와 일본간 

국제사법재판소의 “남극지역에서의 포경사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불법 어업과 관련된 권고적 의견”
을 포함한 최근의동 향; 그리고 중국의 소송절차 참가 거부로 국제적인 관심을 촉발한 “필리핀-중국 남

중국해 중재재판”등 에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국제사법제도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주요 해양 관심사에 

대한 정리 및 입법론적 고찰을 시도함. 
      ․Clive Schofield,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동중국해에서 진행되고있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입장과 최근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리를 시도함. 동중국해의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첩된 한중일간의 협력 및 조정에 대한 필요

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해당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함

   - 이번 회의에서는 Jon Van Dyke 국제법연구소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태평양 동아시아 이슈들과 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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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젊은 과학자들의 동아시아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데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와이대와 해양과학기술원간의 협력이 확대되어 태평양 아시아지역에서의 해양법/해양

정책/해양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이러한 

활동에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양성하여 친한파를 확대하고 한국의 젊은 학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전문

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보하고자 함. 또한 지속적인 양자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곳에서 학위를 

부여받고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파트

너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와이대법대과장 Soifer교수와 Broder,교수(좌), Levin 교수와 Shultz교수(중), 회의사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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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동향 파악

   - 지난 2015년 5월 18일, 브라질 국적의 Vicente Marotta Rangel 재판관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사임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석

이 발생하였음

   - 현재 그는 브라질 상파울로 법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중임

   - 이에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장이 

재판관 공석과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였음

   - 동 규정 동 조에 따라 해양법협약 당사국과 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협의하

여 새로운 재판관 선거를 위한 날짜를 공지할 예정임

   - 새로 선임될 재판관은 Marotta Rangel 재판관의 남은 임기인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음

￭ 우리나라와 관련한 이슈와 연계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한 국제해

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경향 파악

   - 2015년 3월 18일 모리셔스와 영국 간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중재재판의 결정에서 이 사건의 중재재판관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Rudiger Wolfrum 재판관과 James Kateka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음

   -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하여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환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판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 사건의 경우, 영국이 안보적 문제가 사라질 경우 차고스 제도를 모리

셔스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

여도 재판소가 다루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 국제해양법문제 및 사건에 대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판결 내용, 우리나

라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모리셔스는 차고스 제도를 영국의 지배로 분리하여 독립한 이후, 차고스 

제도 반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영국으로부터 국방목적이 사라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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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냄

   - 이후, 영국이 차고스 제도 주변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자 모리셔스는 

영국은 연안국이 아니고 모리셔스가 연안국이므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됨

   -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위 청구의 본질적 문제가 영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시에 재판소는 영유권 문

제가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 문제일 경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함

   - 재판소가 영유권의 부수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영유권 문제가 결부된다고 하여 무조건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모리셔스는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이 협약의 일부 규정에 존재하는 

의무와 상충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영해에 대한 주권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행사된다.’는 제2조 제3항의 국제법규칙에 신의

칙을 적용하여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반환을 약속한 이상 차고스 제도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있어 신의칙에 따라 모리셔스와 협의했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 또한 제56조 제2항의 연안국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

다는 명시적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았음

   - 이 사건의 판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판소가 협약 제297조 제1항

을 예시로 해석하지 않고 열거로 해석하여 제1항에 명시되지 않아도 협

약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적극성 드러냈다는 

점임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

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6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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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동향 파악

   - 지난 2015년 7월 21일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국기를 게양한 석유운반선박

인 MV Enrica Lexie 사건과 관련하여 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 국제해

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하였음

   - 이탈리아에 따르면, 2012년 2월 15일 MV Enrica Lexie호는 스리랑카에서 

지부티로 향하는 도중에 인도의 케랄라 해안에서 약 20.5 해리 떨어진 곳

을 통과하고 있었던 중 미확인 선박이 약 2.8 해리에서 빠른 속도로 MV 

Enrica Lexie호로 다가오는 선박을 발견하였음

   - MV Enrica Lexie에는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의 

해병 2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미확인 선박이 MV Enrica Lexie

와 충돌할 것으로 보고 이 수법이 해적들의 수법으로 판단하여 정지신호

를 보내도 멈추지 않자 물속에 경고사격을 하였음

   - 그러자 당해 선박은 방향을 돌려 공해로 달아났는데, 이후 인도가 2명의 

어부가 살해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이 MV Enrica Lexie와 관

련이 있다고 보고 2012년 2월 16일 인도 당국은 MV Enrica Lexie에 승선

하여 선박을 인도의 Kochi 항구로 나포하였음

   - 2012년 2월 19일 케랄라 경찰에 의하여 이탈리아 해병 2명이 체포․구금

되었고, 현재까지 인도 법원의 정식 명령에 의하여 구금중임

   -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인도를 상대로 협약 부속서 제7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재판 절차에 이 분쟁을 제소하였고, 협약 제

290조 제5항에 따라 중재재판이 구성되는 동안 분쟁당사국의 이익을 보

전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

정조치를 청구하였음

   - 재판소는 먼저 일응의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상황의 긴급성이 요구

되는지 판단할 것임

   - 이 건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함, 인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 국민의 살해 혐의에 대하여 MV Enrica Lexie를 나포

주요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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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인바, 항행의 자유에 관하여 공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 인도의 나포 행위가 이탈리아의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

였는지 협약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대한 일응의 관할권 여부를 판단할 

것임

   - 본 잠정조치에서 이탈리아는 두 명의 이탈리아 해병에 대한 인도의 모든 

사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의 결정과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해병

들의 자유, 안전과 이동에 재한 제한을 풀어주어 중재재판이 진행되는 동

안 이탈리아에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이 사건은 잠정조치에 관한 사건으로 인도의 MV Enrica Lexie 나포와 해

병의 억류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중재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임

    

￭ 우리나라와 관련한 이슈와 연계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한 국제해

양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경향 파악

   - 2015년 3월 18일 모리셔스와 영국 간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중재재판의 판정에서 재판관들은 관할권 해석에 있어 매우 적극적

인 해석을 하고 있음

   - 특히 이 사건의 중재재판관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Rudiger Wolfrum 재판

관과 James Kateka 재판관이 있음은 주의할 만함

   - 특히 재판소는 협약 제297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항은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한 관할권을 제1항에서 나열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은 협약 제288조에 

따라야 하므로 협약 제297조 제1항은 확인 규정일 뿐이라 해석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

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7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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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동향 파악

   - 지난 2015년 1월 12일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특별협정을 통해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제소된 이후, 2015년 2월 27일 코트디부아

르는 분쟁해역에서 가나의 모든 석유 탐사 및 이용 행위의 중지를 요청

하는 잠정조치가 청구하였음

   - 이 잠정조치에 관하여 재판소는 지난 2015년 4월 25일 잠정조치 명령을 

결정하였고, 분쟁해역에서 장래의 코트디부아르의 협약상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었음

   - 현재 이 사건은 양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6부속서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판정(Special Chamber)가 구성되어 재판관 5

인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 중임

   - 2015년 9월 4일이 가나의 준비서면 제출 기한이고, 2016년 4월 4일은 코

트디부아르의 답변서 제출기한임

   - 2016년 7월 4일이 가나의 항변서 제출 기한이고, 2016년 10월 4일은 코

트디부아르의 재항변서 제출기한임

   - 2016년 하반기에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임  

￭ 국제해양법문제 및 사건에 대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판결 내용, 우리나

라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1)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대륙붕경계획정 공청회 계획

   - 국제사법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31일에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의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 사건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정회를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 니카라과와 콜롬비아는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하

여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하였음

   - 그러나 니카라과가 자국의 대륙붕이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되며, 그 확

주요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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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대륙붕의 경계는 콜롬비아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에 있는 대륙붕

과 중첩되므로 이에 대한 경계를 획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본 사건은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76조의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과 200해

리 거리 개념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경계 협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음

   -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공정회 결과에 따라 본 사건이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이 부인될지 본안 심리로 넘어갈지 결정됨

  (2) 소말리아와 케냐 간 해양경계 사건 소말리아 준비서면 제출

   - 2015년 7월 14일은 국제사법법원이 지난 회의에서 지정한 소말리아의 준

비서면 제출 기한이었음

   - 소말리아는 2014년 8월 28일, 양국의 강제관할권 선언에 근거하여 국제

사법법원에 케냐와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의 해양경계획정을 

청구하였음

   - 소말리아는 영해의 경우 중간선,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우 3단계 

방법에 입각하여 경계를 획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케냐는 영해의 경우 중간선 방법,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에의 경우에는 위도의 평행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세한 것은 2016년 7월 25일 기한인 케냐의 답변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8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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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동향 파악

 1.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지역워크숍 개최

   -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대외활동이 예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활발해지

고 있음

   - Vladimir Golitsyn가 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으로 역임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8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1회 지역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제11회 인도네시아 지역워크숍은 우리나라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인도

네시아 외교부와 공동개최한 워크숍임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소송참가국들이 유엔해양법에 의하여 설립된 분쟁해

결을 위한 체계와 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짐

   - 이 회의에는 캄보디아, 쿡섬,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인도네시아, 라

오스,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대만, 동티모르, 통가, 베트

남의 대표가 참여하였음

 2. 싱가포르와 공동 선언

   - 지난 2015년 8월 31일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 Mr Ng How Yue와 국제해

양법재판소 소장 Vladimir Golitsyn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을 

위한 재판지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음

   - 위 선언의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해

양법재판소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별재판부에 제소되는 절차의 진

행을 위하여 아시아 재판지로 싱가포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 위 선언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절차를 이용하는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

   - 위 선언에 따라 소송당사국이 해당 절차를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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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양법재판소 또는 특별재판부에 제안할 수 있음

   - 싱가포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특별재판부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

우 싱가포르는 소송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싱가포르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아시아 재판지로 결정된 이유에는 다음

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임

   - 첫째,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접근성에 있어 균형적 위치에 있음

   - 둘째, 싱가포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재판 절차를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됨

   - 셋째, 싱가포르는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개념을 

역설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에 큰 역할을 한 Tommy Koh를 배출한 

국가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기여와 역할이 큰 국가인 점

￭ 국제해양법문제 및 사건에 대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판결 내용, 우리나

라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지난 2013년 9월 네덜란드 국적 Arctic Sunrise호와 선원 30명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러시아 유전 플랫폼 부근에서 시위를 시도하다가 

러시아 해경에게 승선, 나포, 억류된 사건이 있었음

   - 이 사건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판결 이후, 중재재판소의 

중재판결이 지난 8월에 있었음 이에 대한 분석 필요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9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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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문제 및 사건에 대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판결 내용, 우리나

라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1) 중재재판소 Arctic Sunrise호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

   - 지난 2015년 8월 14일 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 국적 선박 Arctic Sunrise호

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나포와 억류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 여부

를 판정하였음

   - 본 사건에서 중재판소는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을 제시하였음

   - 첫째, 바다에서의 시위는 항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합법적

인 바다의 이용이며, 국제인권문서에서 인정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

유에서 유래하는 행위라고 판정

   - 둘째, 관할권 및 적용가능한 법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

된 중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룸에 있

어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인권과 관련하여 해당 

국제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없음

   - 셋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안전수역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설정해야 하

는 것이며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님, 러시아의 경우 수집된 증거에 따

르면 국내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사건에서 러시아가 

Arctic Sunrise호에 대하여 500미터 안전수역 밖으로 물러나기를 계속하여 

방송하였다는 사실을 설정행위로 간주하였음

(이 판정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500미터 안전수역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500미터 안전수역에 관한 고지 등의 실행이 있을 경우 500미터 안전수역

을 간주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판결의 경우 러

시아가 참가하지 않아 적극적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실에 의하여 

러시아의 행위들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면밀히 

판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따라서 국내의 경우 가능한 500미터 안전수

역에 대한 국내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활동 보고서

q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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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추적권의 요건에 있어 정지신호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엄격히 해석

할 경우 시각이나 음향의 수단을 이용한 정지신호이어야 함, 그러나 재

판부는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무선 송신을 위한 정신신호도 유

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한다고 해석, 그리고 정지신호는 모선에 주어져야 

한다고 판정

   - 다섯째, 추적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동 사건의 경우 Arctic Sunrise호가 부

상당한 동료를 염려하여 도주하지 않고 계속 맴돌았던 사실, 러시아 해

경이 추적 도중 정선하여 Arctic Sunrise와 교신하고 그들의 구호품을 받

은 행위등을 고려하여 러시아 해경 고속단정의 추적이 중지되었다고 판

정(이 사실은 러시아 해경의 인도적 고려가 오히려 자국의 추적원이 위

법이 되는 결과를 불러왔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국제사법재판소 해양분쟁 관련 소송 현황

   - 2015년 10월 9일, 국제사법법원의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의 예비적 항

변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음, 니카라과의 국제사법법원에 대한 소제

기에 대하여 콜롬비아는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며, 니카라과는 

콜롬비아의 예비적 항변의 거부와 본안의 진행을 요청하였음

   - 2015년 10월 12일, 소말리아와 케냐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었음, 지난 2015년 10월 7일 케냐가 국제사법법원의 관할권과 수

리가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예비적 항변이 청구되었음, 소말리

아의 준비서면은 제출되었고 케냐의 답변서는 2016년 5월 27일까지 기함

으로 정해짐

   -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10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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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문제 및 사건에 대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판결 내용, 우리나

라에 주는 함의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지난 10월 29일,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

약 제7부속서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에 대한 판결을 하였음

   - 본 사건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구단선의 문

제를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음

   -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현 유엔국제해양법협

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륙 또는 섬으로부터 인정되는 영해, 배타적경제

수역, 대륙붕 범위에 따를 경우 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입장임

   - 중국은 이에 대하여 필리핀의 주장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분쟁의 하나로써 중국은 협약 제298조에 따

라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 배제 선언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며 재판의 참여 자체를 계속 거절해왔음

   -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당사자의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강

제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고 있어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참여와 무관

하게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의 주장을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항변으

로 보아 먼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음

   - 중재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음

  (1) 최종 판결 요약

   - 재판소는 2014년 12월 7일 중국의 입장에 관한 문서(China’s Position Paper)

를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중국의 청원으로 받아들임

   - 먼저 재판소는 당사국의 분쟁이 실제로는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재판소가 관할권 없다는 중국의 문서에 의한 주장을 기각함

   - 다음으로 재판소는 당사국의 분쟁이 실제로는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분쟁

이므로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중국의 문서에 의한 주장을 기각함

주요활동 보고서

q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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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재판소는 필리핀의 각 청구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

쟁라고 결정

   - 제3자 당사자 참가는 불필요, 주권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

   - China-ASEAN 선언, 중국과 필리핀의 공동선언이나 협정 등은 정치적 협

정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협약의 규정과 

관련이 없음,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분쟁 절차를 규정한 법적 구속력 있

는 협정이지만 다른 절차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구속력 있는 체제가 

아님

   - 무엇보다 필리핀은 협약 제283조에 따른 분쟁에 관한 당사국의 협의 의

무를 이행하였음

   -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 중 3, 4, 6, 7, 10, 11, 13번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함

   - 다음으로 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 중 1, 2, 5, 8, 9, 12, 14번에 대하여 반

드시 예비적 성격을 가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안을 심리하면서 관할권

을 같이 심리함

   - 마지막으로 필리핀 청구 15번은 청구의 범위를 좁혀 명확하게 해 줄 것

을 필리핀에 요청함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

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11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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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추대(활용)기간 동안의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동향 파악

  1) 2015년 12월 8일, 해양과 해양법 의제에 관한 총회 연례연설

   - 국제해양법재판소 Valdmir Golitsyn 소장은 총회에서 연례연설을 하였음

   - 연설에서 재판소장은 브라질의 Vicente Marotta Rangel 재판관의 사임에 

따라 2016년 1월 15일에 Vicente Marotta Rangel 재판관의 잔여임기를 대

체하여 수행할 재판관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재판소는 2015년 재판소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수산

위원회가 제소한 IUU 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 대서양에서의 가나와 코

트디브아르 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잠정조

치, 그리고 Enrica Lexie 사건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와 인도 간 분쟁에 관

한 잠정조치 명령을 보고하였음

   - IUU 어업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 있어 기국의 의무와 기국의 책임에 관

한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명을 하여 법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다고 자

평하였으며, 가나와 코트디브아르 사건의 잠정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특

별재판부가 분쟁지역에서의 진행 중인 모든 탐사 및 개발 행위를 정치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하고,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 또한 이탈리아와 인도 간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양 당사국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이탈리아와 인도 모두 현재의 분쟁을 악화시

키고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위를 자제하고 모든 국내법 절차의 중

지를 명령한 사실을 보고하였음

   - 마지막으로 재판소장은 재판소 절차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에서의 절차 진행을 위한 장소제공과 관련한 싱가포르와 최근 공동선언

을 보고하였음 

주요활동 보고서

q 주요활동 및 연구원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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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 12월 17일, 파나마 이탈리아 상대로 소 제기 

   - 파나마는 2015년 12월 17일, 파나마가 기국인 MV Norstar호의 체포 및 

구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를 상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를 제소하였음

   - 이번 분쟁은 협약 제287조의 규정에 따라 파나마와 이탈리아가 사전에 

선택 선언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었음

   - 1994년부터 1998년까지 MV Norstar호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영

해 이원의 국제수역에서 대형요트에 연료를 공급하는 활동을 해왔음

   - MV Norstar호는 1998년 9월 24일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라 스페인 공무

원에 의하여 Palma de Mallorca 만에서 체포되었음

   - 체포된 협의는 이탈리아 국내법 위반으로 대형요트에 연료를 공급한 것임

   - 파나마는 1998년 MV Norstar호의 불법체포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이탈리아가 협정 제33조, 제73조(3)~(4), 제87조, 

제111조, 제226조, 제30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본 사건은 최근 중재재판소의 Arctic Sunrise호 사건에서의 협약 제111조 

추적권과도 관련이 있으며, 협정 제33조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과 체포 

당시의 위치와 관련이 있음

   - 또한 협약 제73조(3)~(4)와 관련하여 MV Norstar호가 이탈리아의 어업법

령을 위반한 것이지, 제87조와 관련하여 항행의 자유에 연료공급이 포함

되는지 여부와 관련 있음

   - 그 밖의 해양환경 보호, 보존을 위한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외국선박조사

(협약 제226조)와 권리남용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주요활동 계획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개별 재판관들의 

성향 파악 및 우리나라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업데이트

￭ 기존 해양관련 사건 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련 정보 및 

함의 제공 

   2015 년 12 월 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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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외국어대 최창수 교수 데이터 분석 자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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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6 :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참고자료

⚪ 콜럼비아대 법대와의 계약체결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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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비아대 법대 위탁과제 인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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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비아대 법대 위탁연구과제 계획서(활동계획서 및 예산 등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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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7 : 적도해양포럼관련 참고자료

⚪ 2015년 정기총회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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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도해양포럼관련 기타 자료 

I.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총회 개요

○ 행사명 :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2년 4월 20일(금) 16:00∼18:30

○ 장  소 : 서울 플라자호텔 4F Orchid Hall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요참석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제1부원장 외 70여명

곽재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달중 : 연세대 명예교수 

김성진 : 한경대 총장

김춘선 : 인천항만공사 사장 

신승식 : 전남대 교수

신평식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심재두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유승훈 : 서울과기대 교수

윤명철 : 동국대 교수 

윤진숙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이용희 : 한국해양대 교수

이재완 : 해양기업협회장

이정환 : 한국연합협회 회장

임수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최진오 : 구일에인텍(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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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일 :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최항순 : 서울대 교수

▢ 창립회의

○ 축사 : 김웅서 제1부원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 UN회원국 가운데 20%는 적도 부근의 소도서국들이며 이들 소도서국들

은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겪으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따라서 

이들 소도서국들이 해외 원조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00년에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의 축(Chuck)주에 

‘한·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하여 11년이 경과한 현재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 등에 진출하여 적도 부근의 소도서국들과의 협

력을 통한 개발을 추진 중임. 이에 따른 ‘적도해양포럼’은 적도해양 도

서국 해양진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설립취지 : 권문상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적도부근의 소도서국들과 어떻게 상생·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적도해양포럼의 설립과 취지를 말씀드

리고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창립총회를 개최함

○ 적도해양포럼 회칙 채택

  - ‘적도해양포럼’ 회칙 초안을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위임. 

  - 그밖에 건의사항으로 감사를 두기로 하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적도해양포럼 회장 선출

  - ‘적도해양포럼’의 회장은 2인으로 하며 1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당

연직), 1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 투표로 결정.

  - ‘적도해양포럼’의 회장은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당연직), 김성진 

총장(한경대학교)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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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와 부회장(5인 이내)은 회장단이 지명하며, 운영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단이 지명하는 것으로 함.

  - ‘적도해양포럼’의 고문으로 김달중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환 

박사(한국연안협회), 최항순 교수(서울대학교)를 추대.

○ 적도해양에 관한 사업 설명

  - 현재 국내의 부존자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협력도 미비한 상태

이고 조사를 통해 구축한 인프라도 없는 상태. 또한 마이크로네시아연방

국 축 주에 ‘한·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사

업만 실시하는 상황. 따라서 본격적인 남태평양 진출을 위한 R&D 사업

이 필요함.

  - 1차년도는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를 중심으로 하고 2차년도부터는 다른 

남태평양 소도서국들로 조사지역을 확대하며 조사대상도 자연과학을 포

함한 모든 부문으로 확대되어야 함.

  - ‘적도해양포럼’은 인적, 물적, 법제적인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인문사회과

학과 자연과학을 모두 포함한 대한민국의 적도학, 남태평양학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목적임.

II. 적도해양포럼 1차 운영위원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12. 9. 24(월), 17:00~20:00

○ 장    소 : 서울역사 중식당 티원

○ 제    목 : 적도해양포럼 1차 운영위원회

  -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위임건 처리 및 향후 활동계획 토의

○ 참석인원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 약 20명

○ 보고 안건

 1. 창립총회 의사록 보고

 2. 임원진 구성 보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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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칙 보고(승인)

○ 토의 사항

 1. 적도해양포럼 연차 활동계획

     2. 신규 회원 확대방안 

▢ 적도해양포럼 연차 활동계획(안) 

○ 적도해양 소도서국의 해양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자문 및 지원

○ 적도해양 소도서국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KOICA와 협력하여 적도해양 소도서국 주민 교육 및 의료지원

○ 적도해양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등 정책방안 제시

○ 적도해양 소도서국 해양개발 진출을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적도 해양분야 국내ㆍ외 협력관계 구축 모색

  - 남태평양위원회(SPC), 남태평양포럼(SPF), 남태평양환경프로그램(SPREP), 

남태평양응용지구과학위원회(SOPAC) 등 지역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

축 지원

  - 적도해양 소도서국 소재 대학 및 지역연구센터와 협력관계 구축 지원

○ 적도 해양분야 대중인식증진 활동

  - KSORC 대국민 프로그램(산업진출, 연구활동소개) 운영

  - 관련단체 및 유관기업의 적도해양 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초청강연

  - 정･관계 및 유관기관 인사 초청강연회 개최

▢ 적도해양포럼 신규회원 확대방안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 당 3 ~ 5인의 회원 추천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 당 1 ~ 2개 유관기관 및 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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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도해양포럼 2012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행사 개요

○ 일    시 : 2012. 12. 27(목), 15:30~20:3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

○ 제    목 : 적도해양포럼 2012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적도해양포럼 2012년 주요사업 성과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토의

○ 참석인원 : 적도해양포럼 회원 및 관계자 약 100명

○ 의결안건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사업계획(안)

  

▢ 주요성과보고

 1.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축주 현지방문

○ 기  간 : 2012. 6. 23(토) ~ 2012. 6. 29(금) / 6박 7일  

○ 장  소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축주 태평양해양연구센터

○ 주  최/후  원 : 적도해양포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참석자 

  - 김달중 적도해양포럼 고문(연세대 명예교수)

  - 전준수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서강대 교수)

  - 권문상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장(해양정책연구소 소장)

○ 주요내용

  - 적도태평양 소도서국 현황분석 및 국제협력방안 모색

  - 적도태평양 소도서국 해양개발 진출을 위해 산․학․연 분야 여론주도층과

의 지식․정보 공유와 이해증진을 통한 적도해양 진출방안 모색

  -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해양환경 및 자원 기초조사 현장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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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정치학회 해양정치연구분과 학술회의 개최 

○ 배경 :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한국정

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양정치연구

분과 학술회의 개최

○ 일시 : 2012. 12. 8.(토) 13:30 ∼ 15:30

○ 장소 : 국립외교원 1층 3강의실

○ 참석자 : 한국정치학회 회원, 적도해양포럼 회원 등 약 45명

○ 프로그램

구분 성명 소속 직급 발표제목

좌장 이승렬 해군사관학교 교수 -

발표 1 하상섭 한국외대 교수

적도 중남미 국가의 

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이익

발표 2 임수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선임연구

위원

적도태평양 국가의 

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이익

발표 3 박영준 국방대 교수

동북아 국가들의 남태평양 

진출 : 일본, 중국, 한국의 

경우

발표 4 현대송 국민대 교수
일본의 해양진출 정책 :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발표 5 우평균 한양대 교수
러시아의 해양진출 정책 :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토론자 1 이정태 경북대 교수 -

토론자 2 윤영미 평택대 교수 -

토론자 3 김기주 국방대 교수 -

토론자 4 홍용표 한양대 교수 -

토론자 5 박봉규 공군사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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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도해양포럼 2013년도 사업계획 의결

○ 적도해양포럼 2013년도 사업계획(안) 

 ⒜ 정례 세미나 개최(연 4회)

 ⒝ 전문가 초청강연

 ⒞ 적도 해양분야 대중인식증진 활동

 ⒟ 뉴스레터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적도해양포럼 회원 수첩 제작 및 배포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사업계획 세부내용

 ⑴ 적도해양포럼 세미나 개최(4회)

  - 주제 1 : 적도태평양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신산업창출

   ⋅일정 : 2013년 4월

   ⋅공동개최 : 녹색성장해양포럼

  - 주제 2 : 적도태평양 해양과학연구 발전 방안

   ⋅일정 : 2013년 6월 

   ⋅공동개최 : 한국해양학회

  - 주제 3 : 적도해양과 한국의 해양이익

   ⋅일정 : 2013년 9월

   ⋅공동개최 : 한국정치학회 해양정치연구분과

  - 주제 4 : 적도해양 도서국 해양개발진출 및 상생 협력방안 도출

   ⋅일정 : 2013년 12월 

   ⋅공동개최 : 한국해로연구회

 ⑵ 전문가 초청강연

  - 주제 : 한국의 개발원조 현황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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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2013년 5월

   ⋅초청연사 : 외교통상부 및 KOICA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⑶ 적도해양분야 대중인식증진 활동

  - 월간조선 “적도태평양 소도서국” 연재 시리즈 취재지원 

    ⋅ 일정 : 2013년 2월∼12월

    ⋅ 대상국가 : 적도태평양 도서국 14개국

 ⑷ 뉴스레터 발간 및 “적도태평양 해양과학 연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

영 활성화

  - 적도해양 소도서국 현황, 현안 이슈, 언론 기사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 

발간

   ⋅ 발간주기 및 배포방식 : 격월로 발간하여 on/off-line 배포

  -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적도태평양 해양과학 연

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Update

   ⋅운영방식 : 해양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홈페이지 Link 

및 적도해양 도서국 인문사회 및 해양환경 정보 정기적 Update

 ⑸ 적도해양포럼 회원 수첩 제작 및 배포

  - 적도해양포럼 회칙, 회원명부 등으로 구성된 수첩제작 및 배포

    ⋅일정 : 적도해양포럼 신규회원 확대 관계로 2013년 6월중 제작 및 배

포 예정

 ⑹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적도해양포럼 2, 3차 운영위원회

    ⋅일정 : 2013년 4월 & 10월

    ⋅내용 : 적도해양포럼 정기총회 위임건 처리 및 향후 활동계획

       ※ 제1차 정례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강연과 연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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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정기총회

    ⋅일정 : 2013년 12월

    ⋅내용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사업성과 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 의결

⋅승인

IV. 적도해양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 

▢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적도해양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16:00∼20:00(만찬 포함)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31F, 슈벨트홀)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해양포럼 

○ 주요참석자 : 적도해양포럼 회장 외 70여명

곽재원 : 한국해양저널리스트네트워크 회장 

김달중 : 연세대 명예교수

김성진 :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보 : 조선 뉴스프레스 

김정우 : 월간조선 기자 

김창기 : 월간조선 사장

김춘선 : 인천항만공사 사장 

명철수 : (주) 에코션 대표

박영준 : 국방대 교수

백승구 : 월간조선 팀장 

오세범 : (주)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우평균 : 한양대 교수

이광남 :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이상효 : 한국바이오플랜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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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렬 : 해군사관학교 교수

이용규 : 중앙대 교수

이용희 : 한국해양대 교수

이윤균 : (주)환경과학기술 대표

이정환 : 한국연안협회 회장

이형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임수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전준수 : 서강대학교 부총장

최장현 : 위동항운 사장 

최진오 : 파워마크 코리아(주) 회장

하상섭 : 한국외대 교수

현대송 : 국민대 교수

▢ 세미나 주요내용 

 1. 인사말 

○ 사회 : 권석재 책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인사말 및 프로그램 소개, 좌장(해군사관학교 이승렬 교수) 소개 

 2. 1부 발표 

○ 동북아 국가들의 남태평양 진출: 일본, 중국, 한국의 경우 

(국방대 박영준 교수)

  - 20세기 초부터 여러 국가들이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으며 이는 “태평양 쟁탈전”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치열

한 양상을 띠었음. 1940년대 이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위해 경쟁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1920년대부터 남양청을 설치하고 남태평양 지역을 관할하

려고 했음.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을 해양국가로 인식하여 해양진출에 

관심을 쏟았으며, 정례적으로 일본-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하

고 또 상당한 액수의 ODA 사업을 진행 중임. 한편 중국은 일본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국력이 증진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해양이익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최근 2012년 시진핑 주석은 해양대국이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해양국 권한 강화 등을 위해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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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비해 해양전략, 해양정책 추진기구가 미

비하며 남태평양은 주로 원양어업을 위한 바다로 인식하여 왔음. 해양

수산부 부활과 더불어 앞으로는 적도해양 진출을 위한 해양정책 추진관

련 부서 및 정책체계 재정립, 그리고 종합적 해양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일본의 해양진출 정책: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국민대 현대송 교수)

  - 일본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중 하나로 ‘남진론’이라는 것이 있

는데, 이는 19세기 말 만주나 요동 등 중국 북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

한 ‘북진론’에 대비되는 것으로 1차 세계대전 후 마이크로네시아, 동남

아 도서지역 등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는 이론적 기조가 됨. 

  - 일본은 1945년 전쟁 패배 후 그간의 제국주의 정책 기조를 반성하고 평

화주의, 통상국가를 지향함. 1964년, 일본의 석학 고사카 마사타카의 

<해양국가 일본의 구상>이라는 책에서 그 뒤 일본의 해양정책의 기조가 

되는 해양국가론이 소개됨. 

  - 태평양 도서국이 일본에 중요한 이유, 또는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에 각

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세 가지임. 하나는 역사적으로 마이크로네시

아, 팔라우, 마셜 제도국 등 적도태평양 국가들이 친일 국가군이라는 점

으로, 이 나라들에서는 일본계 정재계 리더들이 여럿 배출되었음. 두 번

째는 UN 투표권으로 적도태평양 도서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지지하

는 모체가 됨. 세 번째는 이 도서국들이 각종 수산, 광물자원의 공급지

라는 점임. 

○ 러시아의 해양진출 정책 :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한양대 우평균 교수)

  - 러시아 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doctrine이나 국가계획이 상당히 원대하다

는 것임. 러시아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직접적으로 태평양 도서국과 관계

를 맺은 적은 없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도해양 도서국과의 

해양관계가 존재함. 2001년 러시아는 “해양 독트린 2020”을 발표, 강력

한 해양패권국으로서의 비전을 공표함. 러시아는 일본, 중국과는 비교되

지 않을 만큼 뛰어난 수중기술, 잠수함, 해군 전통을 보유한 국가임. 

  - 그간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다양한 원조를 했고, 2006년에는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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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적도 남쪽 지역을 방문했음. 2000년대 

들어와서는 러시아 해군이 뛰어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소말리아 해적을 

여러 차례 소탕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하였음. 이는 해양력을 통해 국제평

화를 달성하고 특정 영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북해, 북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해양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에 해외 해군기지 건설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

의 적도해역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고, 전략달성을 위한 수단에

도 한계가 있지만 베트남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강화 등

을 통해 앞으로는 적도해양 지역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질 예정임.  

○ 적도 중남미 국가의 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이익 

(한국외대 하상섭 교수)

  - 중남미 적도해양 국가들은 카리브해 인근의 도서국들로서 사실 우리나

라에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고, 관련 자료도 많지 않은 형편임. 우리

의 인식에는 카리브해 적도해양 도서국이 아름다운 휴양지로 비쳐지고 

있지만 사실 해양오염, 환경파괴, 엘니뇨 등 여러 지구적 문제로 고통받

고 있음. 

  - 그러나 이 국가들은 UN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녹

색기후기금 유치를 적극 지지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태평

양 도서지역 뿐 아니라 중남미 카리브해의 적도해양 도서국과의 협력,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3.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말 

적도해양포럼이 벌써 1년이 되었다. 권문상 소장님을 비롯해 적도해양포럼의 

여러 관계자들, 해양인들의 열정 덕분에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포럼이 

자리를 훌륭히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조선일보 김창기 사장께서 전폭

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서 적도해양 도서국의 홍보 및 대중인식 증진 노력

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희망이 보인다. 한편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는데 예전에 해양수산부 발족을 반대했던 본인이 상상치도 못하게 해

양수산부 장관이 된 경험이 있다. 해양은 사람들의 협소한 의식을 뛰어넘는 

큰 공간이다.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이고 해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

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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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양의 잠재성을 실제 공직에 있는 정책 담당자들은 잘 알 수 없다. 따라

서 오늘 적도해양포럼 같은 자리에서 이 지역의 잠재성을 발굴, 파악하고 널

리 알려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오늘 포럼의 내

용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밑거름이 되고 지렛대가 되었으면 한다. 

4. 2부 발표

○ 적도해양포럼 운영현황 보고(권문상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장)

  - 故 김광태 박사 묵념의 시간 

  - 주요성과 

1. 매달 적도태평양 뉴스레터 발간 

   (현재 2013.1~2013.4까지 4회발간, 1년기준 400p 분량)

2.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적도태평양 해양과학 연구정보 시스템” http://www.eposis.org)

3. 14개 도서국 자료집 제작 (진행 중)

   ▪ 인문사회(문화, 역사, 경제산업 및 투자환경 등) 

▪ 자연과학(지형, 생태, 자원, 도서국 당면 현안 등)

4. SPREP과의 MOU 체결 (사모아)

5. 괌 대학과의 MOU 체결 (괌) 

6. 월간조선 남태평양 도서국 현장 취재

   (총 4차, 현재 1차 시행)

  - 최신현안 및 향후 비전 

1. 박 대통령 취임사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

2.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4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3.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 최근 미국지질조사소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적도해양 도서국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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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전 지구적 현안에 대

해 우리 적도해양포럼이 더욱 시의적절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4. 향후 비전

▪ 통가 조사허가(2013.5.1)

▪ 팔라우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 승인(2013.5.15) 

▪ 피지 조사허가 요청 Letter(긍정적 답변)

  - 향후 피지 정부 관련부처에 조사계획 브리핑 계획 중 

앞으로 우리 적도해양포럼은, 

▪ 적도해양 도서국과의 상생협력 확대, 

▪ 슬기로운 대양전략 도출

▪ 유용자원 탐색 및 해양 경제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태평양해양연구센터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박흥식 태평양해양연구센터장)

  - 태평양해양연구센터 연혁 및 운영목적, 위치, 시설현황, 주요 연구활동 

소개 

  - 월간조선 태평양 도서국 취재 소개(총 4차, 현재 1차 진행)  

▪ 1차 마이크로네시아 (4월) 

▪ 2차 멜라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 피지) 7월 

▪ 3차 폴리네시아 투발루 나우루 키리바시 피지 (9월)

▪ 4차 폴리네시아 통가 사모아 쿡 니우에 (10월)

  - 태평양 도서국간의 결속력, 정보교환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보력이 우리

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

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미래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하여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일된 전략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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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응답

Q. (질의자 : 박병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장) 우리나라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목표, 목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A. (응답자 : 국방대학교 박영준 교수) 일본이나 중국이 남태평양에 경쟁적

으로 진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 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서 경제적 이

익 요소가 제일 크다고 판단된다. 해저자원 개발, 수산 자원 등의 경제적 

이익 요소 말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목

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에서도 UN 투표권 등을 고려해 14개 적도태평양 도서국과 우호적 관계

를 맺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적도만이 아니라 인도양, 북극

해, 대서양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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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적도해양포럼 2013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16:00∼20:00(만찬 포함)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31F, 슈벨트홀)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해양포럼 

○ 주요참석자 : 적도해양포럼 회장 외 70 명

강정극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곽재원 : 한국해양저널리스트네트워크 회장 

김달중 : 연세대 명예교수

김성진 :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창기 : 월간조선 사장

명철수 : (주) 에코션 대표

백승구 : 월간조선 기획취재팀장

백철우 : 선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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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오 :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신재식 : 주한바누아투 총영사관

염기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 연구위원

우평균 : 한양대 교수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진숙 : 해양수산부 장관

이강원 :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수

이윤균 : (주)환경과학기술 대표

이석우 : 인하대 교수  

임수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임장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2 부원장

채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최장현 : 위동항운 사장 

최진오 : 파워마크 코리아(주) 회장

하상섭 : 한국외대 교수

현대송 : 국민대 교수

▢ 세미나 주요내용 

 1.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김성진 장관님, 최장현 차관님, 김달중 교수님, 김창기 사장님, 송원오 박

사님, 염기대 전 원장님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적도해양포럼이 1주년이 지났다. 올해로 1주년을 맞는 적도해양포럼이 본

격적으로 제 틀을 갖춘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적도해양포럼은 적도해

양 지역, 특히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ㆍ진출을 위해 조직된 국내 최초

의 해양인프라 네트워크로서, 태평양 현지조사 지원, 대국민 홍보, 기초 

연구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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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 창립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는데, 주요 성과로는 세미나 

및 학회 개최,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발간 등이 있다. 특히 태

평양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격주마다 외교부, 국회, 해양 관련 

기관들에 발송하고 있다. 또 마이크로네시아, 축에 있는 KIOST 태평양해

양연구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

로 태평양의 환경지역기구인 SPREP(태평양지역환경 프로그램사무국)과 

MOU를 체결했고, 팔라우와 통가 정부에서 해양과학조사 허가를 취득해 

현지 연안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안조사 및 분석결과는 영문보고서로 작성한 다음, 향후 태평양 도서국 

정부에 전달해 해양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적도해양포럼의 자문 및 격려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공동회장으

로서 이렇게 알찬 성과를 내고 있는 적도해양포럼 운영진 및 고문들께 

큰 박수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적도해양포럼이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하겠다.

○ 환영사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적도해양포럼도 이제 2년 반이 된 거 같다. 작년 4월 창립총회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2008년 11월에 축 센터 방문한 기억이 있다. 그때 

깜짝 놀랐다. 시설은 미흡하지만 누가 그 시절에 그런 연구센터의 필요성

을 감지하고, 그런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나, 놀랐다. 선구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해양수산부가 생겼고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과학적, 정치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영토의 체

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 남극 북극 기지 등등 전 세계 

해양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러 의미에서 적도해양포럼이 중요하다. 위 일들에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연구, 지원, ODA 사업과 연계한 개발도상국들에

게 기술과학 전달, 각종 해양프로젝트 추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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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해양포럼은 적도태평양 소도서국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한다. 그런 모임을 만들어주셨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강정극원장님 및 각계 대표들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적

도해양포럼이 우리 미래,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영사라기보

다는 우리 모두의 기쁨, 밝은 내일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2. 특별강연 : 남태평양과 대양과학기술(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

  - 오늘 발표할 대양연구의 키워드는 백두산이다. 남서태평양에는 연구주제

가 무한하다. 그 중 하나가 캐롤라인 판인데 이는 그 지역에서 화산이 터

진 이유가 지금의 백두산 형성 원인과 같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 학회 등에 참석해보면 최근 지구과학계가 백두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지도의 빨간 점이 백두산인데, 백두산 지역에는 

여러 개의 화산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 다음은 일본 학자들이 지진계

를 통해 단층촬영한 그림이다. 빨간 지역은 뜨거워서 지진파 속도가 느

려진다. (Fukao et al. 2009) 일본 밑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빨간표시

가 백두산이다.

  - 파란 부분은 정지된 슬랩. stagnant slab라고 한다. 물을 많이 머금은 판이 

지구 내부로 들어갈 때 그것이 주변 암석을 녹인다. 어쩌면 백두산은 물

을 머금은 판이 섭입되면서, 그 물이 주변 암석을 녹여 만들어진 건 아닌

가, 추정 중이다. 400~600km 사이의 맨틀 transition zone이 많은 용암의 

소스가 된다고 여겨진다. 

  - 백두산을 연구할 수는 없지만 남서태평양에서 백두산과 동일한 지질구조

를 보이는 지역을 연구할 수 있다. 이것이 캐롤라인판 프로젝트이다. 우

리는 하와이 같은 열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서태평양에는 

열점이 없다. 그 이유는 아시아지역은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맨틀을 식혀

주었기 때문이다. 

  - 서태평양 지역 같은 화산암체는 한꺼번에 형성된다. 판이 섭입되어 물이 

들어간 400~600km 지역이다. 캐롤라인판의 위치나 형성원인은 아직 모른

다. 추정하기로는 한번에 급격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한다. 지형적인 

데이터를 살펴 보면, 400~600km 사이에, 백두산 안에서 보여진 것 같이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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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캐롤라인 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백두산 형성

원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남서태평양의 판들을 연구하면 백두산 형성원

인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공동연구를 차단하는 등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백두산을 연구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 태평양 도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와 정치적으로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

구 가능하다. 

 3. 기타 발언(김기현 서기관, 외교부) 

○ 적도해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와 도서국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강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교부 소속으로서 외교부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4. 보고안건 : 2013년 적도해양포럼 주요사업 성과

I. 보고주문

○ 적도해양포럼 2013년도 주요사업 성과보고(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II. 제안사유

○ 적도해양포럼 회칙 제3조(사업)에 근거하여 201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

(안)을 제출하고자 함.

  - 적도해양포럼 회칙 제3조(사업) 적도해양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⑴ 적도해양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적, 제도적 개

선 등 정책방안 제시

    ⑵ 적도해양 소도서국 해양개발 진출을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⑶ 적도해양분야 국내․외 협력관계 모색

    ⑷ 적도해양분야 대중인식증진 활동

    ⑸ 기타 적도해양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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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과보고(안) 주요내용

    ⒜ 홍보 분야

  - 적도해양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 적도태평양 뉴스레터 발간

  -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 월간조선 남태평양 도서국(14개국) 현장취재

  - 태평양도서개발포럼(PIDF) 전시회 참석

    ⒝ 국제협력 분야

  - 태평양지역환경 프로그램사무국(SPREP)과의 MOU 체결

  -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 태평양해양연구센터 방문

    ⒞ 해양조사 분야

  - 팔라우 중앙정부·주정부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및 현장조사

  - 통가 정부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및 현장조사

  - 피지 정부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레 주정부에 연안조사 분석결과 및 영문보고서 

전달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주요사업 성과보고(안)

⒜ 홍보 분야

▢ 적도해양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16:00∼20:0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F(슈벨트 홀)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참석자 : 70여명

○ 주요내용

 - 적도해양포럼 운영현황 보고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292  

 - 남태평양 연구현황 보고

 - 각국의 적도태평양 진출전략 및 정책연구 발표 

발표 1 : 동북아 국가들의 남태평양 진출: 일본, 중국, 한국의 경우 

(박영준 국방대 교수) 

발표 2 : 일본의 해양진출 정책: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현대송 국민대 교수) 

발표 3 : 러시아의 해양진출 정책 : 적도국가를 중심으로(우평균 한

양대 교수)  

발표 4 : 적도 중남미 국가의 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이익 (하상섭 

한국외대 교수)

▢ 적도태평양 뉴스레터 발간   

○ 기  간 : 2013. 1 - 2013. 11 (격주 발간)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 주요내용

 - 태평양 14개 도서국별 주요 현안 및 이슈들 조사, 정리, 번역하여 격

주 발간

 - 적도해양포럼 관계자 및 해양관련 기관, 외교부(재외공관 100곳 포함), 

국회 발송 중 

 -  2013년 11월 현재, 약 389 page 분량 발간 

▢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  “적도태평양 해양과학 연구정보 시스템” 운영

     (http://www.eposis.org)

▢ 월간조선 남태평양 도서국(14개국) 현장취재 

○ 기  간 : 2013. 1 ~ 2013. 10(총 3차 시행)

○ 주요참석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흥식, 김선욱, 월간조선 기자 등

○ 주요내용

 - 통가, 사모아, 쿡,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마샬 제도, 바누아투,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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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 제도 등 8개 도서지역 취재 완료

 - 각국 정상 및 관계기관장 면담 후 KIOST 및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 홍보

 - 월간조선 6월, 7월, 9월, 10월, 12월호에 취재기사 연재 

▢ 태평양도서개발포럼(PIDF) 전시회 참석    

○ 기 간 : 2013. 8. 5 (월) ~ 2013. 8. 8 (목) 

○ 장 소 : 피지, Nadi

○ 주요내용

 - 제 1회 태평양도서개발포럼(PIDF), Green Economy Expo 전시 부스 설

치 및 방문자 안내 

 - KIOST 과제 및 적도해양포럼 소개ㆍ홍보 

⒝ 국제협력 분야

▢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사무국(SPREP)과의 MOU 체결

○ 일  시 : 2013. 3. 5(화)  

○ 장  소 : 사모아, Apia, SPREP 사무국 

○ 주요내용

 - SPREP과 KIOST 간의 지속적 국제협력활동 협의 

   (연안오염, 해양산성화, 생태환경, 서식지 지도화 및 연안침수 취약 지

역조사, 도서지역 연안 하구역 수질환경 모니터링 활동 등) 

▢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 태평양해양연구센터 방문    

○ 기 간 : 2013. 8. 17 (토) ~ 2013. 8. 24 (토) 

○ 장 소 :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태평양해양연구센터

○ 주요참석자 : 적도해양포럼 최항순 고문, 적도해양포럼 최장현 운영 위원 

(위동항운 사장) 

○ 주요내용

- 괌 해양산업 견학 및 해양관광 인프라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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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해양연구센터 방문,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의 현황 파악 및 향후 

발전방안 조사

- 적도태평양 도서국과의 상생협력 및 해양진출 방안 협의

⒞ 해양조사 분야

▢ 팔라우 중앙정부ㆍ주정부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및 현장조사

○ 허가취득 :2013. 5.16(목) (중앙정부), 2013.6.24(월) (주정부) 

- 팔라우 해양자원국 및 중앙청사, Koror 주, Airai 주, Aimellik 주정부 방

문 후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 정부 및 관계부처 브리핑 : 2013. 4.8 ~ 4.9, 2013. 5.15 ~ 5. 16 

- 팔라우 해양자원국 및 팔라우국제산호초연구센터(PICRC) 방문, 연안조

사 계획 브리핑 및 홍보 수행

- 팔라우 대통령 면담 및 외교국 방문

○ 현장 조사 : 2013. 7.24(수) ~ 2013. 8.30(금)

- 팔라우 해저지형 및 해저퇴적물 조사 

- 팔라우 기초해양생태환경 조사 및 분석

- 팔라우 연안유용생물자원 조사 및 분석 

○ 향후 계획 

- 연안조사 분석결과 및 영문보고서를 팔라우 정부에 전달, 관련 정책 수

립 및 현안문제 해결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

▢ 통가 정부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및 현장조사 

○ 허가 취득 : 2013. 5. 1(수)  

- 통가 정부와의 서면 연락을 통한 허가 취득 

- 통가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협의 

○ 현장 조사 : 2013. 10.23(수) ~ 2013.11.14(목)  

- 통가 해저지형 및 해저퇴적물 조사 

- 통가 기초해양생태환경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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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연안유용생물자원 조사 및 분석 

○ 향후 계획 

- 연안조사 분석결과 및 영문보고서를 통가 정부에 전달, 관련 정책수립 

및 현안문제 해결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

▢ 피지 정부 해양과학조사 허가취득 

○ 허가 취득 : 2013. 11. 1 (금) 

○ 향후 계획

- 해양과학조사 실시(2013년 12월 중 예정) 후 연안조사 분석결과 및 영

문보고서를 피지 정부에 전달,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안문제 해결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

▢ 마이크로네시아, 코스레 주정부에 연안조사 보고서 전달

○ 현장 조사 : 2012. 2.9~2.17, 6.21~7.1, 9.16~9.23

○ 향후 계획

- 2013년, 12월 중 2012년에 수행했던 코스레 주 연안 해양조사 분석결과 

및 영문보고서를 마이크로네시아 및 코스레 주정부에 전달, 관련 정책

수립 및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토록 할 예정임.

 5. 의결안건 : 2014년 적도해양포럼 사업계획 

I. 의결주문

○ 적도해양포럼 2014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승인을 요청함

II. 제안사유

○ 적도해양포럼 회칙 제3조(사업)에 근거하여 2014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승인받고자함

- 적도해양포럼 회칙 제3조(사업) 적도해양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양경제영역 확장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2015)

296  

⑴ 적도해양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적, 제도적 개

선 등 정책방안 제시

⑵ 적도해양 소도서국 해양개발 진출을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⑶ 적도해양분야 국내․외 협력관계 모색

    ⑷ 적도해양분야 대중인식증진 활동

    ⑸ 기타 적도해양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III.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정례 세미나 개최(연 2회)

    ⒝ 전문가 초청강연

    ⒞ 뉴스레터 고급화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적도해양포럼 회원 수첩 제작 및 배포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적도해양포럼 2014년 사업계획(안)

 ⑴ 적도해양포럼 세미나 개최(2회)

   - 주제 1 : 해수면 상승과 남태평양 도서국 해양관할권

    ⋅ 일정 : 2014년 4월(적도해양포럼 설립 2주년 기념세미나)

    ⋅ 공동개최 : 해로안보연구회

   - 주제 2 : 적도해양 소도서국과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 일정 : 2014년 11월 

    ⋅ 공동개최 : 한국해양정책학회

 ⑵ 전문가 초청강연

  - 주제 1 : 태평양 지역진출 및 현지문화 이해증진 방안

    ⋅ 일정 : 2014년 3월

    ⋅ 초청연사 : 태평양 지역학 및 문화인류학 전문가 

  - 주제 2 : 남태평양 도서국 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책방향

    ⋅ 일정 :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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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연사 :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국장 

 ⑶ 뉴스레터 고급화 및 “적도태평양 해양과학 연구 정보시스템“ 홈페이

지 운영 활성화

- 적도해양 소도서국 현황, 현안 이슈, 언론 기사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 발간

    ⋅ 발간주기 및 배포방식 : 격주 발간하여 on/off-line 배포

-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적도태평양 해양

과학 연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Update

⋅운영방식 : 해양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홈페이

지 Link 및 적도해양 도서국 인문사회 및 해양환경 정보 정기적 

Update

 ⑷ 적도해양포럼 회원 수첩 제작 및 배포

   - 2014년 6월 중, 적도해양포럼 회칙, 회원명부 등으로 구성된 수첩제

작 및 배포 예정

 ⑸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정 : 2014년 12월

    ⋅ 내용 : 적도해양포럼 정기총회 위임건 처리 및 향후 활동계획, 

적도해양포럼 2013년 사업성과 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 의결 

및 승인

 ⑹ 남태평양 지역 입체지도 및 해저지형도 제작･배포

- 태평양 도서국별 위치, 지리, 해저환경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

는 입체지도 및 해저지형도 제작, 배포 

⋅ 일정 : 2014년 10월 중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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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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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적도해양포럼 2014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세미나 개요  

○ 행사명 : 적도해양포럼 2014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 15:00∼17:00 

○ 장  소 : 서울 콘래드 호텔(6F, Studio 4)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해양포럼

○ 후  원 : 해양수산부 

○ 주요참석자 : 적도해양포럼 회장 외 60여명

강창희 : 국회의원(제19대 전반기 국회의장) 

김성진 :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 해양수산부 차관

강정극 :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곽재원 :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원장

김달중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예동 : KIOST 부설 극지연구소장

김창기 : 월간조선 사장

박병권 : 전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서상현 :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

이기룡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감사

이재완 : 해양기업협회장

임광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최항순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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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요내용 

 1.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

○ 개회사(김성진 적도해양포럼 회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그리고 김영석 해

양수산부 차관님과 기조강연자인 이태주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은 아름다운 섬나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

실 이들 국가들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참치의 90%를 담당할 정도로 풍부

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으며, 해저광물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

이다.

또 국제회의 유치 등과 같은 국제협력 분야에서 이들 국가들의 지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이웃국가들 역시 태평양을 주목하고 있

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월 22일 APEC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 최고지도자로선 처음으로 피지를 방문해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을 만

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15년 5월 후쿠시

마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함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태

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1월 24일 서울로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마

샬 제도 등 14개 태평양도서국의 외교수장과 태평양 도서 포럼 사무총장 

대리 등을 초청하였고,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그리고 해양수산 등 3개 분

야에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뒤늦은 감

이 있지만,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더 

활발하게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적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연구 분야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적도해양포럼>의 임

무가 참으로 귀중하고, 또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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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불행했던 사건을 겪으면서 활동이 약간 위

축되기도 했습니다만, KIOST의 남태평양 연구진과 함께 홍보용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 발간 외에도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였다.

먼저 월간조선 남태평양 도서국 현장취재기사 연재가 완료되었고, 8월부

터 순차적으로 태평양도서국 총서 4권 및 태평양도서국 기술전문서적이 

발간되면서 미지의 세계로만 알려진 태평양에 대한 대중인식이 제고되는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해였다.

 

또한 남태평양환경보전기구(SPREP)와 실해역조사 협력을 하면서 향후 대

한민국과 남태평양 관련 국제기구들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서로 협력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 분야를 가

리지 않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해였다고 생각한다.

○ 격려사(강창희 국회의원, 제19대 전반기 국회의장)

윤진숙 전 장관, 박병권 전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석 차관, 김예동 

극지연구소장, 서상현 선박플랜트연구소장, 그리고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김성진 前 장관과 권문상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포럼 관계자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적도해양포럼은 적도해양환경을 연구하고 적도해상에 있는 작은 섬나라

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적도부근의 아름다운 섬나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티 없이 맑던 바다가 해양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고 투

발루, 몰디브와 같은 나라는 멀지 않아 바다 밑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걸쳐 적도상에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는 수천개의 섬들은 이 가혹한 환경재앙 앞에서 선진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장보고기지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극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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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지구온난화는 지

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극이나 북극의 문제만이 아니며, 결코 적도 부근의 작은 

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은 해양국가인 바로 우

리의 문제이며 전 인류 앞에 닥친 난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세계주요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ODA)공여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0년부터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에 “한-남태

평양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14년 동안 적도 인근 해양환경과 섬나

라들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왔다.

적도해양지역에는 전체 유엔회원국의 약 20%에 달하는 34개국의 유엔회

원국이 있는데, 6.25전쟁 당시 우리는 유엔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고 지

금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이들 나라들에 대해 책임 있는 행

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적도의 작은 섬나라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 우리 모두의 공통과

제인 지구기후환경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 축 사(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적도 인근 소도서국들과의 상생협력을 목표로하는 적도해양포럼의 ‘창립 

2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참석하신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성진 적도해양포럼 회장, 윤진숙 전 장

관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권문상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큰 노고에 크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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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해양포럼은 우리나라의 적도해양 진출 방안과 소도서국들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그간 3차례의 세미

나를 개최하여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적도해양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

유하고 이해를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태평양 도서지역은 지구상의 오지에 불과하였

지만, 최근 들어 태평양 도서지역은 정치․경제적 측면은 물론, 지구과학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적도해양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수년 전에 이미 인식하

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6년부터 태평양 도서국에 물

자와 교육훈련,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지원하는 등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여수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남태평양 바다목장화 사업연구 및 해양오

염 폐기물 처리 등 9개 관련 과제에 2010년부터 약 13억 원을 지원하였

을 뿐만 아니라, 피지, 통가 등 태평양 도서국 EEZ의 해저열수광상을 개

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KOICA와 공동으로 키리바시 현지에서 해수

온도차 발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날 세계는 ‘신국제 해양질서’의 재편과정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해

양과 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

러한 경쟁은 현재의 국가 간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흥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과학적 협력의 중심체인 적도해양포럼에서 상생협

력을 통해 해양의 인류공영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영역을 

태평양을 넘어 오대양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해양수산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수산협력, 기후변

화 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

불어 오늘 세미나에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과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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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면, 정부는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기조발표 : 남태평양 도서국의 문화와 발전

(한성대학교 이태주 교수)

  - 오세아니아(Oceania)는 전 지구 면적의 1/3이나 차지하는 엄청나게 광활

한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인근의 뉴질랜드 및 뉴기니 섬을 비롯

한 2만 5천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 프랑스 출신의 남태평

양의 탐험가이며 지리학자인 듀몽 뒤르빌(Dumont d'Urville)이 1831년에 

오세아니아라는 명칭을 처음 붙였으며, 그는 오세아니아를 마이크로네

시아(Micronesia), 멜라네시아(Melanesia), 폴리네시아(Polynesia) 및 오스트

랄아시아(Australasia)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각 섬들에서 살

고 있는 원주민들의 체질적 특성과 자연환경 및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언어학적 분류 등을 토대로 문화특질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화영역

(culture area)의 구분이다.

  - 19세기 이후로 현재까지도 오세아니아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

랜드를 포함하는 오스트랄아시아와 다른 세 개의 남태평양 문화영역으

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왔다. 그만큼 이들 문화영역들의 차이가 인종, 문

화, 역사, 자연환경, 언어 등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일부 학자들은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중심

으로 하는 국제정치상의 지정학적 지역개념으로만 사용하며, 이 지역의 

문화와 원주민들을 지칭할 때는 남태평양(South Pacific)이라는 개념을 

더욱 선호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남태평양은 폴리네시아, 마이크로

네시아, 멜라네시아를 포함하는 섬들의 바다이며, 오세아니아는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더한 지역 개념인 것이다. 

  - 그런데 멜라네시아는 ‘검은 섬들’이라는 의미로써 이러한 지리상의 명칭

에서부터 서양인들의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뒤르빌은 자신

의 논문에서 폴리네시아인들은 미신을 믿고 카바(kava)를 즐겨 마시는데 

귀족과 카스트, 관습, 에티켓, 종교, 예술을 지닌 문명화된 인종이라고 

기술하였고, 멜라네시아는 산재한 부족들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체계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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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의례나 제도가 없는 사회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멜라네시아 인종은 

검고 여자들은 흉칙하고 언어가 다양하여 폴리네시아나 마이크로네시아

보다 좀 더 야만적인 사회라고 기술하였다.

  - 이처럼 멜라네시아는 서양인들이 뉴기니 섬과 이웃한 솔로몬 제도 및 

뉴칼레도니아 섬들을 탐험하면서 이들의 ‘원시적이고, 조악하며, 검은 

인간들’을 보고 경악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멜라네시아 지역은 뉴

기니로부터 솔로몬 군도, 뉴칼레도니아와 바누아투 및 피지의 서쪽 섬

들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멜라네시아에는 지금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적이고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수 백 만명의 원주민 부

족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멜라네시아 사회에서는 바닷가 인근에서 

어로를 하고 생활하는 물의 사람들(mansolwata)과 고산지대에서 사냥과 

채집생활을 하는 숲의 사람들(manbusi)이 살고 있다. 뉴기니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구상에서 언어집단이 가장 많은 800여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종족집단들이 살고 있다. 멜라네시아인들은 검고 머리가 곱슬 거

리며, 평등 지향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단순 생활을 하며 생계를 영위

하고 있다.

  - 반면에 폴리네시아 지역은 뉴질랜드 동부의 섬들로부터 하와이와 칠레 

인근의 이스터 섬을 잇는 거대한 폴리네시아 삼각 지대에 속한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피지, 통가와 사모아, 타히티와 같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모두 폴리네시아를 대표하는 섬 들이다. 폴리네시아 

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광활한 대양을 커누를 타고 이동하면서 연속적

으로 이주한 항해자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남아시아로부터 멜라네시아

를 거쳐 이동하기도 하였고 타이완,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섬들로부터 

항해하여 이주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인종적으로 혼혈화가 

되었으며 멜라네시아인들이 고립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여러 섬들 간에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통해 강력한 추장제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폴리네시아인들은 외모부터 멜라네시아인들과는 달리 

얼굴이 상대적으로 희고, 체구도 장대하며, 체질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이들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추장제(chiefdom)를 통해 정치적 위

계질서를 유지하여 왔으며 끊임없는 전쟁과 혼인 동맹 관계를 통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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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단의 이합집단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폴리네시아 문화는 매

우 정교하고 위계적이며 다양하다.   

  - 한편, 마이크로네시아는 축구를 하면 공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작은 섬

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과 투발루, 키리바시, 마셜군

도, 괌과 사이판 등이 모두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은 태평양 전쟁을 통해 일본과 미국이 각각 점령했던 지역이기도 

하며, 지금까지도 강대국들의 군사기지화 혹은 관광지로 급속히 변모하

고 있는 지역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가장 작은 섬들에서 살

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섬들이 사라지는 등 

환경재앙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취약한 섬들이기도 하다. 이들 

작은 섬들에도 추장들과 각각 고유한 전통적 관습이 전해오고 있으며 

부족한 토지로 인하여 거의 어로 생활과 관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다.

  - 수 천 개의 상이한 종족들로 구성된 오세아니아 원주민 사회의 다양한 

관습을 모두 열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대표

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관습과 전통을 설명하고자 

한다. 오세아니아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호혜성(reciprocity)이며, 

그 밖에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맨과 추장의 리더쉽, 

마나와 금기에 대한 관념, 카바(kava) 마시기와 문신(tatoo), 그리고 생계

경작 활동과 의식주 생활을 빠뜨릴 수 없다.

  - 오세아니아 원주민들에게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다. 내 

것은 추장의 것이고 추장의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들에게는 서양

에서와 같이 배타적인 사적소유권의 개념이 없다. 물론 사적 소유권 제

도와 관념이 도입된 것은 유럽인들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면서부

터이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오세아니아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호혜

적인’ 사회로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의 호혜성은 의식주 

생활과 각종 의례와 축제, 정치과정 등 모든 사회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

다. 호혜성은 상호 존중과 상호 부조를 토대로 집단간의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사회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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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바는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오세아니아의 섬들에서 즐겨 마시는 의례적 음료이다. 피지에서는 양고

나라고 부르기도 하는 카바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허브 나무의 뿌리를 

갈아 물을 섞어 즙을 만든 것이다. 오세아니아의 섬 주민들은 어디를 

가든지 두 세 명이 모이면 이 카바를 마시면서 의례적인 모임을 하게 

된다. 친척을 방문할 때나, 손님이 왔을 때,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비

공식적 모임을 가질 때, 조상에게 의례를 지낼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

과 같은 통과의례를 치룰 때, 마을에 큰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심지어 

국가적인 행사나 외국에서 국빈이 방문할 때도 카바를 바침으로써 의례

적인 환영을 표한다. 카바 마시기를 할 때 카바를 만드는 과정과 절차

는 전통적인 의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추장을 상석으로 하

여 각각 지위에 따라 앉는 좌석도 정해진다. 카바 의례를 할 때에는 보

통 통돼지나 타로, 고래이빨과 같은 의례적 선물을 손님이나 추장에게 

바치기도 한다. 이들은 카바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추장과 주민과 조상

이 하나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례적인 음료인 카

바가 술이나 마약과 같이 남용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 남태평양 주민들의 옷은 유럽인들과 접촉하면서 생긴 것이다. 특이한 것

은 타파(tapa)라고 하는 마 종류의 옷감이 오래 전부터 폴리네시아 지역

에서 아주 특별한 의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완이나 동

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옷감을 전통적인 방식

으로 만들고 여기에 물감을 들이고 수를 놓아 혼례식이나 장례식, 추장

의 즉위식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한 의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

다. 피지나 사모아, 통가 등 폴리네시아 국가에서는 남성들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술루(sulu)라고 하는 치마를 입는데, 이것도 영국 식민지를 통

해 ‘만들어진 전통’의 하나이다. 해당 국가를 방문할 시 술루를 착용한

다면 현지인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갖고 살아온 현재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는 관광을 꼽을 수 있다. 관광산업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은 “Human Zoo”화가 되었으며, 관광객들의 삶을 바

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등 굉장히 비참하게 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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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루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나우루는 섬 자체가 ‘인산염’으

로 되어 있어서 인산염을 채굴한 돈을 갖고 상당한 부를 누렸던 나라였

다. 하지만 이 인산염이 고갈되면서 국가 전체가 매우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나우루 뿐만 아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원조중독 상태에 있

어서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원조금액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 국가의 

미래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남태평양 도서국이 놓인 상황

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함

은 물론, 인류문명이 나아가야할 길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할 것이다. 

 3. 제2발표 : 현장답사를 통해 본 남태평양 14개 도서국 현황 및 향후과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태평양해양과학기지장 박흥식 박사)

  -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로 인공위성으로도 한 장에 촬영 할 

수 없는 크기임. 우리는 가끔 ‘태평양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태평

양 연안에 위치한 강대국을 지칭하지만 실제로 태평양에는 14개 독립국

이 있으며, 태평양 면적의 68%를 영해 및 EEZ로 관리하고 있음. 실제로 

태평양은 주인 없는 바다가 아니며, 적은 인구, 좁은 육지 영토로 시장

규모는 매우 작지만 생물, 광물 등 해양 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공간

임 우리나라는 태평양에 2개 재외 공관만 설치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월간조선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태평양 도서국들을 취재하였다. ① 2013년 4월에는 팔라

우,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를, ② 2013년 7월에는 사모아, 통가, 쿡 제

도를, ③ 2013년 10월에는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④ 2013년 12월에는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 2014년 2월에는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를 방문하였다. 취재를 진행하며 니우에만 방문할 수 없

었는데, 그 이유는 니우에를 가기 위해선 뉴질랜드를 경유해야 했기 때

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적정인원이 되지 않으면 니우에로 가는 비행기

를 운항시키지 않는데, 언제까지나 인원이 되기를 기다릴 수 없었기에 

방문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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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조선 기자들과 우리나라에 ① 산업구조 변화 속 국가전략, ② 대한

민국에 대한 인상, ③ 대한민국에 제안한다면?, ④ 동아시아 국가 진출 

현황, ⑤ 국제사회에 제안한다면, ⑥ 국가 대표자로서 꿈이라는 항목이 

적힌 질문지를 작성하여 현지 최고지도자, 장관급(외교, 자원), 해양 관

련부서 등에 물어보았으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월간조선 기사 8회에 걸

쳐 게제 하였다.

  -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전략 부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팔라우 :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문화와 전통을 중심으로 국

제사회와 관계 유지

    · 마이크로네시아 : 중앙정부의 규모 최소화, 지역정부 강조

다양한 사회, 문화 이슈를 존중

    · 마샬 제도 : 조화로운 원조 바탕/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비

    · 나우루 : 무리한 자원(인광석) 채취로 인한 환경 복원, 산업 창출 노력

    · 키리바시 : 환경변화에 의한 수몰문제 해결, 경제 자립 정책

    · 투발루 : 국가 수몰위기 대책, 경제 자립 및 인프라 지원 방향

    · 바누아투 : 국가 홍보 강화

    · 솔로몬 제도 : 자국 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제 활동 증대

    · 파푸아뉴기니 : 완톡(Wantok) 문화 극복, 풍부한 자원 활용

    · 피지 : 에너지 확보 및 경제 부흥 전략

    · 통가 : 모두와 친구. 그 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 관계 지향 (이 국

가는 태평양 도서국들 중 보기 드물게 ‘왕국’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가 있음)

    · 사모아 : 국제사회의 인연을 중시하고, 폴리네시아 현안 사항 대변

    · 쿡 제도 : 폴리네시아 국가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

  -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 팔라우 : 빠른 경제성장, 근면, 저개발국에 모범. 교육열

    · 마이크로네시아 : 아시아 선진국, 국제협력 동반자

    · 마샬 제도 : 짧은 경제 발전, 교육열 및 근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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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루 : 20세기 경제 발전국가

  · 키리바시 : 적극적 UN 활동, 태평양에 관심

  · 투발루 : 아시아 선진국, 어업 기술 발달

  · 바누아투 : 미래를 위한 협력 파트너

  · 솔로몬 제도 : WIN & WIN 대상국

  · 파푸아뉴기니 : 경제 동반자

  · 피지 : 우수한 기술 보유국, 경제 발전

  · 통가 : 근면

  · 사모아 : 빠른 경제 성장, 전문성, 근면성

  · 쿡 제도 : 발전된 기술, 빠른 국가 발전

  - 결론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고립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 

분위기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원조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률적 방식보

다 국익을 고려한 독자적 방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

들은 점진적으로 호혜적인 국가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방문

했을 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알고 있는 등 대한민국을 잘 알고 있

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 다만 한국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

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쉽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현

대차의 경우 연식이 달라지면 해당 부품도 바뀌어 향후 수리를 하려면 

한국에서 부품을 갖고 들어오거나 해야 하지만, 일본의 경우 모든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동소이해 수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 피

지,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대사관이 태평양도서국들을 관장하고 있는

데,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겸임국들이 재배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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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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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적도해양포럼 설립취지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이 되었으며, 

2010년 1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음.

정부는 DAC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2009년 공적개발원조액 약 8억1,600만달러(2009년 국내총소득(GNI)대비 0.1%)에서 

2015년 GNI 대비 0.25%로 확대할 예정임.

유엔 회원국의 약20%를 차지하는 적도해상의 소도서국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해양

오염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과의 해양협력이 해외원조프로그램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해양개발진출을 

목적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의 축(CHUUK)주에 ｢한･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를 

설립(2000년 5월)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동 센터설립이후 12년이 경과한 현재, 해양

과학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본격적인 남태평양진출에 대한 전략수립이 

요구되며, 또한 인도양, 대서양 상의 적도해양 소도서국 진출방안수립도 필요한 

시점임.

이에 인류의 미래와 한국의 해양과학기술력에 대한 자리매김에 각분야의 석학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적도해양포럼｣이라는 지혜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01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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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적도해양포럼 회칙

2012.4.20. 제정

2014.12.2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포럼은 “적도해양포럼”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Tropical Ocean 

Forum(TOF)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적도해양포럼은 적도해양 소도서국 해양개발 진출을 위해 산·학·

연·관 분야 여론주도층과의 지식·정보 공유와 이해증진을 통한 적도해양 진출

방안 및 소도서국들과의 상생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적도해양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도해양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등 

정책방안 제시

   2. 적도해양 소도서국 해양개발 진출을 위한 전략 및 가이드라인 제시

   3. 적도해양분야 국내･외 협력관계 모색

   4. 적도해양분야 대중인식증진 활동

   5. 기타 적도해양포럼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 조 (사무소) 적도해양포럼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내에 둔다.

제 5 조 (조직) 적도해양포럼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운영위원회

   2.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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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의 자격은 적도해양포럼의 목적과 설립취지

에 공감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단체, 법인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 법인은 운영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적도해양포럼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적도해양포럼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적도해양포럼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적도해양포럼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적도해양포럼의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적도해양포럼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 10 조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

실한다.

   1.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이 제9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적도해양포럼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운영위원회가 의결로 제명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적도해양포럼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감사 1인

   4. 운영위원장 1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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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적도해양포럼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적도해양포럼의 공익보호와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적도해양포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의 임무는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또한 적

도해양포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 14 조 (임기 및 사직)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운영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 

   ① 적도해양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변경

   2.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7 조 (총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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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2회 개최한다. 회장은 2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서면으로 요

구할 때

제 18 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제 16 조 제2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각각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부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9 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적도해양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획, 집행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

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역할과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도해양포

럼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업무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회장) 및 해임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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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사항

   6.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관련 사항

   8. 회칙 개정안 마련 등 기타 적도해양포럼 운영상 중요한 사항 

   9. 회칙과 내규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임시운영위원회 소집)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

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23 조 (운영위원회 회의록)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부의 안건과 토의내용

   3.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원칙적으로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운영위원 중 2인이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보존･관리 한다.

제 6 장  감  사

제 25 조 (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도해양포럼의 재산과 회계의 감사

   2. 적도해양포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등 각 서류를 감사한 결

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유를 발견한 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운영위

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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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포상과 징계

제 26 조 (포상)

   ① 회원과 임원이 적도해양포럼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이 적도해양포럼 또는 해양산업

발전에 귀감이 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7 조 (징계) 

   ① 적도해양포럼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때에

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서면 청구로 운영위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리의 정지, 권고사퇴, 제명으로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28 조 (사무국의 설치) 

   ① 적도해양포럼은 원활한 사무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

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복무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29 조 (직원)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0 조 (회칙의 변경) 본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한다.

   1. 회칙변경 사유서

   2. 회칙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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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회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회장

(운영위원겸직)

권문상 KIOST 책임연구원

김춘선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박  철 충남대학교 교수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

이재완 해양기업협회장

감사 이윤균 (주)환경과학기술 대표

고문

강정극 KIOST 명예연구위원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달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병권 전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준수 서강대학교 전 부총장

최항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운 영 위 원 회 

운영위원장 권문상 KIOST 책임연구원

운영위원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김시록 해병2사단장

김예동 극지연구소장

김창기 월간조선 사장

김 훈 소설가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

명철수 에코션 대표이사

박성욱 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

붙임 3.

적도해양포럼 임원 명단

2014.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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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박찬호 부산대학교 교수

박흥식 KIOST 태평양해양과학기지장

백승구 월간조선 기획취재부장

백진현 서울대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백철우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부교수

서상현 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손일수 건일 엔지니어링 회장

신승식 전남대학교 교수

신평식 여수박람회재단이사장

오세범 (주) 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오태곤 원양수산 대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대상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이상효 (주) 한국바이오플랜트 연구소장

이승렬 해군사관학교 교수

이용규 중앙대학교 교수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종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상무

이종협 동양대학교 건축실내학과

임수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임장근 KIOST 책임기술원

장도수 KIOST 국제협력부장

조용갑 호서대학교 교수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최장현 위동항운 사장

최진오 파워마크코리아(주）회장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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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적도해양포럼 연혁

 1.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2년 4월 20일(금) 16:00~18:30

○ 장  소 : 서울 플라자호텔 4F Orchid Hall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주요참석자 : 김성진 한경대 총장 외 72명

○ 주요내용

 - 적도해양포럼 회칙 채택

 - 적도해양포럼 회장 선출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 소개

  -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기념세미나

 2. 적도해양포럼 1차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2. 9. 24(월), 17:00~20:00

○ 장   소 : 서울역사 중식당 티원

○ 제   목 

   - 적도해양포럼 창립총회 위임건 처리 및 향후 활동계획 토의

○ 참석인원 :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 25명

○ 보고 안건

 1. 창립총회 의사록 보고

 2. 임원진 구성 보고(승인)

  3. 회칙 보고(승인)

○ 토의 사항

 1. 적도해양포럼 연차 활동계획

     2. 신규 회원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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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2. 12. 27(목), 15:30~20:3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

○ 제 목 

 - 적도해양포럼 2012년 주요사업 성과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토의

○ 참석인원 : 적도해양포럼 회원 및 관계자 약 100명

○ 의결안건 : 적도해양포럼 2013년 사업계획(안)

 4. 적도해양포럼 설립 1주년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16:00~20:0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31F(슈벨트 홀)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참석자 : 70여명

○ 주요내용

 - 적도해양포럼 운영현황 보고

 - 남태평양 연구현황 보고

 - 각국의 적도태평양 진출전략 및 정책연구 발표 

발표 1 : 동북아 국가들의 남태평양 진출: 일본, 중국, 한국의 경우 

         (박영준 국방대 교수) 

발표 2 : 일본의 해양진출 정책: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현대송 국민대 교수) 

발표 3 : 러시아의 해양진출 정책 : 적도국가를 중심으로

         (우평균 한양대 교수)  

발표 4 : 적도 중남미 국가의 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이익 

         (하상섭 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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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적도해양포럼 2013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3년 12월 3일(화) 16:00∼20:00(만찬 포함)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31F, 슈벨트홀)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해양포럼 

○ 주요내용

1. 개회사 및 환영사

2. 특별강연 : 남태평양과 대양과학기술 

(서울대 이상묵 교수)

3. 보고안건 : 2013년 적도해양포럼 주요사업 성과

4. 의결안건 : 2014년 적도해양포럼 사업계획 

○ 주요참석자 : 적도해양포럼 회장 외 70여명

 6. 적도해양포럼 2014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 

○ 일  시 : 2014년 12월 23일(화) 15:00∼17:00

○ 장  소 : 서울 콘래드 호텔(6F, Studio 4)

○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적도해양포럼 

○ 주요내용

1. 개회사 및 격려사, 축사

2. 특별발표 : 

         남태평양 도서국의 문화와 발전(한성대 이태주 교수)

현장답사를 통해 본 남태평양 14개 도서국 현황 및 향후과제(박

흥식 박사, KIOST 태평양해양과학기지장)

      3. 총회 및 운영위원회 : 권문상 적도해양포럼 운영위원장

○ 주요참석자 : 적도해양포럼 회장 외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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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적도해양 소도서국 현황

번호 국가명 독립일 번호 국가명 독립일 번호 국가명 독립일

태평양 13 Tuvalu 1978.10 11 Sao Tome and 
Principe

1975.7

1 Cook Islands 1965.4 14 Vanuatu 1980.7 12 Saint Kitts 
and Nevis 1983.9

2 Fiji 1975.10 대서양 13 Saint Lucia 1979.2

3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1986.11 1 Antigua and 

Barbuda
1981.11 14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979.10

4 Kiribati 1979.7 2 Bahamas 1973.7 15 Trinidad and 
Tobago 1962.8

5 Marshall 
Islands 1986.10 3 Barbados 1966.11 인도양

6 Nauru 1968.1 4 Cape Verde 1975.7 1 Comoros 1975.7

7 Niue 1974.10 5 Cuba 1902.5 2 Maldives 1965.7

8 Palau 1994.10 6 Dominica 1978.1 3 Mauritius 1968.3

9 Papua New 
Guinea 1975.9 7 Dominican 

Republic 1865.8 4 Seychelles 1976.6

10 Samoa 1962.1 8 Grenada 1974.2 5 East Timor 2002.5

11 Solomon 
Islands 1978.7 9 Haiti 1825.4

계 : 36개국

12 Tonga 1970.6 10 Jamaica 1962.8



첨부자료 8 : 콜럼비아대 위탁과제 영문보고서관련 참고자료

 325

첨부자료 8 : 콜럼비아대 법대 위탁과제 영문보고서관련 참고자료
            (보고서의 일부분은 협의상 제외하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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